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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식업체의 인력 활용 실태와 인식54)

3.1. 인력 활용 실태

3.1.1. 노동력 부족 문제 경험

외식업체에서는 홀서빙 및 카운터 직종 인력의 부족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가

장 높았다. 55.5%의 외식업체에서 최근 3년간 홀서빙 및 카운터 인력 부족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특정 시간에만 부족을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조리

(주방)보조의 부족 경험은 47.3%, 조리사의 부족 경험은 39.5%에서 나타났다.55) 

조리사의 경우 부족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조리(주방) 보조와 홀서빙 및 카운터 인

력에 비해 낮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응답이 12.9% 직종 중 높은 편이다. 

<그림 4-17> 최근 3년간 외식업체 직종별 인력 문제 경험

단위: %

60.5 

26.7 

12.9 

52.7 

35.7 

11.6 

45.0 43.1 

11.9 

73.0 

19.0 

8.0 

특정 시간에만 부족 항상 부족함

부족 경험 없음 부족 경험 있음

조리사 조리(주방) 보조 홀서빙 및 카운터 기타 종사자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5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인구구조 변화가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설문조사 결과임.

55) 본 장 1.5절 ‘외식업 인력 부족 현황’에 제시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홀서

빙 및 카운터 직종 인력 부족이 조리사 인력 부족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주방장 및 조리사 

부족률은 3.5%인 데 반해, 식당 서비스원 부족률은 4.6%로 조사되었음(2024년 하반기 기준). 



170 |

외식업체에서 인력 확보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은 직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신규 지원 부족을 가장 많은 꼽은 직종은 조리사이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 문

제가 발생한다는 응답은 기타 종사자(64.6%)에서 가장 많았다. 조리(주방) 보조

와 홀서빙 및 카운터 인력에 대해서도 응답 업체의 절반 정도가 잦은 이직으로 인

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직무 불일치로 인한 인력 부족은 모든 직종

에서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조리사의 경우 직무 불일치로 인한 인

력 부족 응답이 8.4%로 나타나 다른 직종에 비해 높다. 

<그림 4-18> 최근 3년간 외식업체 직종별 인력 확보 문제 유형

단위: %

49.6

42.0

8.4

44.0
50.4

5.7

44.8
49.7

5.5

29.3

64.6

6.1

신규 지원 부족 잦은 이직 직무 불일치

조리사

조리(주방) 보조

홀서빙 및 카운터

기타 종사자

주: 각 직무에 대해 인력 부족 문제를 경험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각 직종에 인력 확보 문제를 겪은 업체.

외식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인력 확보 문제에 가장 큰 원

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자의 짧은 근속 기간’과 ‘주요 채용자의 지원 감소’ 

또한 인력 확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해

서도 응답 대상 업체의 1/4 정도(23.4%),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1/5 정도

(21.4%)가 응답하였다. 업체 대상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종사자의 업무 강

도는 높고, 임금 수준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재지가 지방에 

있다거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응답은 10% 내외로 비교적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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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최근 3년간 외식업체에서 노동력 확보 문제를 겪은 원인(1+2+3순위)

단위: %

85.9

49.5 49.5

23.4 21.4
14.1 13.0 12.5 10.4 9.9

5.2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

근로자의 짧은

근속 기간

주요 채용자의

지원 감소

높은 업무

강도

낮은 임금

수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중시

구인

업종/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소재지가

지방인 이유로

인한 불편함

타 업체 대비

영세한 사업장

환경

열악한 근무

환경

운영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주 1) 적어도 하나의 직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경험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보기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빈도의 합을 응답 수(192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어느 한 직종에서라도 노동력 확보 문제를 겪은 업체).

77.8

58.6

32.7
21.3

9.6

특정 시간대 또는 시기에

일손 부족 발생

손님 응대와 서비스에

문제 발생

음식 조리 시간 늘어남 식재료 전처리 및 가공에

어려움 발생

음식 맛과 품질에 문제

발생

<그림 4-20> 외식업체가 최근 3년간 인력 부족으로 영업에 받은 영향

단위: %

주 1) 적어도 하나의 직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경험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보기의 1순위, 2순위 응답 빈도의 합을 응답 수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85.

외식업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가장 크게 인

식하고 있었다. 응답 대상 업체의 77.8%가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특정 시간대 또

는 시기에 일손 부족 발생’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손님 응대와 

서비스에 문제 발생’에 대해서도 과반수인 58.6%가 응답하였는데, 일손 부족으로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음

식 조리 시간이 늘어나거나(32.7%), 식재료 전처리 및 가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는 응답(21.3%)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음식 제공이 늦어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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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빙에 문제가 있더라도 음식의 맛과 품질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 또한 응답자의 약 10%에 해당하여 적지 않으며, 이는 인력난으로 인해 

외식업의 본질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3.1.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과거와 현재 모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험이 없는 업체는 68.8%로 조사되어 

조사 대상 외식업체의 약 30%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음식점 업종을 7개로 구분해 보면, 서양식·일식·중식 음식점 등 외국 음식

점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0~60% 수준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음). 메뉴 특성상 외

국인 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1> 최근 3년 외식업체 외국인 고용 경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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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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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4.3

20.0 18.4

5.0 7.1
14.5 14.0

84.2

50.0 50.0

59.2

90.0 92.9

69.2 68.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전문점

한식 음식점업 전체

과거와 현재 모두 고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용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 모두 고용하고 있지 않다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308. 

전체 311개 업체 가운데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60개소

(19.3%)였다. 업종별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을 보면, 서

양식 음식점업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식 음식점업 26.0%, 일식 음

식점업 25.0%, 한식 음식점업 16.9%,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15.0%, 치킨 전

문점 1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전문점 6.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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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수
외국인 근로자 없음 외국인 근로자 있음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업체 수

한식 음식점업 172 143 83.1% 29 16.9%

중식 음식점업 50 37 74.0% 13 26.0%

일식 음식점업 20 15 75.0% 5 25.0%

서양식 음식점업 14 7 50.0% 7 50.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전문점 15 14 93.3% 1 6.7%

치킨 전문점 20 18 90.0% 2 10.0%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0 17 85.0% 3 15.0%

계 311 251 69.1% 60 19.3%

<표 4-19> 외식업체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업체 비율

단위: 개소, %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51.

다음으로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56) 남성 외국인이 있는 업체는 23개소인 데 반

해, 여성 외국인이 있는 업체는 47개소로 2배에 달했다. 외식업 업무 특성상 여성 종

사자 비중이 높은 것과 같은 결과이다. 외국인 조리(주방) 보조를 고용한 업체가 28

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홀서빙 및 카운터 직종으로 고용한 업체가 22개소, 조

리사를 고용한 업체가 11개소, 이 외 기타 종사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는 2개소이다. 

구분
외국인 근로자 성별 외국인 근로자 직종

남성 여성 조리사 조리(주방) 보조 홀서빙 및 카운터 기타 종사자

외식업체 수 23 47 11 28 22 2

<표 4-20> 외식업체 외국인 성별, 직종별 이용 업체 수

단위: 개소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6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를 1~3순위로 조사하여 합산한 결과, ‘내

국인으로 충분해서(61.6%)’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사소

통 문제 때문에(60.0%)’,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59.0%)’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다만, 별도 결과를 제시

56) 조사 대상 중 ‘근로자 수 구성’ 문항에 응답한 279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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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았으나 1순위 응답만 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내국인으로 충분해서

(52.0%)’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

(15.9%)’가 응답이 높았다. 3순위까지 합산했을 때와 달리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11.5%)’는 행정절차 문제보다 응답 비율이 4.4%p 포인트 낮았다. 현실적으로 외

식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1순위 이유)는 행정절차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총 인건비가 내국인과 차이가 없어서’

라는 응답도 1~3순위 합산 시 28.5%에 달하였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직접 인건비뿐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외국인 고용 비용이 내국인

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슷한 조건이라면 

내국인 근로자를 선호할 것이므로, 만약 외국인을 고용해도 노동비용도 비슷한 

수준인 데다 고용 절차마저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업체가 많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리더라도 사용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57) 

<그림 4-22> 외식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1+2+3순위)

단위: %

61.6 60.0 59.0

28.5
22.4 20.4

15.3 14.1
10.4 8.2

내국인으로

충분해서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

총 인건비가

내국인과

차이가 없어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적

제한 때문에

불법체류 등

법적 리스크

우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우려되어서

추가적 복지

제공 부담(숙소

등)

손님들이

불편해해서

이직률이

높아서

주 1) 과거와 현재 모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보기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빈도의 합을 응답 수(311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57) 실제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쿼터 대비 실제 도입 인원을 나타내는 도입률은 매우 저조함. 2024년에 

서비스업 부문 고용허가제 도입쿼터는 1만 3천 명이나(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홈페이지, 검

색일: 2025. 4. 11.), 실제 도입 인원은 675명으로 나타나 도입률 5.2%에 불과함. 2023년에 비

해서는 2.5배 수준으로 크게 상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함. 한편 2024년에 제조업 부문 고용허가제 도입쿼터는 

9만 5천 명이었고 실제 도입 인원은 6만 2,303명으로 도입률은 65.6%로 비교적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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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력 활용에 대한 업체 인식58)

3.2.1. 향후 10년 인력난 전망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직종은 현재 부족 양상과 유사하게 홀서

빙 및 카운터, 조리(주방) 보조, 조리사, 기타 종사자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부족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응답과 다소 차이

를 보였다. 최근 3년 인력 확보 유형에 대해서는 홀서빙 및 카운터 직종 인력이 특

정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향후 10년에 

대한 예상에서는 조리(주방) 보조에서 특정 시기 인력 부족이 가장 우려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에는 조리사 직종 인력이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향후 10년에는 홀서빙 및 카운터 인력이 항상 부족할 것 같다는 응

답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식업체들은 향후 외식업체 인력난 양상이 

지금과는 다소 다를 것이라 예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23> 향후 10년 외식업체 직종별 인력 확보 문제 유형 예상

단위: %

47.3

28.9
23.8

39.2 38.6

22.2

37.9 35.7

26.4

57.6

24.4
18.0

인력 확보 문제가 없을 것 특정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부족할 것 항상 인력확보 문제가 있을 것

조리사 조리(주방) 보조 홀서빙 및 카운터 기타 종사자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인구구조 변화가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설문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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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향후 10년 인력난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전망

향후 10년간 인력난으로 인해 외식업체에서는 특정 시간대 또는 시기에 일손 

부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었다(74.2%). 다음으로는 손님 응

대와 서비스에 문제 발생(67.4%), 음식 조리 시간이 늘어남(30.2%), 음식 맛과 품

질에 문제 발생(16.7%), 식재료 전처리 및 가공에 어려움 발생(11.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해당 응답을 앞서 제시한 최근 인력난이 경영에 미친 영향 응답과 비

교해 보면, 외식업체들이 최근 영향보다 향후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

하는 문제는 ‘손님 응대와 서비스에 문제 발생(최근 문제 58.6%→향후 우려 

67.4%)’과 ‘음식 맛과 품질에 문제 발생(최근 문제 9.6%→향후 우려 11.6%)’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는 향후 10년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식업의 본질적인 기능 

약화 문제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4> 향후 10년 외식업체가 인력 부족으로 영업에 받을 영향

단위: %

74.2 
67.4 

30.2 

16.7 
11.6 

특정 시간대 또는 시기에

일손 부족 발생

손님 응대와 서비스에

문제 발생

음식 조리 시간 늘어남 음식 맛과 품질에 문제

발생

식재료 전처리 및 가공에

어려움 발생

주 1) 적어도 하나의 직종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예상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각 보기의 1순위, 2순위 응답 빈도의 합을 응답 수(216개)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85. 

3.2.3. 고용형태 변화 계획 또는 가능성

모든 직종에서 향후 인력 규모를 유지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

다. 향후 기타 종사자 규모를 축소할 의향이 가장 높은 33.1%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홀서빙 및 카운터, 조리(주방) 보조, 조리사 순으로 축소 의향이 있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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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 및 카운터의 경우, 조리사나 조리(주방) 보조에 비해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많았지만, 현재 대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 또한 7.7%로 직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홀서빙 및 카운터 인원을 대체하며 축소하는 업체와 확대하는 업체

로 외식업체 양극화가 더욱 분명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25> 외식업체 향후 고용 변화 계획

단위: %

18.3

78.1

3.5

20.9

72.0

7.1

22.5

69.8

7.7

33.1

62.1

4.8

현재 대비 축소할 것 유지 현재 대비 확대할 것

조리사 조리(주방) 보조 홀서빙 및 카운터 기타 종사자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4. 외식업체의 설비 활용 실태와 도입 의향

4.1. 무인주문기 및 조리자동화기계59) 활용 실태와 계획

조사 대상 외식업체 중 16.7%에서 무인주문기를 사용하였으며,60)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다. 조리자동화기계를 사용하는 외식업체는 5개소에 

불과하였는데, 기타 주방작업기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2개소에서는 자동 튀김

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무인주문기에 대해서 5점 척도 만족도는 4.12점이었으며, 

59) ‘기계’는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결과물을 내기 위해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임. ‘로봇’은 기

계에 포함되지만 기계보다 더 복잡한 여러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Automated 

Solutions Australia 홈페이지, 검색일: 2025. 10. 15.). 

60) 3,1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12.9% 업체에서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 결과보다 소폭 낮았음(이계임 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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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조리자동화기계의 경우에도 모두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평균 4점으로 나타났다.61) 

무인주문기 사용 52개소(16.7%) 조리자동화기계 사용 5개소(1.6%)

34

2

22

태블릿PC 휴대폰(QR) 키오스크

1 2 1 1 0

4

자동 볶음기자동 튀김기 자동 면

조리기

자동 밥솥 자동

국/찌개

조리기

기타 주방

작업 기계

<그림 4-26> 외식업체 무인주문기와 조리자동화기계 종류(중복응답)

단위: 개소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해당업체. 

외식업체에서 무인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으로 조사

되었다. 다음으로는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인력이 충분해서, 고객이 불편해해서, 

기타의 순이다. 반면 조리자동화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한 기계가 

아직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향후 무인주문기 활용이 확대되려면 비용을 낮

추는 한편 이용 업체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식업체의 필요

에 맞는 다양한 조리자동화기계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4-27> 외식업체에서 무인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33.7

22.5
17.7 16.1

10.0

비용이

부담되어서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인력이

충분해서

고객이

불편해해서

기타

주: 무인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49. 

6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인구구조 변화가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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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외식업체에서 조리자동화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37.8

24.4 22.1

10.4
4.0

1.3

필요한

기계가 아직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운영/관리가

어려워서

기타 구매 방법을

몰라서

주: 조리자동화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99.

무인주문기 미사용 이유는 업종별로 응답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식·중식·일

식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이들 업종에서 비용 문제가 해소

되면 무인주문기 도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식·중식·일식의 

경우 고객이 불편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타 업종에 비해 높은데, 

이러한 일반 음식점의 이용 연령대가 기타 업종에 비해 다양하여 높은 연령대 고

객이 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응답으로는 장소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

타나 업장이 협소한 경우에는 업장 규모 또한 무인주문기 도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영자가 불편하다거나 고객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는 내용도 있고, 한식에서는 운영관리 문제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업장, 손

님, 업주 특성이 외식업체 기술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21> 외식업체 업종별 무인주문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개

구분 고객 불편 비용 부담 운영관리문제 인력 충분 기타 사례수

한식 17.8 34.1 25.5 13.5 9.2 141

중식 18.9 40.6 13.5 21.7 5.4 37

일식 17.6 41.2 17.6 11.8 11.8 17

서양식 14.2 28.6 0.0 14.2 42.8 7

피자·햄버거·
샌드위치

10.1 30.1 20.0 40.0 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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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 불편 비용 부담 운영관리문제 인력 충분 기타 사례수

치킨 0.0 29.4 23.5 29.4 17.6 17

김밥 기타 13.3 20.0 26.7 33.3 6.7 15

(계속)

주 1) 조리자동화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기타’ 응답으로는 공간 문제(홀 영업 없음, 영업장 협소 등)나 필요 없음이 많았고, 이 외에 불편함(운영

자 연령 포함), 사용 중 포스와 프로그램 연결 불가, 여러 명 별도 주문, 손님과 대화 목적 등이 응답됨.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44. 

조사대상 외식업체의 약 28%는 인력 보완 또는 대체를 위해 무인주문기를 사

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무인주문기 사용 계획이 있

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인력 보완과 인력 대체 중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업장 규모가 50평 미만인 외식업체는 ‘인력 대체’ 목적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던 반

면, 50평 이상인 외식업체는 ‘인력 보완’을 위해 무인주문기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4-29> 업장 규모별 인력 보완 또는 대체 목적을 위해 무인주문기를 사용할 계획 

단위: %

28.1 
21.6 

31.1 
35.7 

46.6 
43.3 42.4 

56.0 53.4 
56.7 57.6 

44.0 

전 규모 30평 미만 30~50평 미만 50평 이상

계획 있음 인력 보완 인력 대체

주 1) ‘계획 있음’은 전체 응답대상 대비 비율임. 

    2) ‘인력 보완’과 ‘인력 대체’는 각 규모에서 무인주문기 사용 계획이 있는 업체 대상 비율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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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로봇 활용 실태

로봇을 ‘서빙로봇’, ‘조리자동화로봇’, ‘기타 로봇’으로 구분하여 외식업체의 

로봇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로봇을 사용하는 외식업체는 아직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62) 로봇 사용 외식업체의 업종 분포는 한식 음식점업 20개소, 중식 

음식점업 5개소, 서양식 음식점업 3개소, 일식 음식점업 1개소이다. 

대부분 ‘서빙로봇’을 이용하고 있으며, 서빙로봇 이용 업체는 26개로 가장 많았

다. 대체로 1~2대의 서빙로봇을 이용하는데,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3개소에서

는 3~5대의 서빙로봇을 이용하고 있었다. 서빙로봇 보유 형태는 렌탈(15개소)과 

구매(12개소)가 비슷한 수준이고, 2개소는 기타로 응답하였다. 서빙로봇의 월 렌

탈 가격은 10만~80만 원으로 격차가 컸으며 평균 렌탈 가격은 월 43만 원이었다. 

서빙로봇 구매비용은 500만 원에서 2,750만 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구매비용

은 1,685만 원이다(중간값 2,000만 원). 이 외에 ‘조리자동화로봇’이나 ‘기타 로

봇’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5~9인 종사자 규모 업체에서 각각 1개소로, 모두 렌

탈을 통해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4-30> 외식업체에서 로봇을 도입한 이유(1+2순위)

단위: 개소

23

15 13

3 3

인건비 절감 구인난 대응 매장 운영

효율성 향상

직원 안전 및

업무 지원

고객 흥미

유발

주: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9. 

62) 3,19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로봇을 도입한 외식업

체의 비율은 0.2%에 불과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로봇의 활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로봇

을 사용하는 29개 업체의 조사 결과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조사 대상 311개 업체의 9.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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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외식업체들은 대부분 높은 렌탈/구매비용(17개)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고장 및 유지보수 관리(6개)가 문제라는 응답

이 높았다. 3개소는 위생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음식의 맛/품질 관

리’가 문제가 된다는 경우는 응답이 없었다. 아직은 조리자동화로봇이 활성화되

는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리자동화로봇을 이용하는 업체가 거의 없

고, 대부분 서빙로봇을 이용하고 있어서 외식업체에서 음식의 맛 관련된 애로사

항을 경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외식업체에서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

서(33.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로봇을 도입할 정도의 업무라서’가 29.4%

로 나타났다. ‘비용이 부담되어서(14.3%)’, ‘비용 대비 성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

서(13.6%)’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

는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로봇 미사용 이유는 외식업체 종사자 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1인 외식업체는 

‘로봇을 도입할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 응답이 37.3%로 가장 높았다. 반면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9개소 응답)는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2~9인 규모 사업체에서는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약 33%로 가장 높았다. 외식업체의 특성별로 로봇 미사용이유가 다르다

는 점에서, 업체 특성별 요구를 반영한 외식업체 로봇 사용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4-31> 외식업체 종사자 규모별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29.4

9.2
14.3 13.6

33.5
37.3

4.0

16.0

9.3

33.3
27.5

7.2

15.2 16.7

33.3

10.3

27.6

10.3

17.2

34.5

20.0

40.0

20.0

0.0

20.0

로봇을 도입할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비용 대비 성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공간 등 사업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

전체 1인 2~4인 5~9인 10인+

주: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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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도입에 대한 영향을 업체가 평가하도록 한 결과, 로봇 사용 업체와 미사용 

업체는 로봇 도입 영향에 대해 다소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로봇을 사용하

고 있는 29개 업체는 로봇 도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섯 개 항목에서 모두 미도

입 업체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4-32> 외식업체 로봇 사용 여부에 따른 로봇 도입의 영향 평가

단위: 점(5점 척도) 

3.76 3.69

3.00
3.17

2.86

3.27 3.32

2.99

2.69 2.77

노동강도 하락 인건비 절감 조리생산성 향상 고객 수 증가 식재료 관리와

쓰레기 감소

도움

노동강도 하락 인건비 절감 조리생산성 향상 고객 수 증가 식재료 관리와

쓰레기 감소

도움

로봇 사용 업체 로봇 미사용 업체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5점 척도 응답을 긍정(동의하는 편+매우 동의함)과 부정(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나누어 보더라도, 로봇 사용 업체는 대체로 미사용 업체에 

비해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다만 ‘조리생산성 향상’에 한하여 로봇 사용 업체보

다 오히려 미사용 업체에서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편 부

정 응답을 보면, 로봇 미사용 업체가 로봇 사용 업체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부정

(비동의) 항목이 높게 나타나 로봇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로봇 사용 업체에 비해 

로봇의 긍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이 나타난다. 

항목별 영향 순위에서도 로봇 사용 업체와 미사용 업체 간 다소 차이가 있다. 로

봇 사용 업체는 ‘노동강도 하락(3.76점)’ 영향을 가장 크다고 평가하였고, 다음으

로 ‘인건비 절감(3.69점)’ 영향이 크다고 나타났다. 반면 로봇 미사용 업체는 이와 

반대로 ‘인건비 절감(3.32점)’, ‘노동강도 하락(3.27점)’ 순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로봇 사용 업체는 ‘고객 수 증가’ 영향을 3.17점으로 보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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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한 반면, 로봇 미사용 업체는 해당 항목에 대해 2.69점으로 평가하여 로

봇 사용 시 고객 수 증가 영향에 대해 보통 미만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33> 외식업체 로봇 사용 여부에 따른 로봇 도입의 영향 평가

단위: %

0.0

34.5

65.5

3.4

37.9

58.6

13.8

72.4

13.8 13.8

58.6

27.6
24.1

62.1

13.812.4

48.2

39.4

11.3

45.7
42.9

19.1

59.2

21.6

30.9

61.7

7.4

27.0

63.1

9.9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부정 보통 긍정

노동강도 하락 인건비 절감 조리생산성 향상 고객 수 증가 식재료 관리와 쓰레기 감소 도움

로봇 사용 업체 로봇 미사용 업체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로봇 도입한 외식업체는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약 70%가 로봇

에 대해 만족(만족+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34> 외식업체 로봇 도입 만족도

단위: %

0.0 0.0

31.0

48.3

20.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29.

4.3. 로봇 도입 의향

외식업체의 향후 로봇 도입계획을 보면, ‘1~3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3.9%)’, 

‘4~10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4.2%)’을 합쳐도 전체의 8.1% 수준에 그치며,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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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확산 전망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미정(21.5%)’ 응답이 일정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외식업 내 로봇 도입이 장기적으

로는 점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 도입하려는 로봇 종류

는 서빙로봇이 17.7%로 가장 많고, 조리로봇(9.3%), 배송로봇(1.9%) 순서로 나타

났다.

반면 ‘도입 의향 없음’이 7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외식업체의 로봇 

도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로봇도입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서(21.2%), 공간 등 사업

장 환경에 맞지 않아서(20.3%), 비용이 부담되어서(7.7%), 비용 대비 성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서(7.7%), 업무에 적합한 로봇이 없어서(4.8%) 순서로 나타났다. 소

규모 점포 중심의 외식업 구조상 설치공간 제약, 비용 부담, 기술 적합성 문제 등 

현실적 장벽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외식업체의 로봇 도입은 현재 보급률이 9.3%로 매우 낮고, 단기 확산 

전망도 제한적이지만, 기술 발전과 인력 부족 심화가 맞물릴 경우 중장기적으로

는 점진적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초기 도입단계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

적으로는 외식업계에 적합하고 가성비 좋은 로봇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로봇설비 지원, 유지관리비 보조, 운영 매뉴얼 보급 등 실질적 도입 유인을 

강화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35> 외식업체의 로봇 도입 및 확대 계획

단위: %

구분 응답률 미래 도입하려는 로봇 종류

로봇 
도입 
현황

도입하고 있음 9.3
17.7

9.3

1.9 0.6

서빙로봇 조리로봇 배송로봇 기타

도입하고 있지 않음 90.7

로봇 
도입 
계획

1~3년 이내 도입할 의향 있음 3.9

4~10년 이내 도입 의향 있음 4.2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미
정임

21.5

도입 의향 없음 70.4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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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외식업체의 로봇 도입 및 확대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0.3

1.3

4.5

4.8

7.7

7.7

20.3

21.2

다른외식업종으로전환예정이어서

외식업외다른산업으로전환또는완전…

미래경영불확실성때문에결정이어려움

업무에적합한로봇이없어서

비용대비성과가크지않을것같아서

비용이부담되어서

공간등사업장환경에맞지않아서

로봇도입정도의업무가아니라서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5. 문제점 및 시사점

5.1. 문제점

5.1.1. 일자리에 대한 인식 문제와 근로조건

외식업 일자리는 업무 강도가 높고 임금은 높지 않은 편이다. 가장 인력 수요가 

많은 일자리는 홀서빙 인력으로 해당 일자리(음식점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단시간에 바

뀌기 어렵고, 영세사업체 비중이 높으므로 근로조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임금구조가 근속에 따라 크게 증가하

지 않다 보니 장기근속에 대한 유인도 약하고 이직률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근로

조건은 인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노동력 투입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

되면 외식업 부문의 인력 문제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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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임시일용직에 대한 높은 의존도

외식업에서는 특별한 자격조건을 요하지 않는 저숙련 일자리에 해당하는 홀 서

비스 인력을 많이 구인한다. 업장에서 손님이 많을 때 일손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청

년층이나 50대 여성 임시일용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와 같이 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저출산 경향으로 인하여 청년층 이하 인구가 감

소하는 상황에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청년층이 장기적인 커리어를 고려

하여 피고용자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지 않다. 외식업체들은 최근의 인

력 확보 문제보다는 향후 10년 내 발생할 문제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5.1.3. 자영·무급가족 노동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더디게 진행되는 규모화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동의 중요성(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업종 그

룹에서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인력 비중이 가장 뚜렷하게 높았다. 성장률

이 높으면서도 노동의 중요성(인건비 비중)도 높은 외식업종 그룹에서는 그다음

으로 자영·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높았다. 즉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외식업

종에서는 주로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의 노동투입을 늘려 직접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가노동 의존도가 높은 형태로 유지되는 것은 외식업 

성장 여력을 낮춤으로써 본격적인 외식업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

식업장 규모가 작게 유지되고 자가노동에 대한 의존 구조가 지속하는 현상은 외식

업의 투자 여력 부족 문제나 신기술 적용을 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외식

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연, 개별 외식업장의 신기술 도입 지연과도 관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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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재료비·인건비·경기 등 다양한 요인 작용

외식업체는 식재료를 요리하여 음식을 만들고 고객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 제

조업체와 서비스업체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제조업과 같이 식재료비 변동에 크

게 영향을 받으며, 노동집약도가 높은 만큼 인건비의 영향도 크다. 외식의 경우 경

기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외식은 일정 부분 집밥이나 간편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데다, 관광지에서의 외식수요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응대서

비스도 매출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타 

산업(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달리 저숙련 인력이더라도 의사소통 능력이 중

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외식업은 여러 가지 외부 여건의 영향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며 인력 투입 결정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5.2. 시사점

우리나라 외식업 종사자는 증가 추세를 보여 2023년 약 212만 명으로, 전 산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이다. 2010년(9.1%)에 비하면 전 산업 종사자 대비 비

중이 0.8%p 하락하였으나, 외식업 매출액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인 것을 감안하면 외식업은 인력 투입이 많은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외식업 매출액

(명목)은 2016~2023년 동안 61.3% 성장하였는데, 같은 기간 종사자 증가율은 

6.5%를 크게 상회하여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식업체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전 규모의 97.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다. 영세사업체 집중 구조가 과거 대비 소폭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전 산업 영세사업체 비중(94.2%)에 비해 높다. 외식업 인력의 구성을 보면 여성 비

중이 62.2%로 높고, 20대 이하(임시일용직 60% 이상) 및 50대 이상(자영·무급가

족 47~53%), 중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높다. 외식업 노동시장 구조는 과거에 비

해 다소 개선되어 비임금근로자(무급자영자 등)의 비중이 하락하고 상용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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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외식업체 종사자의 임금은 전 산업 대비 약 

58% 수준으로 낮고, 장기근속에 대한 금전적 유인 또한 약하다. 외식업은 서서 일

하는 경우가 많고, 음식점 서비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 또한 

외식업 부문의 인력 부족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식업체에서 인력 부족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홀서빙 및 카운터’

이다. ‘홀서빙 및 카운터’ 직종은 고기능 일자리보다는 저기능·저숙련 일자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노동력의 평균 학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의 외식업 인력 수요가 유지된다면 홀서빙 및 카운터 업종에서 인력 부족 우려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외식업에서 20대 이하 임시일용직 인력 활용도가 높

다는 점도 청년들이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외식업 부문은 이직률이 높고, 같은 업종 내 타 사업장 간 이직률도 타 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다. 인력 이직이 잦으면 사업체 입장에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간

적·금전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숙련도를 쌓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이 또한 외식업 인력 부족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양적 인력 부족에 대

응하기 위하여 외식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

선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데다, 외국인 고용 시 의사소통 문제나 외국인 고

용 관련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외식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활성

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외식업계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외식업체에서 무인주문기(키오스

크 등), 조리자동화기계, 서빙로봇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가 작은 업

체에서는 새로운 기기나 설비·로봇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외식업체들은 렌탈이나 구매를 통해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데, 이때 비용 부담

이나 설치공간, 유지관리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신기술 도입 확

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조리 관련 기계·로봇의 경우 식품을 다루는 업종의 

특징에 맞게 필요한 종류가 개발되어야 이용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로



190 |

봇을 도입한 업체가 소수이긴 하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는 로봇 도입으로 

인하여 노동강도 하락, 인건비 감소뿐만 아니라 고객 수 증가 효과도 경험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외식업체 분야에서 예상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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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인력 확보 정책 현황과 평가

제2장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 수급 측면에서 전망하

였고,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의 인력 현황과 업체 인식을 통

해 산업계 인력 문제점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로 인해 다가오는 미래에 

경제활동참가율이나 노동시간, 생산성 등의 감소가 우려된다. 특히 고령화된 베

이비붐세대의 은퇴시점인 2028년 이후 인력 공급이 이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노동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적극적 취업 유도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활용

과 함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좀 더 노동친화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설비

투자와 자동화 및 신기술 도입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인력양성 및 정보제공을 통

해 인력 공급자와 수요자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식품산업의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내 정

책을 정리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가 주요 정책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그 

지원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산업계의 평가를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내국인(고령·여성·청년 근로자)과 외국인 인력 확보 관련 제도 및 정책, 제2절에

서는 스마트공장과 식품로봇 관련 제도 및 정책, 제3절은 인력양성 및 정보제공 

관련 제도 및 정책, 제4절은 인력 확보 관련 정부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산업계 평

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94 |

1. 인력 확보 관련 제도 및 정책

1.1. 내국인 근로자 인력 확보 관련 제도 및 정책

빠르게 진행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경제활동인구와 잠재적인 노동 가능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와 

취업 지원 강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고용 관련 정책 실

천이 필요하다. 이 절은 내국인 근로자, 즉 고령 근로자·여성 근로자·청년 근로자

의 식품산업 일자리 진입 확대를 위한 국내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1.1.1. 고령 근로자 관련 제도 및 정책63)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층이 생산연령인구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령층 근로자의 계속고용 문제

를 논의하기 위해서 2021년에 경사노위 ‘고령사회대응연구회’를 운영하기 시작

했고, 2024년 6월부터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

사노위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정책들로는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장년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 등이 있

다. 또한 중장년의 맞춤형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퇴직전문인

력의 전문성 활용기회 확대, 중장년 취업지원 기관 운영 등이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을 위

한 콘텐츠 제작, 장년 고용 현황 조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63) 고용노동부의(2025), 2025년판 고용노동백서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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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부

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을 

통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근로자 재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식품외식산업은 

근로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으며 사업체 대다수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조건에 

부합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속고용제도(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사업)’는 정년 제도를 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종전 정년 

도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분기별로 1인당 9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해당 제도는 정년퇴직 이후의 고령인력 활용을 촉진하며 2024년 기준 7,114

명에게 약 184억 7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한 우선지원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근무기간 1년 초과자

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되며, 2024년에는 1만 6,638개 업체에 총 588억 원이 지원되었다.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1천 명 이상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정년·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 이직 포

함)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계속고용제도 실시율은 59.0%, 의무 이행률은 79.8%이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및 제2의 

인생 설계를 통해 체계적인 재취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능력개발

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포함되며, 2024년 기준으로 총 5만 6,102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전직스쿨 과정 내실화’는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40대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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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의 대량퇴

직과 같은 장년 고용불안에 대응한 지원 정책으로 심리안정·변화코칭 등 전직지

원 프로그램, 취업·창업 정보제공, 1:1상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전직지원 프로그램(전직스쿨)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원활한 전직 또는 재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1∼3일 과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건에 맞도록 제공되

며, 2024년 기준 2만 4,328명이 참여하였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공’은 2019년부터 실시된 지원사업으로 퇴직전문인

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퇴직전문인력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참여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가운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

력과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2024년 기준 126개 자치단체에 1,155명이 지원하고, 11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집

행되었다. 

고령층 근로자 고용지속을 위한 직접 인건비 보조(장려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

으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 고용유지뿐 아니라 

퇴직 전 경력전환 지원(전직스쿨,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프로그램이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고령인력의 경험을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모델로 확산하고 있다. 

<표 5-1> 고령 근로자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의 주요 지원사업

사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사업 실적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

업체
정년 제도를 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종전 정년 
도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분기별로 1인당 90
만 원을 지원

2024년 기준 
7,114명에게 약 184억 
7천만 원 지원

고령자 고용
지원금

업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고령자의 고용이 증
가한 우선지원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근무기간 1년 초과자의 인건비를 지원(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

2024년에는 16,638개 
업체에 총 58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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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사업 실적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인력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1,000명 이상 사업장에 1년 이상 재
직 중인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정년·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
적 이직 포함)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을 제공

2023년 기준 
계속고용제도 실시율은 
59.0%, 의무 이행률은 
79.8%

생애경력설계서
비스

인력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및 제2의 인생 
설계를 통해 체계적인 재취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포함)
- 구직자 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의 생애주기 분석 및 인

생 후반부 계획 지원
- 재직자 과정: 만 40세 이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미래계획 수립 지원

2024년 기준 총 
56,102명이 이용

전직스쿨 과정 
내실화

인력

장년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
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심리안정·변
화코칭 등 전직지원 프로그램, 취·창업 정보제공, 1:1상담,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전직지원 프로그램(전직스쿨)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원활한 전직 또는 재취업이 이루어지도록 1∼3일 과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건에 맞도록 제공

2024년 기준 24,328명 
참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공

인력

2019년부터 퇴직전문인력에게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
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전문성 
유지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사업 참
여 개시일 기준 당해연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및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 참여)

2024년 기준 126개 
자치단체의 1,155명이 
지원, 116억 8천만 원의 
예산 집행

(계속)

자료: 고용노동부(2025).

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도 중장년층의 창업, 장기 재직, 퇴직 전후 경력설

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

하는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은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

술창업 교육과 창업 거점 공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전형 창업교육,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주 및 네트워킹 공간 제

공, 멘토링·경영·마케팅·사업화 연계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지정된 근로자(학력·경력 무

관)가 5년 이상 재직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총 2천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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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복리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장년 핵심인

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술 전수 기반 마련에 기여한다.

유관기관이 운용하는 사업으로서 ‘중장년내일센터’는 중장년 구직자, 재직자, 

퇴직(예정)자 및 중장년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계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도약프로그램’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통합형 재취

업 지원 서비스로 역량 강화 교육, 눈높이 조정 훈련, 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다양한 인생 2막 진입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표 5-2> 고령 근로자 일자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사업 지원대상 사업 내용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만 40
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
육 및 거점 지원

-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창업 교육(사업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 계획서 구

체화 관련 실전 창업 교육 제공)
- 공간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주 및 네트워킹 공

간 지원
- 보육 지원: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성장 지원

내일채움
공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중소·중견기
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중장년 포함)
에게 2천만 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핵심인력
- 지원내용: 5년간 근무 시 공동 적립한 공제금 및 복리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5년간 2,000만 원 이상(매

월 34만 원 이상) 적립
- 공제 납입금: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1:2 이상의 비율로 납부

중장년
내일센터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
정)자, 중장년 채용 기업

- 중장년 퇴직예정자(퇴직 2개월 이내)를 대상으로 퇴직에 
따른 불안 해소 및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과정: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일반과정: 소규모 퇴직예정자를 위한 개별 과정 운영

재도약
프로그램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
정)자, 중장년 채용 기업

- 중장년 구직자의 재취업 및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 재취업 역량 강화, 눈높이 조정, 창업·귀농귀촌·사회공헌 
등 다양한 선택지 제공

취업알선 
서비스

중장년 구직자 및 재직자, 퇴직(예
정)자, 중장년 채용 기업

- 중장년 채용 희망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및 맞춤형 취업 지원
- 4단계 과정 운영:
① 구인/구직 신청(중장년내일센터, 고용센터, 워크넷)
② 신청 내용 확인
③ 적합 인재 추천 및 알선
④ 채용 및 사후관리 지원

자료: 중소기업벤처부(20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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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서비스’는 중장년층 구직자와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간의 매칭을 지

원하는 제도이다. 중장년내일센터, 고용센터, 워크넷 등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중장년층의 창업, 장기근

속, 재취업 및 경력전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은 중장년층의 축적된 기술·현장 경험 기반 창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

기재직 유도 및 기술 전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인건비 보조 지원 정책이다. 또한 중

장년내일센터 및 관련 재도약 프로그램은 퇴직 전후 경력설계, 직무전환, 취업·창

업 연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1.1.2. 여성 근로자 관련 제도 및 정책64)

여성가족부는 2025년 4월 17일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인재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기본계획의 주요 내

용으로는 주요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

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하고, 생애·경력주기별 지원 확대,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

량 강화, 중·고령 여성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다른 제조업에 비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위의 여성 근로자 관련 대책으로 여성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

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경력 회복 촉진을 위

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성보호를 

64) 고용노동부(2025)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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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출산 전후 휴가제도 및 급여 지원’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시기를 보호하

고 고용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포함) 휴

가 기간에 급여를 지원하며, 2024년 기준 총 7만 7,548명에게 약 3,476억 5천만 원

이 지급되었다.

‘육아휴직 제도 및 급여 지원’은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핵심 제

도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허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래에는 남

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2만 

6,627명(여성 2만 3,357명, 남성 3,270명)이 이용하고 약 1,579억 7천만 원의 급여

가 지급되었다. 참고로 남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배우자 출산휴

가 제도 및 급여 지원’은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4년 1만 8,241명에게 약 73억 원이 지급되었다. 

<표 5-3> 여성 근로자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사업 지원대상 사업 내용 사업 실적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전후 휴가제도 
및 급여 지원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

2024년 기준 출산 전후(유
산·사산) 휴가급여로 근로
자 7만 7,548명에게 약 
3,477억 원 지급

육아휴직제도 
및 급여 지원

자녀 양육기 근로
자(여성·남성)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을 위
한 자녀 양육 목적의 일정 기간 휴직 제도

2024년 기준 2만 6,627명
에게 약 1,580억 원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부여 사
업주

- 1995년 도입된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

여 사업주 대상 퇴직충당금 및 고용유
지비용 일부 지원

2024년 기준 8만 473명에
게 약 2,908억 원을 지급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육아휴직·출산휴
가 근로자 있는 사
업장

대체인력 알선·채용지원 7,162명 알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및 운영

경력단절 여성

- 육아·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
업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 2024년 기준 159개 경력단절 여성 지
원센터 운영

2024년 기준 여성 2만 
6,777명 참여, 총 8,276명 
취업 달성(취업률 31.1%)

자료: 고용노동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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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1995년 도입된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로서 일·

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

무비 및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녀가 있는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 여성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며, 2024년 기준 8만 473명에게 약 2,908억 

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근로자가 사업주나 동료의 부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출

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민

간 위탁기관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7,162명을 대체인력으로 알선·채용하여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및 운영’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 기반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진로설계, 직업교육훈련, 인턴 연

계, 취업알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59개 센터가 

운영 중이고, 2만 6,777명이 참여하여 8,276명이 취업(취업률 31.1%)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등 경력단절 위험 시점에서 휴가·휴직 제도와 급여 

지원을 통해 고용유지 장치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출산·육

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대체인력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

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훈련, 인턴 연계, 취업

알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식품산업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타 산업 대비 높

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성근로자를 위한 제도 및 지원사업들을 잘 활용한다면 

직접적인 인력 유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1.1.3. 청년 근로자 관련 제도 및 정책65)

가.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고용정책 중 청년 계층의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65) 고용노동부(2025)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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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청년 일경험 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해외취업

지원 등이 있다. 구직단념 청년 등의 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도

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있다. 또한 청년 고

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

리강소기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청년 직업·진로지도 등의 사업이 있다. 

먼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미래내일 일경험)’은 관심 직무에 대한 실무경험

이나 직무능력 향상 기회가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24년 청년 5만 명과 기업 4,900여 개소

가 참여하였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학교 재학생과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다. 2024년 기준 대학생의 경우 53개 대학의 16만 2천 명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참여하였고, 고등학생은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의 시범사업이 운영되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청년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1년 4월

에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24년 기준 9,811명의 청년이 참여

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 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

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고용정책을 안내·연계하는 ‘청

년카페 운영’과 취업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CEO·중간관리

자·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장적응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2024년 기준 46개 자치단체(광역 16개소, 기초 30개소)가 참여하여 63개의 청년

카페를 열어 미취업 청년 5만 2,206명을 지원하고, 기업 관리자 및 신입직원 등 1

만 3,635명에게 온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청년일자리강소기업’은 청년 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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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했는데, 2024년에는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기업경

쟁력까지 갖춘 280개소의 기업을 선정하였다. 

<표 5-4> 청년 근로자 일자리 관련 고용노동부의 주요 지원사업 

사업 지원대상 사업 내용 사업 실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관심 직무에 대한 실무경험이나 직무능
력 향상 기회가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
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

2024년 청년 5만 명과 기업 4,900
여 개소 참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학·직업계고 
재학생

대학교 재학생과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
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2024년 기준 53개 대학, 대학생 16
만 2천 명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에 참여함. 
고등학생 대상 20개 대학일자리플러
스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청년도전
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
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
며, 지자체의 청년센터 인프라를 활용
하여 2021년 4월에 지자체 공모사업
으로 처음 시작

2024년 기준 청년 9,811명 참여

청년성장
프로젝트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 의욕 유
지를 지원하는 ‘청년카페 운영’과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등을 대
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
팅 및 신입직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직장적응 지원’으로 구성

2024년 기준 46개 자치단체(광역 
16개소, 기초 30개소) 참여, 63개의 
청년카페에서 미취업 청년 52,206
명을 지원, 기업 관리자 및 신입직원 
등 13,635명에게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우선지원 
중소기업+

취업애로 청년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
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2024년 기준 만 9천 개 기업에서 10
만 2천 명의 청년 고용(2025년부터 
제조업과 음식점업 등을 포함하는 빈 
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기업뿐 아니라 장기근속(18개월, 24
개월) 청년도 장려금을 받도록 확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중소·중견
기업

청년 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이 우
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에 대한 청년층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
리 정보제공

2024년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까지 갖춘 280개소의 기업 선
정

자료: 고용노동부(2025).

청년 채용 확대와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

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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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4년 기준 만 9천 개 기업에서 10만 2천 

명의 청년을 고용하였다. 특히 2025년부터 이 사업이 확대되어 제조업과 음식점

업 등을 포함하는 빈 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기업뿐 아니라 장기근

속(18개월, 24개월) 청년도 장려금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식품제조업 및 음식

점업 인력 부족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 지자체,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도심-비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현재까지 5건 체결 중이다. 이 

중 식품제조업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대상 및 협력사는 2024년 9월

에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총 458억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채용 및 복지 지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역

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있다. 특히 협력사가 신규 채용을 

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장년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

고 근무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 특성에 맞는 각종 맞춤형 복지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및 통근 차량 임차비 지원 등이 있다.66)

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청년의 창업 활성화, 현장 경험 확대 및 고용 기

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먼저, 식품 및 외식 분야 청년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청

년들에게 관련 산업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는 기업이 승인된 인원 채용 후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

우 인턴 인건비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3개월)을 일괄 지원하고, 인턴의 직무 역

량 및 기초 소양 능력 제고를 위해 지정한 교육과정 수강 비용(1인 최대 2개 과정)

6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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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00%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농식

품 관련 사업자 등)를 대상으로 투자 기반 마련을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농식품기

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해 운용되어서 투융자 방식의 정책 지원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

이는데, 2024년 예산은 550억 원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는 대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면서 연 매

출 1억 원 이상인 농식품 분야 기업 중 인턴 매칭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

개월간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인턴십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

게 실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우수 인력 확보 기회를 제공한다.

‘한식 및 외식산업 진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 및 외식 분야 인력 육성과 산

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한식 분야에서는 CJ,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등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한식 전문인력 육성 및 산업 현장 연계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외식 분야에서는 식재료비 상승, 인력 부족 등 외식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

반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5> 청년 근로자 일자리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대상 주요 지원내용 2024년 기준 운영 규모

식품·외식 청년 
인턴십(aT)

미취업 청년, 
식품·외식기업

인턴 인건비 월 100만 원 ×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 직무역량 
교육비 100% 지원

기업이 채용한 인턴 중 50% 
이상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일괄 지원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농식품 창업기업, 
농업법인, 식품 
제조·유통기업

정부·민간 공동 재원 조성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해 
지분투자·투융자 지원

예산 550억 원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 분야 기업, 
취업희망자(경력단절 
여성 포함)

상시근로자 3인 이상·연 매출 1억↑ 
기업 매칭 시 최대 3개월 실습 기회 
제공

경력전환자 재취업 연계 
사례 확대

한식·외식산업
진흥

외식업 종사자, 
청년 요리인, 
식품 관련 종사자

민간(예: CJ, 미슐랭 레스토랑) 협업 
교육, R&D/메뉴개발 지원, 글로벌 
확산 기반 구축

외식업계 인력난 대응 및 
高숙련 조리인력 육성
산업 현장 연계형 교육 강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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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확보 관련 제도 및 정책

국가데이터처의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에

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2%에서 2042년 5.7%로 증가가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

장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인력의 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관련 정책 및 여러 가지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

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를 공급하고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6월에 발표된 ‘외국인력의 합

리적 관리 방안’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4. 6. 20.). 이 대책은 산업 현장의 외국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는 외국인력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성과 단순·저숙련 분야 외국인 구인과 함께 

전문·숙련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 대책의 외국인 비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 정책 추진 내용은 ①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업종별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인력 수급 전망 ② 업종별 수요조사에 기

초한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 결정 ③ 외국인력 민간 도입 제도화 및 지자체의 도입 

역량 강화 ④ 출입국관리시스템과 각 부처 외국인력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 공

동 활용 ⑤ 불법체류 감축 및 업종별 체류 지원 강화 등이다. 

이 외국인 비전문인력 대책의 대상인 비전문인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에 정해진 단기간에만 취업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농작물 재배·수

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 단기간(5~8개월) 취업하는 계절근로(E-8), 중소기

업 등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이 허용되는 비전문취업으로

서의 고용허가제(E-9), 20톤 이상 어선원·내항선원 2천 톤 이상 순항여객선원 등

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이 허용되는 선원취업(E-10) 등이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및 숙련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기능) 인력 취업비자 신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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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 인력으로의 전환을 확대·촉진한다. 이 대책에 해당하

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과 그들의 특정활동

(E-7)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67개 직종의 관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

는 전문인력(E-7-1), 9개 직종의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준전문인

력(E-7-2), 9개 직종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능인력

(E-7-3), 3개 직종의 숙련기능인력(E-7-4) 등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전문 분야가 아닌 비전문 분야로의 취업을 허용하

고, 구직 단계 취업·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1.2.1.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확보 관련 주요 제도

가. 고용허가제(E-9)

식품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대표적 제도로 고용허가제(E-9)가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

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대상 범위는 

식품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이었으나 외식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24년부터 음식점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음식점업의 경우, 2025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

해서는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

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용

허가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채용을 시도해야 하며, 2025년의 경우 총 5회에 걸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음식점업의 외국인 근로자는 주방보조원 뿐만 아니라 

음식서비스 종사원(홀서빙 직원)로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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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경과(식품산업 중심)

연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2004년 제도 도입
- E-9 비전문취업 비자 제도 도입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

에서 외국인 고용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년대 식품제조업
- 식품·음료 제조업, 제과·제빵·포장 등 제

조업군으로 분류되어 E-9 고용 가능
기존 제조업 범주 포함

2023년 정책 전환
- 외식산업 인력난 심화로 E-9 비자 외국인

력 도입 필요성 공식 제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정책검토 착수

2023년 11월 허용 결정
- 정부가 외식업을 E-9 허용 업종으로 신설

하기로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 11. 27.),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2024년 4월 1일
외식업(E-9 
시범사업) 첫 

시행

-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한 「E-9 비전문취
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시행

- 한식 음식점업에 한정 시행

외식업 E-9 비자 고용 공식 
시작 시점

2024년 8월 확대 적용

- 지역 확대(전국지역)
- 업종 제한 완화
→한식 음식점업부터 시작하여 이후 외국

식(중식·일식·서양식) 확대
- 상시근로자 수 기준 및 업력 요건 완화

3차 접수부터 전국 적용, 
한식+외국식(중식·일식·서양식)

2025년(예상) 제도 정착 단계
- 시범사업 평가 후 정식 제도로 전환
- 식품제조업-외식업 통합 외국인 인력 운

영체계 구축 예정

ISC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정책 검토 중

자료: 저자 작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비자추천 제도(E-7-1, E-7-4)’는 외국인 인재 채용

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고용 추천 또는 전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및 출

입국·외국인 관서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수급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및 설

명회, 산업안전·기초기능 등 사전 교육,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통·번역 지원, 현장 

고충 해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기타 외국인 인력 관련 제도

고용허가제 외에 중국 및 구소련 국적의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비자

(H-2)도 요식업을 포함한 업종에의 취업이 가능하다. 방문취업비자의 경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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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가능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본인 또는 부모·조부

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경우에 발급되는 재외동포비자(F-4)는 국가 

공인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외식업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서

빙·설거지 등의 단순 노무직으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유학생 

비자(D-2)와 어학연수생 비자(D-4)의 경우에는 학교의 허가가 있으면 제한된 시

간 내에 음식점 보조 업무 등의 단순한 노무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식품제조

업이나 배달업 등으로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의 외국 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글로벌 인재 활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과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외국 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외국인 유학생(D-2) 및 구직 비자

(D-10) 보유 졸업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 및 실전 대비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40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며, 1단

계(기초교육)와 2단계(실전교육)로 이루어진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수출 직무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주

말 및 방학 기간 중 총 200시간 이상 교육을 운영하여 무역실무 이론, 마케팅 실습, 

취업코칭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K-Work 플랫폼’은 기업과 외국 인재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 시스템

으로서 채용 정보 및 인재 정보 검색, 관심 기업·인재 분류 기능, 다국어 채용공고 

번역, 비자 발급 연계 지원(E-7-1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을 위한 기타 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사업과 무역분

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등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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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

사업 지원대상 사업 내용

중소기업 외국
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외국인 유학생(D-2) 및 구직 비자
(D-10) 보유 졸업생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및 
실전 대비 교육을 제공

- 교육은 400시간 이상으로 구성, 1단계(기초교육)와 
2단계(실전교육)로 이루어짐 

K-수출전사 
아카데미

수출 직무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
학생을 대상

- 주말 및 방학 기간 중 총 200시간 이상 교육 운영
- 무역실무 이론, 마케팅 실습, 취업코칭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수출 전문인력양성

K-Work 플랫폼 기업, 외국 인재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서 채용 정보 및 인재 정보 검색, 
관심 기업·인재 분류 기능, 다국어 채용공고 번역, 비자 
발급 연계 지원(E-7-1 등)을 포함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사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서
비스업, 뿌리·지방·중견기업

- 외국인력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수시조사 실시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토론회 및 제도 설명회 개최
- 외국인력 취업 교육(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교육) 지원
- 외국인력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시행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상담을 통한 고충 

해결

무역분야 외국인 사
증(VISA) 발급 추천

무역업 고유번호를 보유한 무역업
체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
이 10만 불 이상인 기업)

- 무역업 종사 외국인의 사증 발급 지원
- 대상: 무역 관련 전공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혹은 

무역 관련 업무 종사 경력 1년 이상인 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4a, 2024b); K-Work 홈페이지(검색일: 2025. 5. 22.).

2. 스마트공장과 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제도 및 정책

다른 제조업에 비해 식품산업은 자동화 수준이 낮고, 고령화와 열악한 작업 환

경 등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 공급이 어렵기에 안정적인 생산성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 요구가 크다. 특히 식품제조업은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기계화된 생산공정은 사람 손을 통해 전달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제

조 과정의 위생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또한 최근 수요 변화로 인한 고객맞춤

형 소량 다품종 생산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자

동화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식품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생산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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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생산 자동화 및 식품로봇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식품산업에서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인력 투입 

완화라는 측면에서 도울 수 있으며,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식품산업 일자리 기피

를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2.1. 스마트공장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2018. 12. 

13.)’을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하는 등 공장과 산단, 일터를 

혁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는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사업의 지원 분야는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 자동화, 수준 확인, 데이터 인프

라 구축 등이다. 

<표 5-8>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 전문(운영) 기관
지원

과제 수
지원

기간(개월)
지원

한도(억)
지원금
비중(%)

스마트공장
구축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345 9 2.0

50
② 자율형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20 24 6.0

③ 디지털협업공장
6개

컨소시엄
12 10.0

④ 탄소중립형 20 9 2.0

⑤ 대중소 상생형 250 9 1.2 30

⑥ 부처협업형 150 9 2.0 50

로봇 
자동화

⑦ 제조로봇 활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00 8 2.5
50

⑧ 제조기반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75 8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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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전문(운영) 기관
지원

과제 수
지원

기간(개월)
지원

한도(억)
지원금
비중(%)

⑨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기관)

2,000 - 0.01 100

⑩ 클 라 우 드
형 종합솔루션 

 클라우드화 5 9 2.7
50

 종합솔루션화 1 12 8.3

⑪ 공급기업 역량진단 950 - 0.01 80

⑫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사전 기획 1,000 3 0.02 85~90

구축 지도 100 3 0.01 85

사후 관리 250 4 0.19 50

⑬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
기업 Pool 모집

미정 - - -

⑭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25 4 0.5 80

(계속)

주 1) 지원 과제 수는 정부(안) 기준이며, 향후 국회 등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기간·지원 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검색일: 2025. 10. 22.).

위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중 ‘① 정부일반형’은 지역의 스마트제조혁신

센터를 통해 신청·접수·선정·협약 및 관리되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 SMIC)는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

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지원 기

관으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67)에 설치되어 지역 제조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스마트 제조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 테스트를 수행하며 국

내외 스마트팩토리 선도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미래 스마트제조에 대한 해법

을 찾고 있다. 

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지역특화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67) 전국 17개 시도에 총 19개의 테크노파크(Techno Park)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경기테크노파

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북(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은 2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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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지자체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신규 협업사업이며, 2025년에는 경북, 전남, 전북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에서 고도화 단계 구축비용으로 총 60억 원(지역당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는 기초단계 구축·특화사업 등에 대해 지방비 104.5억 원을 매칭

하여 총 164.5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경우 구축비용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도 연계(지자체별 특화 프로그램)하여 받을 수 있다.

<표 5-9>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내역

지역 분야 운영기관
총사업비

(정부/지자체/민간)
사업비 및 구축 물량

경북 식품제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경제진흥원
80억 원

(20억/20억/40억)

 - 기초 40억/40개
 - 고도화 40억/10개
 - 특화사업(자체)/3개 사업

전남 식품제조 전남테크노파크
82.5억 원

(20억/37.5억/25억)

 - 기초 30억/30개
 - 고도화 40억/10개
 - 특화사업(로봇) 12.5억/5개

전북 농생명 바이오 전북테크노파크
88억 원

(20억/47억/21억)

 - 기초 20억/25개
 - 고도화 40억/10개
 - 특화사업 28억/5개 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02.24.).

나.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푸드테크 제조혁신사업단)

경상북도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함께 2025년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

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하며, 경북 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제

조혁신사업 대상자는 기초단계 이상인 데 반해, 지역기반 식품제조업체 대부분은 

미적용단계에 있다.68)

68) 스마트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은 ICT 활용 및 역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 가능함. 

     ㆍ(ICT 미적용) Excel 정도만 활용하는 단계, 시스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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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목적은 경상북도 식품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고

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과 품질 중심의 제조혁신을 통

해 경쟁력 있는 식품제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요 목표는  ① 

식자재 관리 ② 생산공정 자동화 ③ 품질관리 등 식품산업 전반에 첨단기술을 도

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1.2. 농림축산식품부

가. 스마트식품공장 시범사업

스마트식품공장 시범사업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업

무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다.69)

<표 5-10> 스마트식품공장 시범사업 내용

사업명 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 2024년에는 60억 원 출연하
여 40개 기업을 지원,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120억 원을 출연하여 70
개 기업을 지원

-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등 민간과 협력하여 약 42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

기술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기술 컨설팅과 운영인력 교육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
-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우

대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

자료: 저자 작성.

중소기업중앙회-삼성모델은 삼성의 170여 명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기업별 전

담멘토를 배정함으로써 식품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구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업

     ㆍ(기초 수준) 부분적 관리 시스템 운영, 생산실적 정도 자동집계.

     ㆍ(중간1) 분야별 관리 시스템 간 부분적 연계, 설비정보 자동집계.

     ㆍ(중간2) 분야별 관리 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관리 시스템을 통한 설비 자동제어/실시간 생산 최적화.

     ㆍ(고도화) 지능형 설비 및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공장 운영, 전 제조 과정 통합 운영.

69) 관계부처합동(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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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평가가 있었다. 한편 스마트공장 구축 후 관리인원 배정, 인재양성 측면에서

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 지원규모: 총 15개사 내외(예산: 8.5억 원)

○ 지원조건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 지원규모: 최대 6천만 원(총사업비 60% 지원)

- 지원비율: [삼성전자:도입기업 / 6:4 매칭]

○ 신청 자격

- 농업법인 또는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국내 농어촌 소재 중소 제조기업

-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글상자 1> 2024년도 식품업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삼성형)

자료: 중소기업중앙회a(검색일: 2025. 10. 22.).

○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

장 구축 비용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기업중앙회-삼성모델>

○ (특장점) 삼성의 170여 명 전담조직을 활용한 기업별 전담멘토를 배정하고 제조

현장혁신활동 지원, 개방 특허 공유, 인력양성 등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과 차

별화 프로그램 운영

- 2025예산: 213억 원

- 지원업체 수: 200여개사 내외(고도화 70개사, 동일수준 고도화 10개사, 지자체

연계 105개사, 식품고도화 15개사)

구분 상생형(고도화) 상생형(동일수준) 지자체 연계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기초 수준 이상

지원규모
(모집규모)

최대 1.5억 원 최대 6천만 원
최대 6천만 원(구미, 포항, 부산, 대구, 전남, 충북), 7.2천

만 원(경남), 8천만 원(강원, 광주, 전북)

지원비율
정부:대기업:도입기업

3:3:4 매칭

지자체:대기업:도입기업
3:3:4 매칭(전남, 충북, 부산, 대구, 구미, 포항)

5:3:2 매칭(광주, 강원, 전북)
3.5:2.5:4 매칭(경남)

<글상자 2>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자료: 중소기업중앙회b(검색일: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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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산업통상부

가. 제조혁신 기본방향

산업통상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생

산자동화 및 로봇 활용 정책을 추진 중으로, 주요 정책으로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AI 자율제조 전략 1.0’ 등이 있다. 이 정책을 통해 2030년

까지 100만 대의 로봇 보급과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2024년 5월 8일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였다. AI 자율제조란 ‘AI를 기반으로 로봇·

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시켜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의 제조 

환경’으로 정의한다. AI 자율제조 전략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세

계 공급망 위기, 지속가능한 제조에 대한 요구, 탈탄소화, 생산성 저하 등 제조업

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 전략에 따른 투자는 기계·

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 디지털 트윈 등 가상

제조, 유연 생산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나.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 발전 전략

산업통상부(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는 2024년도 기계장비분

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이 사업은 기계장비 산업

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계장비 분야는 생산자동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로봇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

되는 기술들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산업AI용 데이터전처리 자동화기술개발

(R&D)’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다. 이 사업은 산업 분야에서 AI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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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데이터 전처리는 AI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

으로, 이를 자동화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AI 기술 적용을 가속화

할 수 있다. 특히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식품로봇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2.2.1. 농림축산식품부(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2024년 3곳(식물성대체식품, 식

품업사이클링, 식품로봇), 2025년 2곳(세포배양식품, 맞춤형식품)에 설립하고 있

다. 이 중 식품로봇 분야 연구지원센터는 2026년까지 105억 원 규모로 포항에 구

축 중으로,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

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로서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① 

특화된 실증 연구 환경 제공, ②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지원, ③ 국제 인증 획득 

지원 및 해외 진출 기반 마련, ④ 맞춤형 기술개발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⑤ 식품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이다. 

2.2.2. 한국로봇산업진흥원(식품분야 로봇 실증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KORIRA)은 자금 지원과 더불어 기업들이 로봇공정모델

을 시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업의 로봇 도입 관련 위험을 줄

이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특히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구조화

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로봇자동화 도입을 장려한다. 

특히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은 식품 분야에서 로봇 기술의 실증과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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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

업지원사업 중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있는 지원사업은 ①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②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③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④ 규제혁신 로

봇 실증사업 ⑤ 대규모융합 로봇 실증사업 등이다. 

<표 5-11>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내용

기업지원사업 내용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고강도·고위험 작업 대체, 인력난 등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
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모든 로봇공정모델(167개) 실증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기
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현장에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지원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제조공장, 유통물류, 음식점, 실외배송) 서비스로봇 
및 서비스 현장 협동로봇 보급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수요자의 문제 해결(수요확대, 규제·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제안 기반 서비
스로봇 활용모델 개발 및 보급

대규모융합 로봇 실증사업
서비스로봇 전문 SI기업 발굴을 통한 다종·다수 로봇 활용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
민의 편의 증진 및 로봇산업 규제개선

로봇산업글로벌화
국내 로봇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내 로봇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

유망기술사업화촉진지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로봇기업의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
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22.).

가.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식·음료 분야)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고강도·고위험 작업 대체, 인력난 등 제조

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로봇공정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이 중 식음료분야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은 식품

연구원이다. 실증사업의 지원내용은 최적공정설계를 위한 컨설팅, 공정모델실증, 

작업장 안전인증 등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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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실증패키지 지원 주요내용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22.),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2022년에는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을 통해 식음료 업종을 포함한 6개 

업종, 총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조현장의 로봇 도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작

업환경이 열악하거나 고강도·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제조현장에 로봇을 우선적으

로 보급하고, 업종별 대표 제조공정에 적용 가능한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하여 실

증 및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3개의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이 개발되었다. 

식음료 업종의 표준공정모델은 반복·중량·위험 공정에 로봇을 적용하여 근골

격계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계량·

혼합, 포장·출하, 이송·검사 공정은 중장년 근로자 비중이 높아 로봇 도입 효과가 

크며, 이는 식품제조업의 구조적 인력난 완화와 작업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2> 식품제조업 로봇공정모델 개발 현황

연도 로봇공정모델 대상업종(산업분류코드)

2019년

1. 김치_후가공(포장) 공정 김치제조업(C10301), HMR(C10759)

2. 한과_살균공정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C10713)

3. 가공대용식_멸균 공정 도시락류 제조업(C10751)

4. 가금류_유탕 공정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C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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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로봇공정모델 대상업종(산업분류코드)

2020년

5. 김치_이적재 투입 공정 김치 제조업(C10301)

6. 김치_탈착 심제거 및 세절 공정 김치 제조업(C10301)

7-1. 김치_조립분해 양념혼합 공정 [Type A] 김치 제조업(C10301)

7-2. 김치_조립분해 양념혼합 공정 [Type B] 김치 제조업(C10301)

8. 김치_시험검사 후 팔레타이징 공정 김치 제조업(C10301)

2021년

9-1. 가정대용식_이송적재 공정 [Type A]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C10759)

9-2. 가정대용식_이송적재 공정 [Type B]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C10759)

10. 가정대용식_탈착 공정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C10730)

11. 가정대용식_조립분해 공정 도시락류 제조업(C10751)

12. 가정대용식_시험검사 공정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C10121)

2022년

13-1. 프랜차이즈 식품 (가공후가공) 투입 공정 [Type-A]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C1071/C1075)

13-2. 프랜차이즈 식품 (가공후가공) 투입 공정 [Type-B]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C1071/C1075)

14. 프랜차이즈 식품 이송적재 공정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C1071/C1075)

15. 프랜차이즈 식품 조립분해(꼬치류) 공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C1012/C1021)

16. 프랜차이즈 식품 계량·포장 인케이싱 공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C1012/C1021)

17. 식음료 분류 조합 소포장 공정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C1075)

2023년

18. 전통식품 이송/적재 공정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C1071)

19. 전통식품 탈착 공정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C1071)

20. 전통식품 조립/분해 공정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C1071)

21. 전통식품 유탕 공정
도축·육리 가공/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업(C1012, C1022)

22. 전통식품 후가공 공정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C1071)

23. 식재료 복합수직적층 장비모델 떡·빵 및 과자류 제조업(C1071)

(계속)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24a).

나.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

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것으로 제

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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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2024년까지 총 419개 기업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식음료 제조

업은 34개 기업으로 총 175.5억 원을 지원하였다. 식음료 제조업은 포장 및 물류 

관련하여 로봇을 도입한 공정이 가장 많다. 이 사업의 추진 성과는 2016~2023년 

기간 동안 311개 기업의 로봇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61.1% 향상, 불량률 70.7% 

감소, 원가 48.6% 절감 효과 등 공정개선 효과를 얻었다. 

<표 5-13>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실적 현황

단위: 억 원, 개수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국비지원금 37.5 30 30 117.25 105.02 181 181 181 250 1,112.77

신청기업 수 43 73 149 295 157 176 197 223 342 1,655

지원기업 수 11 12 11 41 39 64 67 66 108 419

(식음료 기업수) 0 2 0 2 1 8 5 8 8 34

경쟁률 3.9:1 6.1:1 13.5:1 7.2:1 4:1 2.8:1 2.9:1 3.4:1 3.2:1 3.9:1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중소제조보급팀 내부자료.

<표 5-14>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식음료 제조업 지원실적

단위: 천 원

지원년도 기업명 총사업비 로봇도입 공정

2017 ㈜풍국면 854,650 재단, 포장, 적재

2017 ㈜비에이치앤바이오 848,226 포장, 적재

2019 ㈜시아스 444,300 포장

2019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 546,200 포장

2020 ㈜영풍 472,000 포장

2021 ㈜샤니 581,790 인케이싱

2021 ㈜SPC삼립 573,300 샐러드 트레이 적재

2021 에쓰푸드㈜ 692,340 포장

2021 종근당건강㈜ 847,200 포장(투입,적재)

2021 ㈜천호엔케어 511,200 포장

2021 주식회사 다정 618,715 평파우치 박스 인케이싱

2021 사조산업㈜ 순창공장 550,200 포장

2021 ㈜일미농수산 551,137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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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년도 기업명 총사업비 로봇도입 공정

2022 한울푸드 501,700 살균, 포장

2022 ㈜일미농수산 551,000 인케이싱, 팔렛타이징

2022 주식회사 파란해 646,700 포장 / 물류

2022 ㈜진주햄 182,820 소시지 포장 공정

2022 ㈜세웅수산 129,800 검사, 포장

2023 ㈜코스모스제과 600,400 포장

2023 피피이씨글로벌김치(주) 179,400 김치적재공정

2023 ㈜고피자 585,200 적재

2023 ㈜대상다이브스 논산공장 780,600 인케이싱/적재

2023 사조산업㈜ 고성공장 768,800 인케이싱/적재

2023 매일유업 주식회사 565,840 투입, 포장, 물류

2023 신라에스지㈜ 부산공장 278,400 소시지 파우치 포장 적재

2023 ㈜맘스터치앤컴퍼니 545,000 포장/물류

2024 주식회사 이킴 339,400 포장/물류

2024 ㈜대두식품 500,000 포장/물류

2024 매일유업 주식회사 510,000 기타

2024 의남식품㈜ 487,400 포장/물류

2024 ㈜진주햄 544,200 포장

2024 ㈜풀무원기분 395,000 포장/물류

2024 ㈜웰레스트 227,480 포장/물류

2024 하나푸드 143,500 기타

합계 17,553,898

(계속)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중소제조보급팀 내부자료.

다.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사업화 직전 단계의 로봇을 수요처에 실증하여 로봇 제품의 

사업화 실적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로봇 시장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이 서비스로

봇 실증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은 지원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공확산형, 간·

지역 확산형, 해외실증형 등의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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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적

수요 중심의 로봇 활용 실증을 통해 시장창출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 지원 효과성 제고 및 유망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지원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12~’19년)의 후속으로 ’20년부터 지원 중

지원
분야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 서비스로봇 및 서비스 현장 협동로봇 보급 등 기타 유형 중 선택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년 8월)에 따른 물류, 웨어러블, 의료, 돌봄(로봇 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물류 공공·민간 분야 실내·외 물류·이송 로봇 도입 지원
(4대 분야 보급 案) 제조공장, 유통물류, 음식점, 실외배송 등

웨어러블 공공·민간 분야 웨어러블 로봇 도입 지원

의료
수술 수요 병원의 전문성·노하우,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수술로봇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재활 다양한 재활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기타

협동로봇 협동로봇의 제조현장 外 서비스현장(프랜차이즈 업종 등) 활용 촉진을 통한 로봇·외식 
산업 동반 육성

언택트서비스
로봇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언택트(비대면·비접촉) 서비스 도입 지원 
예: 체온 측정용(발열감지) 로봇, 쇼핑 도우미 로봇, 안내용 로봇 등

지원
내용

수요처 당 로봇 도입 비용 50% 이내 국비 지원(위탁정산비용, 이행보증보험료는 국비 편성 가능)
- (로봇도입비용) HW비용과 필수 SW(임베디드) 및 필수 커스터마이징 비용
- 로봇도입 비용 중 국비 50% 이내 지원(로봇 도입 비용 外 위탁정산비용, 이행보증보험료를 제외한 부대

비용 산정 불가)

지원
조건

수요처(민간/공공) 및 로봇 기업 각 1곳 이상 참여 필수,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주관기관은 수요처가 맡고 로봇기업은 참여기관을 맡는 것이 원칙
- 단, 수요처가 주관기관을 맡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민간 부담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제한 없이 매칭이 가능하나, 해당 수요기관에서 총사업비의 25% 

이상 반영 필수

신청
자격

(공통) 수요처(주관)·로봇기업(참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주관기관: 서비스로봇 도입이 필요한 수요처(민간/공공)
참여기관: 수요처에 서비스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기업
- 다수 로봇 제품을 도입 시 1개 이상 로봇 기업이 참여기관 가능
추진방식: ① 수요처 단독, ② 대표 수요처와 하위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2가지 유형으로 추진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22.),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4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총 28개 과제를 선

정하고, 국비 5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실증을 지원하였

다.70) 한식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2021~2023년 동안 참

여한 사업은 8개이다. 

70) 전자신문(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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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식품분야 사례

연도 수행기업 지원내용

2021 삼대족발 족발 조리 과정의 로봇자동화, 투입 대수 1대

2021 신스타프리젠츠 이동형 무인 자동화키친 모듈, 투입 대수 1대

2022 고피자
국내 10곳에서 검증이 완료된 고피자 Smart Cooking System(SCS)을 활용한 외
식업 협동로봇시스템의 해외 보급, 투입 대대수 4대(해외매장 4개 지점)

2022 바른치킨
서비스 외식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튀김 조리용 협동로봇 보급실증사업, 투
입 대수 10대(10개 지점)

2022 커피에반하다 커피에반하다 음료 제조 및 제공 협동로봇 도입, 투입 대수 8대(8개 지점)

2022 이비가짬뽕 짬뽕, 짜장면 및 탕수육 중화요리 전체 공정 로봇자동화시스템, 투입 시스템 1대

2023 자담치킨
소상공인 자담치킨 가맹점을 위한 튀김 조리용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투입 대수 
11대(국내 10개 지점, 본사 교육실)

2023 열정국밥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국밥 조리로봇 솔루션 개발 및 실증, 투입 대수 1대(본점 1개)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

라.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수요자의 문제 해결(수요확대, 규제·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제안 기반 서비스로봇 활용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으로서 단계별

로 지원한다. 

1단계에서는 서비스로봇 기술·서비스 실증, 규제개선 제안, 수요처 내 사업화 

등을 위한 ‘상세계획 및 설계비’를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제품 

개조개량 설계서, 실증시나리오 등 로봇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

(시제품 제작 등)’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안전성·효과

성)한다. 3단계에서는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완료된 수요처 맞춤형 로봇의 상용

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수요처)에 대상 로봇을 공급하는 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내 반영된 과제의 기준 

마련 및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시행하지만, 로드맵에 있는 과제가 아니

더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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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의 식품 관련 지원분야

구분 세부로봇 분야 관련 규제 이슈

제조

협동로봇 서비스 작업장 활용 시 안전인증 기준 부재

모바일 협동로봇
안전인증 및 분류 기준 부재

물류창고로봇(무인지게차 등)

농업 농업용 로봇(스마트팜)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시험 기준 부재

배달
1) 실내 배송
2) 실외 배달

보도/공원 등 통행 불가

로봇 활용 택배 사업 근거 부재

로봇 활용 옥외 광고

푸드 1) 로봇 활용 음식점, 2) 로봇 푸드트럭 로봇 도입 시설 기준 및 위생 평가기준 부재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22.),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마. 대규모융합 로봇 실증사업

로봇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거점에 통합관제를 기반으로 서비스로봇을 대

규모(다종·다수) 도입하고 융합실증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년도 연차사업(2단계)이다. 이 사업은 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22년에 다종·다수 로봇 융합모델 실증사업을 편성하여 본격적으

로 추진하였다. 

1단계에서는 실증계획 및 시나리오 보완, 규제개선 등을 위한 ‘상세계획비용’

과 ‘개별 로봇 개조개량·서비스 실증비용’ 및 ‘로봇 활용 인프라·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비용(데이터 포함)’ 등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필요시 ‘규제 개선 관련 전

문가 컨설팅 지원 비용’과 ‘다종로봇·서비스 융합 실증 비용’ 및 ‘로봇 통합관제시

스템 고도화 비용(데이터 분석·활용 포함)’을 지원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23년 대량조리시설을 보유한 학교,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취반, 국·탕, 볶음, 유

탕 공정 등 대량급식 시설 내 조리로봇 활용을 지원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와 푸드

테크 로봇 기반의 단체급식 실증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을 목표로 한다. 총 1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과제 수행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였다. 서울시교

육청이 시범사업을 한 이후 5개 교육청(인천, 경기, 경북, 제주, 부산)이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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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에 조리로봇 도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71)

<표 5-18>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 내용(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

수행기업 지원내용

서울시교육청 소속
숭곡중학교
(단체급식소)

협동 로봇을 활용한 대량 조리 환경개선 및 조리공정 표준화 실증
- 1일 식수 730명(학생 660명, 교직원 70명)
- 운영시간: 08:00~13:00
- 3공정, 로봇 4대(볶음로봇 2대, 국탕로봇, 유탕로봇)
- 관련 기관, 영양교사, 조리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급식 조리로봇 시스템 개발
- 조리 표준화 진행(188개 메뉴 중 156개 로봇 레시피로 변환)
- 위생안전 매뉴얼 제작 및 조리사 교육
- 내부 공기질 변화 측정, 작업환경 측정(전문가)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

3. 인력양성 및 정보제공 관련 제도 및 정책

3.1. 교육·인재양성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3.1.1. 농림축산식품부

가.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여, 식품·외식·푸드테크 분야의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요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전통식품 신제품모델 개

발 등이 있다. 

71) 대한급식신문(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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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 개요(2025년)

세부사업 사업 개요

푸드테크 
계약학과

(목적) 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푸드테크 석사과정(2년) 운영과기술연구 지원으로 푸드테크산업 현장 
요구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모집대상) 푸드테크 분야 석사학위 과정 운영이 가능한 일반대학
(지원사항) 교육생 등록금(65%), 학과운영비(연 70백만 원 이내), 현장 애로기술 해결 과제 수행비
(연 50백만 원/교 이내)

식품외식·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목적) 식품외식·푸드테크 벤처연구팀의 사업화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취·창업 연계 및 식품외식·푸
드테크 산업 진출 촉진
(모집대상)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과정 기획·운영 가능한 대학교, 연구소(교육기관)
(지원사항)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국비 100%, 120백만 원 이내)
(지원항목) 강사비, 실습비, 교재개발비, 인건비, 운영비 등

전통식품 
신제품

모델 개발

(목적) 전통식품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트렌드 접목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상품 모델을 
도출하여 취·창업 지원
(모집대상) 전통식품 新상품 모델 개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가능한 대학교, 연구소 또는 교육기관
(지원사항) 교육과정 운영비 국비 100% 지원 
(지원항목) 강사비, 실습비, 교재개발비, 인건비, 운영비 등

자료: 식품산업통계정보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22.).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

춤형 학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지역에 한양대

학교(2020년 선정), 서울대학교(2021년 선정), 경희대학교(2021년 선정), 세종 지

역에 고려대학교(세종, 2021년 선정), 전주 지역에 전북대학교(2023년 선정), 전

주대학교(2023년 선정), 광주 지역에 전남대학교(2023년 선정), 포항 지역에 포항

공과대학교(2023년 선정), 밀양 지역에 부산대학교(밀양, 2025년 선정) 등 총 9개

소가 운영 중이다. 

나. 식품실무 전문인력양성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018년부터 식품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

성하는 식품실무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

원으로 운영되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직접 활

용하는 무료 실습 중심의 교육이다. 

이 사업의 교육 대상은 식품기업 재직자와 식품 분야 진출을 준비 중인 예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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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이며, 교육과정은 식품 기술 특화 과정(푸드테크, 기능성식품, 식품제조가공) 

11개, 역량 강화 과정(식품안전) 6개 등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다72). 이 사업은 

2025년에 총 6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기본과정(‘건강기능식품 BASIC 과정’ 외 4과목), 

심화과정(‘GMP 4대 기준서 및 문서관리’ 외 3과목), 전문과정(‘건강기능식품 지

식재산권 및 특허’), 특별과정(‘건강기능식품 예비종사자 실무 교육’ 외 1과목)으

로 구성된다. 2025년 교육의 경우 심화과정에 ‘소비기한 설정의 이론과 실무’ 과

정을 신설했으며, 특별과정의 ‘기업 맞춤형 특별 교육’은 협회 회원사 등의 신입사

원 및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

료 스마트 제품화 지원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

료 개발 전문가 양성과정’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능성 원료의 등록 

및 인정 등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과 보완 등의 실무 내용 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

이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60개 업체의 750여 명을 대상으

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3.1.2. 고용노동부

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구축하고, 공공 및 

72) 식품실무 전문인력양성사업은 2017년 시제품개발 및 연구지원 중심의 소규모 실무교육 시범사업

을 실시하였고, 2018년부터 식품산업 맞춤형 실무인력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였으며, 

2020년 이후 교육과정을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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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에서 보유한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훈련 콘텐츠를 탑재하였다. 이후 

2024년에는 STEP의 모든 과정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개편하고 학습자

의 학습 과정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학습관리 시스템’을 693개 직업훈련기관과 기

업, 직업계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보급하여 디지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훈

련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플랫폼은 NCS 대분류(24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의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그 콘텐츠 중에는 식품가공 분야도 있다. 

나. 일학습병행을 통한 현장기반 직업교육·훈련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세대가 취업을 위해서 직무와 관련 없는 학벌이나 스펙에 

의존하는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제도로서 2013년 10

월부터 일학습병행이 도입되었다. 

일학습병행은 스위스·독일의 도제제도, 영국 및 호주의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먼저 채용한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 등의 보완적 이론 교육을 통해 숙련 형성 및 

자격 취득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도의 2024년

까지 누적 성과는 2만 1,535개 기업에 15만 8,219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였다. 

3.2.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정책 및 제도 현황

3.2.1. 고용노동부의 ‘고용24’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24 홈페이지는 전국의 일자리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역별·직종별·테마별·자격증별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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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취업상담 지원과 취업자료 제공 등 우리나라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

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다. 

고용24 홈페이지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일자리 찾기,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실업·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관리, 교육 훈련, 외국인 

고용 신고 및 외국인 관리, 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2. 창업 및 인턴 취업 관련 정보제공 사업 현황

가.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기술 기반 창작활동 촉진을 통한 청년 창

업과 사업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식품벤처창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

의 지원대상은 식품 분야 청년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이며, 청년 지원자는 만 

19~39세 이하, 초기창업자는 7년 이내 창업자이다. 

<표 5-20>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내역

구분 예비창업자 과정 초기창업자 과정

지원규모 20팀 35팀

지원대상 청년 예비창업자(만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청년기업)

지원금액 9백만 원(기업부담금 10% 포함) 18백만 원(기업부담금 20% 포함)

지원금 분야
공통

· 재료비(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
· 시제품제작비(장비이용료, 위주용역비 등)
· 검시분석비(영양성분, 첨가물, 위해성분, 미생물, 유통기한 설정 등)
· 패키징 제작비(제품 포장을 위한 패키징 제작 및 개선 비용)
· 전문가 활용비(창업·사업화를 위한 기술 전문가 자문 비용) 등
   식품분야 전문가 Pool을 구성·운영(식품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직접 집행)
  ※ 자산취득비, 인건비, 임차비(사무실·집기류), 회의비 불안정

개별 창업활동비(교통비·숙박비) 홍보·마케팅 자료 제작 등

자료: 한국식품산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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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300명 내외이고 기업별로는 최대 30명

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식품·외식 분야에서의 현장 실무경험과 기

술 습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인력 부

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미취업 내국인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외식기업 중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체험형 인턴 채용으로는 지원 불가

능하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등이 지원되는데, 승

인된 인원 채용 후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면 인턴 인건비를 일괄 지

원(최대 3개월, 1인당 월 300만 원)한다. 인턴의 교육비 경우도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가 지정한 교육과정 수강 비용에 대해 1인 최대 2개 과정에 한하여 100% 지

원한다. 

다. 외식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인력양성 사업(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및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25년 4~11월 동안 외식·식품산업 분

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외식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인

력을 양성하고, 인턴십 인력을 사업장에 배치하는 ‘외식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인

력양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외식·식품 분야 현장 경험을 원하는 인력을 

참여 희망 기업 및 협력사업장에 배치하여 6개월간 인턴십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

하고(인턴십 인력 1인당 약 1,641만 8,280원), 향후 채용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서울 소재 외식·식품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5인 이상 규

모의 기업 및 협회와 단체 약 25개소에 대해 총 30명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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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외식업 구인·구직 연계 사업(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는 2025년부터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업으로 ‘맛있는 일자리, 

외식업 구인·구직 연계 사업’을 운영해 음식점 종사자를 원하는 구직자와 인력을 

구하는 업체 간 연결고리를 마련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는 외식 업

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니저·요리사·홀서빙·주방보조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한다. 

이 사업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도 

한국어 구사와 취업 가능 비자를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

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단기 인력 일자리 매칭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는 국가식품클러스

터 입주기업의 성수기 인력난 해소와 장기고용 연계 촉진을 위해 ‘2025년 국가식

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일자리 매칭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중에 성수기 단기 인력(일용직 포함)을 채용한 기업 또는 채용 예정인 기

업을 대상으로 해당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1명당 최

대 50만 원,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이 한도이다. 

3.2.3. 폐업(예정) 소상공인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정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경제

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안정적인 취업/전직을 돕는 것이다. 

이 사업의 주된 지원대상은 현재 폐업 중이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지만, 

2025년부터는 경영위기자, 재창업 초기 사업자까지 포괄하여 사업 정리부터 재기

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2025년 기준 지원 예정 규모는 원스톱폐

업지원의 경우 총 1만 2천 건 내외이며, 정해진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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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구분 자격조건

폐업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정상 폐업한 자영업자

경영위기 소상공인

매출 급감, 부채 급증 등 위기상황 확인 가능자

- 개업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창업자 폐업 후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재창업, 업종 전환, 창업 도약)

재취업 지원대상 만 15~69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자료: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16.). 

<표 5-2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금 또는 혜택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 철거 지원, 채무조정 신청 지원, 법률자
문,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최대 400만 원(평당 20만 원)

재기사업화
(경영개선/재창업)

재기 실전교육(총 20시간 이상), 밀착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000만 원,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특화취업지원
취업교육, 전직장려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심리회복 지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교육 수료 후 
구직 시 60만 원, 취업 후 40만 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료 지원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
용보험 가입을 유도

월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 50~80% 지원

자료: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16.). 

3.2.4. 플랫폼 종사자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73)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

타나고 해당 종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한 종사자는 66만 명(취업자

의 2.6%)이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88만 명(취업자의 3.3%)으로 나타났다.74)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건강 등을 위한 보조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73) 고용노동부(2025) 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함.

74) 플랫폼 종사자는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배달이나 번역 플랫폼 등이 대

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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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업’을 시작하여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더욱 안전

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

다. 2024년 기준 8개 플랫폼 기업의 5만 7,250명, 29개 지자체의 14만 2,142명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았다. 그렇지만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 이들에 대한 입법적 보호와 함께 현실에서의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4. 인력 확보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한 산업계 평가

이 절에서는 식품산업 고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이 절에

서의 설문조사는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내용

에서 다루는 인력 확보 지원과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5-23> 식품산업 인력 확보 지원 관련 정책 예시

구분 인력 확보 지원 관련 정책 예시

내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고령 근로자

공통
고령자 재고용 장려제도(계속 고용·재취업 지원), 노인 취업알선·
직업훈련 서비스 등

제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생애경력
서비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내일
채움공제,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스쿨프로그램, 재도약프로그램 등

외식업 창업·경력 전환 지원 등

여성 근로자 
공통 출산·육아휴직 지원, 모성보호 휴가, 여성 재취업 지원센터 등

제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청년 근로자 공통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공통
중소기업 외국 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사업, 무역 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등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

제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스마트 식품공장 시범사업,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 구축, 식품분야 로봇 실증사업 등

외식업
조리·배달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스마트 외식거리·스마트
상점 조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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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력 확보 지원 관련 정책 예시

기타 정책 지원
(인재양성 및 정보제공)

공통 청년 창업·창업 공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등) 등

제조업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 식품실무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외식업 외식·한식 분야 인력양성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등

(계속)

자료: 저자 작성.

4.1.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확보 지원 정책 효과 평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인력 확보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5-24>와 같다. 응답 결과를 보면, 관련 정책을 알고 있

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80% 수준이지만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

원’과 ‘인재양성 및 정보제공 등 기타 정책’은 상대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의 비중

이 높다. 

식품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은 ‘청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30.6%)’,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26.3%)’, ‘여성 근로자 정책 지원(25.0%)’ 

순이다.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은 알고는 있지만 실제 이용하

지는 않는다는 답변이 타 지원 정책에 비해 가장 많았다. 

<표 5-24>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확보 지원 정책 인지도와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혀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못 함
이용함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17.5 56.3 26.3

여성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12.8 62.2 25.0

청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10.6 58.8 30.6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26.6 51.9 21.6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 21.9 66.9 11.3

기타 정책 지원 30.3 61.9  7.8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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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인력 지원 정책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표 

5-25>와 같다. 응답 결과를 보면, ‘효과 있음’에 대한 응답 비중은 모두 60% 이상

이며, ‘효과 없음’에의 응답 비중은 대부분 5% 이하이기에 인력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 인력 지원 정책 중 식품제조업체에서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

이 응답한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73.9%)’이었으며, 다음으로 ‘청

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71.4%)’,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65.5%)’, ‘여성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65.0%)’,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61.1%) 

순으로 효과가 평가되었다.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지원 정책을 이용한 식품제조업체들은 ‘효과 없

음’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0.0%로 하나도 없어 지원 정책 이용업체 모두 보통 이상

으로 평가하여 있어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지원 정책 효과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25>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확보 지원 정책 효과 평가 결과

단위: %

구분
정책 효과 평가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3.6 31.0 65.5

여성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2.5 32.5 65.0

청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7.1 21.4 71.4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2.9 23.2 73.9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 0.0 38.9 61.1

기타 정책 지원 4.0 32.0 64.0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중 각 정책 이용자.

4.2. 외식업체의 인력 확보 지원 정책 효과 평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인력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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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는 <표 5-26>과 같다. 응답 결과를 보면, 관련 정책을 알고 있거나 이용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약 70% 수준이지만,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과 ‘외

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다. 외식업

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은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

(6.3%)’이고, 다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3.3%)’과 ‘인재양성 및 

정보제공 등 기타 정책 지원(3.0%)’ 순이다. 

<표 5-26> 외식업체의 인력 확보 지원 정책 인지도와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혀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못 함
이용함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37.1 60.6 2.3 

여성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32.5 64.9 2.6 

청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28.3 69.3 2.3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35.0 61.7 3.3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 24.7 69.0 6.3 

기타 정책 지원 32.1 64.9 3.0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인력 지원 정책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표 5-27>

과 같다. 응답 결과를 보면, ‘효과 없음’ 항목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 0%이다. 반면 

‘효과 있음’ 항목에 대한 응답의 비중이 대체로 50% 이상으로 인력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 인력 지원 정책 중 68.8%로 가장 높

았다. 이어서 고령 근로자 및 청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

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책 지원 효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

았다. 

식품제조업체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

책 지원’ 정책에 대한 호응이 타 정책 대비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외식업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정책 효과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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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외식업체의 인력 지원 정책 효과 평가 결과

단위: %

구분
정책 효과 평가

효과 없음 보통 효과 있음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20.0 20.0 60.0

여성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0.0 66.7 33.3

청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0.0 40.0 60.0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8.3 50.0 41.7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  0.0 31.3 68.8

기타 정책 지원  0.0 44.4 55.6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중 각 정책 이용자.

5. 소결 및 시사점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접근법은 늘어나는 

고령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력 공급의 양적인 감

소를 어느 정도 저지하고, 직종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

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신체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 세

대가 활용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기에 고령층 노동자에게 특화된 교육과정

과 훈련체계 등을 최대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중고령층이 현재 근무하

는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퇴직 후에는 다른 적합한 새로운 일

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는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확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장년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 

등이 있다. 중장년의 맞춤형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퇴직예정자 등에 대

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퇴직전문

인력의 전문성 활용기회 확대, 중장년 취업지원 기관 운영 등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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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취업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촉진하는 것이다. 여

성가족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인재 활

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는 여성 인재 활용을 위한 정책의 주요 대상을 경력

단절 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하고, 생

애·경력주기별 지원 확대,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여성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다른 제조업에 비해 여성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책으로 여성 근로

자의 장기근속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노동력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에 나오기 이전부터 인턴이나 체험교육, 직무 학습 등을 통해 현장

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

로환경과 현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안전한 일자리를 창출하

는 것도 중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력의 적극적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산업별·직종별로 적절

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 일자리 확보 문제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쉽고 간단하게 결론 낼 수 없는 문제이다. 무엇보

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정보와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거주 중

인 외국인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

국인력 도입 규모에 관한 논의는 가용한 통계와 추가적인 현장조사 등을 모두 활

용하여 전체 체류자격을 모두 포괄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래에는 다양한 직종별 숙련된 일자리

를 일정 부분 충원할 수 있는 전문 외국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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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점진적인 제도 변화의 추

진이 필요하다. 

노동력 확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마트공장 도입과 같은 시설 자동화와 

식품로봇·신기술 활용 등이 있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경우 

자동화와 식품로봇·신기술 이용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다른 정

책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외식서비스 직종에서의 만성적인 인

력난을 고려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특히 최근 신기술·디지털기술 도입으

로 인한 무인주문기, 스마트오더와 같은 기계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식품제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와 식품로봇 이용 정도를 보인

다. 이는 아직 표준화된 공정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식품 원료 및 식자

재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기 개발과 보급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

히 영세한 규모의 작업장이 대다수인 식품제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

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같은 정책 대상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

는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양한 인력 지원 정책 중에서 식품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

은 ‘청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이고, 이어서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여성 

근로자 정책 지원’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동화·식품로봇 관련 정책 지원’은 알

고는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다. 

식품제조업체는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의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이어서 ‘청년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고령 근로

자 관련 정책 지원’ 순으로 답하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9)가 20년 전인 2004

년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외국인이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안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지만, 정책 이용 정

도는 식품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고령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

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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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책은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이고, 뒤를 이어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과 ‘인재양성 및 정보제공 등 

기타 정책 지원’ 순이다. 

외식업체는 지원 정책 효과 평가에 있어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

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과 ‘여성 근로자 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한다. ‘자동화·식품로봇·신기술 관련 정책 지원’의 효

과에 대해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의 평가 결과가 서로 큰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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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대응과제

제6장에서는 식품업계의 인력 문제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단기(1~3년)와 중장

기(4~10년) 대응전략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진단한 후 식품산업 인력 문제 

대응 기본방향에 따른 전략과 대응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

적으로 하여 2년에 걸쳐 연구되었다. 1차년도에서는 식품소비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를 살펴보았고, 2차년도에서는 식품산업 측면에

서 인구구조 변화가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식품산업 인력 실태와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년에 걸친 과제를 종합한다는 관점에서 마지막 절

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식품산업 인력 문제 대응 기본방향

인구감소에 따른 내국인 인력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식품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인다면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1차년도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신선식품 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

고 가공식품 지출은 증가하는 한편, 외식지출 증가는 다소 둔화한 증가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출액 측면에서 식품 시장규모는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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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정에서 요리 및 조리를 하지 않는 

문화적 트렌드 상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식품산업

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노동시스템이라면 인력 확보가 필요한 산업이다. 

제2장 식품산업 인력 수급 전망에서 식품산업은 최근 생산과 노동의 동조성이 다

소 약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며 자본-노동 대체 관계가 약

한 산업으로 진단되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인 2028년 이후에는 

식료품 제조업 취업자 수가 연평균 0.5%, 음식점업이 연평균 1.3%로 감소한다(제2

장 참고). 하지만 자본-노동 대체탄력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여 기

술진보 및 도입에 의해 대체가능성이 있으며, 음식조리 및 가공공정과정에서 사람

의 손이 덜 개입함으로써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식품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대응 기본방향 및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식품산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식품산업의 근로여건이 타 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한 상황에서 혁신적으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적어도 현재의 인력 수준을 유지·확보하는 전략으로 국내 인력을 우선적으

로 확보하고, 현재와 같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식

품제조업은 이미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인력을 20% 정도 더 

배정받고 있다. 식품산업의 인력 확보 전략으로는 ①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② 고령자/여성/청년과 같은 국내 잠재노동력 확대 ③ 국외 잠재노동력인 외국인 

인력 활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식품산업계 노동시스템을 변화시켜 현재보다 인력을 덜 사용하는 방향으

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을 통한 인력 대체전략으로 ④ 식품제조

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⑤ 외식업의 스마트기술 및 식품로봇 보급 확대 ⑥ 식

품로봇 실증 및 표준공정모델 개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자동화·식품로봇 및 신기술을 식품산업에 도입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

한 인력 대체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식품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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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식품산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 수요자와 공급자 간 미

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 매칭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대응전략은 인력양성·교육고도화 및 정보제

공 전략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⑦ 식품산업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⑧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⑨ 교육을 통한 인력 재배치 ⑩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및 

홍보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일본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⑪ 수출과 연계한 스마

트공정 도입과 인재육성의 융합형 사업을 제안한다. 

<표 6-1> 대응 기본방향과 대응과제

대응 기본방향 및 대응전략 대응과제

식품산업 인력 확보 전략

①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가. 식품산업 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임금 개선
  나. 사업체의 인식 전환 및 근로환경 개선
  다. 지역 소재 기업 상생협력 지원
② 국내 잠재노동력 확대(고령·여성·신규 청년)
③ 외국인 인력 활용
  가. 외식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나. 식품제조업의 숙련 외국인 활용
  다. 외국인의 통계 구축 및 식품·외식 맞춤형 교육 강화

자동화·식품로봇 및 신기술 도입 전략
(기술혁신을 통한 인력 대체 전략)

④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가. 기존사업 개선
  나. 스마트공장 관련 추가인력 확충 및 교육
  다. 인공지능(AI) 기반 식품제조업 혁신
⑤ 외식업의 스마트기술 및 식품로봇 보급 확대
  가. 외식업의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확대
  나. 식품로봇 활용 경영모델 개발 및 보급
⑥ 식품로봇 실증 및 표준공정모델 개발

인력양성·교육고도화 및 정보제공 전략

⑦ 식품산업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가. 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방향
  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대응
⑧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가. 신기술-식품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나. 신기술(3D푸드프린팅) 분야 융합형 인력양성
  다. 식품로봇 교육·컨설팅
⑨ 교육을 통한 인력 재배치
⑩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및 홍보
⑪ 수출과 연계한 스마트공정 도입과 인재육성 융합형 사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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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업계의 인력 문제 대응전략과 대처계획

2.1. 식품업계의 단기/중장기 대응전략

2.1.1. 식품제조업체의 현재/단기/중장기 대응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체

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현황과 단기(1~3년) 및 중장기(4~10년) 대응전략을 조

사한 결과는 <그림 6-1>이다. 현재 식품제조업체는 임금인상 및 성과급 적용

(55.3%), 작업 및 근무환경 개선(51.6%),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42.2%)와 같

은 근로조건 개선 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41.6%), 잠재노동력 확대

(30.9%), 설비·자동화 확대(17.7%), 교육강화(14.4%), 소재지 이전(10.0%) 순서

로 대응하고 있다. 

<그림 6-1> 인력 확보를 위한 식품제조업체의 현재/단기/중장기 대응전략

단위: %

41.6

30.9

17.7
14.4

10.0

35.6 34.0

42.8

33.4

18.4

25.3 26.2

43.0

32.0

40.9

0.0

10.0

20.0

30.0

40.0

50.0

근로조건개선 잠재노동력확대 설비∙자동화확대 교육강화 소재지이전

현재 단기(1~3년내) 중장기(4~10년내)

주: 각 구분에 해당하는 항목의 응답값(%)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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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단기와 중장기 전략으로는 생산 자동화 도입 및 적용 확대, 자동화 설비 중

심의 운영체제 도입을 위한 시설 개보수와 같은 설비·자동화 확대를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4~10년)에는 소재지 이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었다. 단기(1~3년)에는 설비·자동화 확대(42.8%), 근로조건 개선

(35.6%), 잠재노동력 확대(34.0%), 교육강화(33.4%), 소재지 이전(18.4%) 순서이

다. 중장기(4~10년)에는 설비·자동화 확대(43.0%), 소재지 이전(40.9%), 교육강

화(32.0%), 잠재노동력 확대(26.2%), 근로조건 개선(25.3%) 순서이다.

<표 6-2> 인력 확보를 위한 식품제조업체의 현재/단기/중장기 대응전략(복수 응답)

단위: %

구분 대응전략 현재
단기

(1~3년 내)

중장기
(4~10년)

실효성
(1+2+3순위)

근로조건 
개선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적용 55.3 37.5 25.3 67.5

복리후생 확대 적용 33.1 29.7 26.9 23.4

근태·휴가제도 개선 25.9 36.3 30.9 25.3

작업 및 근무환경 개선 51.6 40.6 26.9 50.3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42.2 34.1 16.3 16.6

잠재노동력 
확대

청년인력 확보 노력 32.2 41.6 28.4 18.8

여성 근로자 채용 확대 30.0 30.6 19.7 10.3

고령 근로자 정년 연장 및 재취업 확대 37.2 34.4 25.3 18.8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고용 확대 26.9 31.6 34.1 15.0

임시 및 일용 고용 활용 28.1 31.9 23.4 7.8

설비·자동
화 확대

생산 자동화 도입 및 적용 확대 19.4 43.1 44.1 25.0

자동화 설비 중심의 운영 도입을 위한 시설 개보수 15.9 42.5 41.9 13.4

교육 강화
직원 대상 전문 직업훈련 신설 및 강화 18.8 34.7 33.1 5.0

인턴사원 체험프로그램 적용 및 확대 10.0 32.2 30.9 1.3

소재지 수도권 및 직원 확보가 더 쉬운 곳으로 위치 이전 10.0 18.4 40.9 1.3

기타 기타 3.8 1.6 1.3 -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전반적으로 단기 대응에서는 임금 인상, 복리후생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중심

의 대응이, 중장기 대응에서는 자동화 및 기술투자 중심의 구조적 대응이 강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체의 단기 대응은 임금·근로환경 개선 및 잠재인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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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성·외국인 등) 고용 확대를 통한 인력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중장기

적으로는 생산자동화, 운영체제 전환, 인력양성 강화, 입지조정 등 구조적 대응전

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는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력 확

보의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기술·조직 혁신 중심의 대응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1.2. 외식업체의 단기/중장기 대응전략

외식업체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기(1~3년) 및 중장기(4~10년) 대응전략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표 6-3>이

다. 조사 결과, 단기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 즉각적 대응 중

심의 전략이 주를 이루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자동화·디지털화, 다양한 인력 확

보, 인력육성 체계 구축 등 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 단기 대응전략

외식업체의 단기 대응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즉시적 인력 유입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여·근로조건 개선(74.0%)’, ‘근무시간 유연화(74.9%)’가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급여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인력 확보의 가장 직접적이

고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6-3>, 1+2+3순위 기준). 

이 외에도, ‘단기 채용 채널 다변화(37.0%)’, ‘간소화된 업무 매뉴얼 도입

(32.8%)’, ‘임시·대체 인력풀 활용(28.0%)’ 순서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효율성 강화 및 작업 간소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외식업체의 단기 대응은 임금과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직접적 인력 

유입 촉진, 임시인력 활용과 업무 단순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로 요약된다. 즉 

외식업체들은 즉각적인 인력공백 완화를 목표로 하는 단기적 처방 중심의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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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대응전략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선과 인력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확대

되고 있다. ‘업무 자동화·디지털화’가 5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외식산업 내 조리 반복업무의 자동화와 스마트오더·로봇서빙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1+2+3순위 기준). ‘다양한 인력원 확보(47.9%)’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고령층 등 다층적 인력 구성 

확대를 통해 구조적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인력육성 체계 구축(43.4%)’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이직률 관리(45.0%)’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외식업이 단기적 인력보충을 넘어 숙련 인력의 장기근

속과 직무 전문성 강화를 중점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복리후생 패키

지(42.8%)’ 또한 근속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브랜드 가치 제

고(23.2%)’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와 고용 매력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

으로 평가된다. 그밖에 ‘학교·지역사회 연계 채용(15.4%)’과 ‘다점포·프랜차이즈 

구조 최적화(11.3%)’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망 구축 및 

조직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점차 중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표 6-3> 인력 확보를 위한 외식업체의 단기/중장기 대응전략

단위: %

단기(1~3년 내) 중장기(4~10년)

항목
응답률

항목
응답률

1순위 1+2+3순위 1순위 1+2+3순위

급여, 근로조건 개선 51.1 74.0 업무 자동화, 디지털화 31.8 53.4

근무시간 유연화 25.4 74.9 다양한 인력원 확보 17.7 47.9

간소화된 업무 매뉴얼 6.1 32.8 인력 육성 체계 구축 13.8 43.4

임시, 대체 인력풀 활용 6.1 28.0 복리후생 패키지 12.9 42.8

단기 채용 채널 다변화 3.9 37.0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직률 관리 10.9 45.0

직원 추천제 도입 3.9 21.5 브랜드 가치 제고 6.4 23.2

전처리 식재료 활용 대체 1.0 14.8 학교, 지역사회 연계 채용 2.9 15.4

- 다점포, 프랜차이즈 구조 최적화 0.6 11.3

주: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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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중장기 대응은 자동화·디지털 전환과 인력육성 체계 구축, 근속 유

인을 높이는 복리후생 강화 등 산업구조의 질적 개선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는 양

상을 보인다. 이는 인구감소와 청년층 외식업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 

인력 투입 확대보다는 기술과 조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식품업계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수단

2.2.1.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정책수단 중요도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수단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는 <그림 6-2>다. 응답 결과, 근로환경 개선과 설비 자동화 확대 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각각 60.3%, 45.9%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및 여성·고령근로자 인력 

지원(각각 40.0%, 37.8%), 외국인력 도입 확대(24.7%)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

다. 이는 식품산업의 인력난이 단순 인력 공급 부족보다는 작업환경과 구조적 근

로조건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림 6-2>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1+2+3순위)

단위: %

60.3 

45.9 

40.0 

37.8 

24.7 

15.6 

15.0 

14.1 

11.3 

10.6 

6.3 

0.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근무환경개선] 작업장근무환경개선자금지원확대

[설비∙자동화확대] 기업자동화설비도입지원확대

[잠재노동력확대] 청년인력확보를위한채용지원금확대필요

[잠재노동력확대] 여성및고령근로자취업실천에대한지원확대

[잠재노동력확대] 외국인력도입절차간소화및도입인원수확대

[설비∙자동화확대] 기업자동화설비도입을위한컨설팅

[정주여건개선] 사업장지역교통인프라개선

[정주여건개선] 근로자주거지원확대

[교육강화] 전문인력확보를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과지원확대

[교육강화] 지역인재양성프로그램도입및확대

[정주여건개선] 지역인프라구축/주거환경개선

기타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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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가 인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을 항목으로 정리해보면, 근로

환경 개선(60.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잠재노동력 확대(34.2%), 설비 자동화 

확대(30.8%), 정주여건 개선(11.8%), 교육강화(10.9%) 순서이다. 식품제조업체

들은 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 효과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작업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등은 중대재해법 

및 근로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 정책수단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그림 6-3>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요약)

단위: %

37.5

11.3 9.2
2.0 2.0

60.3

34.2
30.8

10.9 11.8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근무환경개선 잠재노동력

확대

설비∙자동화

확대

교육강화 정주여건개선

1순위 1+2+3순위

주: 각 구분에 해당하는 항목의 응답값(%)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2.2.2. 외식업체를 위한 정책수단 중요도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의 중요도를 

단기(1~3년)와 중장기(4~10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단기에는 직

접적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수요가, 중장기에는 구조적 환경개선과 제도개편 중심

의 정책수요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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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기 정책수단

단기적으로는 ‘채용지원금 및 고용유지보조금 확대(75.6%)’가 가장 높은 응답

률을 보였다. 이는 인력난이 심화한 외식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인력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50.2%)’이 중요 정책수단으로 꼽혔다. 외식업

의 특성상 주말·야간근무 비중이 높고, 탄력근로제 활용이 제한적인 현실을 개선

하기 위한 요구로 해석된다. 그 외에 ‘긴급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27.3%)’, 외식업 

인력 고용 및 경영 컨설팅(16.7%)’, ‘고령자·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10.9%)’ ‘외국인 단기취업 쿼터 확대(7.4%)’ 등은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요컨대 단기 대응에서는 “고용유지와 비용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지

원형 정책수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 외의 제도적·교육적 

접근은 아직 현장 체감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나. 중장기 정책수단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적 안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

책수요가 높았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로봇, 

POS 등 자동화 설비 구매 보조(41.8%)’와 ‘근로환경·복지 우수 브랜드에 대한 세

제·금융 혜택 제공(41.8%)’으로, 이는 외식업체가 장기적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하는 동시에, 복지·근로환경 수준이 우수한 업체

에 대한 인센티브 중심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표준근로계약 의무화(28.3%)’, ‘신기술 적

용 및 효율적 운영모델 연구 지원(24.8%)’, ‘외식업 취업 중심의 외국인 체류·정착 

지원(23.8%)’, 장기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한 현장 적응력 강화(17.4%)’ 등은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외국인 인력 활용·전문인력양성 중심의 중장기 과제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조리 관련 학과 및 장학금, 인턴십 지원(13.5%)’ 등은 비교적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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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나, 중장기적으로 청년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반영

하고 있다. 

<표 6-4> 외식업체의 단기·중장기 정책수단의 중요도

단위: %

단기(1~3년 내) 중장기(4~10년)

항목

응답률

항목

응답률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채용지원금, 고용유지보조금 확대 62.1 75.6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로봇, POS 등 
자동화 설비 구매 보조

30.2 41.8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16.7 50.2
근로환경, 복지 우수 브랜드에 세제, 금
융 혜택

24.4 41.8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7.4 27.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표준근로계약 
의무화

10.9 28.3

외국인 단기취업(E-9 등) 쿼터 확대 1.6 7.4
효율적 운영모델, 신기술 적용 연구 지
원

8.4 24.8

외식업 인력 고용 및 경영 컨설팅 5.1 16.7
장기 실습 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응력 
강화

8.7 17.4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
로그램

2.6 10.9
외식업 취업 중심의 외국인 체류, 정착 
지원

7.1 23.8

기타 0.3 1.0
외식, 조리 관련 학과와 장학금, 인턴십 
지원

6.4 13.5

- 기타 1.3 1.3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3. 식품산업 인력 확보 전략

식품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잠재

노동력(고령·여성·청년)을 확대하거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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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3.1.1. 식품산업 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임금 개선

근로조건은 노동 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식품산업 인력 확보

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식품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외식업

의 임금 수준은 각각 제조업 전체와 전 산업에 비해 낮으며, 식품제조업체와 외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인력 확보 어려움 원인으로 답

한 낮은 임금 수준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제3장 3절, 제4장 3절 참고). 또한 식품

제조업(특히 음료 제조업)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높아 

임금구조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75) 

식품산업 취업자들의 업무 강도 또한 높은 편이다. 식품제조 과정에서 위생 문

제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데다, 외식업체에서는 업무 특성상 서서 조리하

고 접객을 해야 하는 등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매우 많다. 식품산업 종사자의 업무 강

도를 낮추거나, 이러한 근로조건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임금(보상적 임금)

이 지급되어야 식품산업 부문에서 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과 지속에 있어서 현재의 보상 외에도 향후 발전 가

능성, 즉 일자리 전망도 중요하다. 현재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근로자의 성장에 도

움이 되는 등 향후 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의 낮은 임금을 감내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보더라도(제3장 1.4절, 제

4장 1.4절 참고), 식품산업은 전체 제조업이나 전 산업 대비 낮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의 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전략에서 조사된 것처

럼, 식품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수단은 임금 수준을 높

75) 식료품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제조업 대비 74%(제3장 1.4절 참고), 외식업의 시간당 임금

은 전 산업 대비 58%(제4장 1.4절 참고)임. 음료 제조업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제조업과 비

슷하지만(제3장 1.4절 참고), 2024년 기준 음료 제조업 임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4.4천원)

은 상용 근로자(30.5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2%임(국가데이터처 KOSIS 사업체노동

력조사, 검색일: 2025. 8. 25.; 이상혁·박성재, 재인용,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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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이다. 또는 업무 강도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타 부문과

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업체의 수익성 문제와 직결되며, 영세한 식

품산업구조하에서는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 개별 업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렵

다.76)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과 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개별 업체의 경영안정, 원가

상승 등에 따른 경영불안 요인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조건

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3.1.2. 사업체의 인식 전환 및 근로환경 개선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품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예: 폐업지

원), 식품산업 사업체의 주체는 인력 확보를 위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

기근속 인센티브 등 근로자의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일하

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노동강도 감소와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 관점에서, 정부는 식품산업 부문에서 자동화 기술, AI 기반 신기술 활

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4절 참고).77) 

일본은 식품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일하는 방식 변경 개혁’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체 경영자가 본인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할 목록을 제시하고,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식품산업 부문의 인력 문제 악화

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인력 부족에 대응한 기업

76) 예를 들어 외식업체의 매출원가는 영업비용 대비 70% 정도인데, 2013년 이래 매출원가의 증가율

이 매출액의 증가율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 매출원가 다음으로 영업비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인건비의 비중(2013년 13.2%→2023년 12.2%), 임차료(2013년 6.3%→2023년 3.5%) 등

은 줄어들었음(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 3. 31.). 외식업체의 수익성(영업이익률) 또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외식업체에서 매출원가 증가 부담에 따라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

을 보여줌. 

77) 한국은행 보도자료(2025. 3. 31.)는 외식업 인력난 심화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에서 비대면을 선호

하고 서비스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외식업에서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등 신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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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수사례 확산(우수사례집 제공)으로 인력난을 경험하는 식품기업의 대응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무 

한도,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일부 근로기준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최근 

청년층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78) 식품

산업 부문에서 청년층 유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부문에서 인력 운용 시 자

체적으로 청년세대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개선

1) 연례 유급 휴가 시기 지정

2) 시간 외 노동 상한규제 도입

3) 불합리한 대우 차이 금지

4) 기타 잔업 할증임금 인상 등 검토 필요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 마련

○ 일하는 방식 개혁 내용 상담을 위한 무료 상담 지원

-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 센터

- 근무시간 상담·지원 코너 운영

- 일하는 방식·휴식 방법 개선 컨설턴트

○ 사업자 대상 참고 자료 정보제공(핸드북)

- ‘식품산업의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 핸드북 배포을 배포하여 인력 확보와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사업자가 일하는 방식 관련 기본 대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분 체크 리스트 제공

- 체크리스트를 통해 일자리 개혁의 의지, 실제 일자리 개혁을 위한 제도 실시 여

부, 직원의 이직 등과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내

용을 설명

- 식품제조업, 식품 유통업 등의 인력 확보 참고 사례 소개 등

<글상자 3>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주요 내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검색일: 2025. 9. 16.), 食品産業の「働き方改革」(식품산업의 일하는 방식 개

혁) 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78) 2023년 청년패널조사 결과, 청년들은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시(33.9%)하

여 고용 안정성(14.5%), 적절한 보상(14.1%), 높은 임금(14.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2010년에 경제적 보상(4.1점), 직업안정(4.0점), 인정(4.0점), 성취(4.0점)를 가장 중시하고, 다음

으로 심신의 여유(3.9점)나 지적 추구(3.9)를 중시한 결과와 확연히 비교됨(이상혁·박성재, 2025).



제6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대응과제 | 259

3.1.3.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한 상생사례 확대

제3장 5절 식품제조업의 인력 현황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 식품제조업은 지역

에 소재하는 비중이 높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특히 인구 소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는 인력 확보 어려움이 크다. 

제5장 1.1.3.절 청년 근로자 관련 제도 및 정책에서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협력

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도심-비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충

청북도-식품제조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 정책사례를 간단히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영세하고 열악한 지역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인

력채용 지원, 근로 여건 개선(기숙사, 통근버스 등 출퇴근 편의 개선, 협력사 작업환

경 개선, 직원 근로시간 단축 등), 복지 증진(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등), 협력사 경

영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청인 ㈜대상은 협력사에 대한 품질컨설

팅, 근로자 역량 강화 지원, ESG 컨설팅 및 비용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가져가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상생협

약이 체결하는 데는 충북도와 지자체(괴산군, 진천군, 음성군)가 중개하여 충북도

와 각 지자체가 기술개발 및 스마트공장 지원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생산

성 향상을 도모하고, 협력사 제품의 홍보·판매 지원, 수출보험료 및 홍보 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함께하였기에 가능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공시해야 하

는 식품기업은 ESG 실천 및 지역상생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는 충청북도·㈜대상 상생협약 사례를 참고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부 부처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식품업체의 경쟁력

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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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지역 식품제조업의 상생협약 사례(충청북도·㈜대상)

지원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인력 채용 지원

신규채용 시 사업주 + 근로자에게 보조금 제공
- 중장년 고용장려금: 신규채용자 1인당 사업주에게 월 50만 원, 

12개월간 총 600만 원
- 빈일자리 지원금: 신규채용자에게 1인당 1년 근속 시 최대 360만 

원 지원

중장년 근속 및 
고용촉진

청년 유입 및 고용유지 
촉진

복지 지원

월세 지원, 통근버스 임차비, 중장년 대상 근골격계 보호 
(건강검진지원) 프로그램 등
-통근차량 임차비 지원: 신규채용자 1인당 월 50만 원 지원(최대 
3명, 150만 원)

근로조건 개선→이직률 
감소

역량 강화 맞춤형 직무교육, 품질·안전·공정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생산성 및 숙련도 향상

안전환경 개선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개선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산업재해 감소 및 근로 
매력도 제고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 9. 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2. 국내 잠재노동력 확대

앞서 제5장에서 검토하였듯,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

응하여 고령·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식품산

업은 여성인력 비중이 높으며, 청년인력을 선호하지만 청년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재와 같이 중고령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잠재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고령·여성·청년 지원제도가 식품산업 부문에

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2.1. 고령인력 활용 확대

정부는 식품산업 부문에서 고령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식품업종 고령

인력 고용가이드’(김은석 외, 2023)를 제작하였다. 가이드에서는 고령자가 축적

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한편, 근면 성실한 태도로 인해 퇴사율과 이직률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채용 진행 시 먼저 직무의 특징을 분석하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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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마련한 후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인력을 모집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기업

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

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79)는 식품 사업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80)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은 500인 이하 규모 제조업체와 200인 이하 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렵다. 해

당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서 이러한 지원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지

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령 계속고용 유예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

록 제도 운영을 위한 보완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인력 운용 전반에 관한 법규, 지원제도 등의 안내

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식품기업에서는 중고령자 고용 시 근로자의 체력 문제, 건강 문제, 디지털 기기 

활용·업무 습득 속도 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제3장 3절 참고), 고령

자 고용지원 시 종사자의 건강 관리나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령 

근로자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활성화와 

함께, 향후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

도가 개편된다면 인력 부족 업체에서 적합한 고령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강

화될 것이다. 이 외에도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 고용구조 특성을 감안하

여 기간제 근로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9) 안준기(2023)는 전체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3,066 표본을 조사한 결과, 68.8%가 정년을 운영

하고 있지 않으며 계속고용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약 17.5%로 조사되었다.

80)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년폐지’, ‘정년을 법적 정

년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 ‘정년 퇴직 후 재고용’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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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과 지원요건

구분 설명

계속고용제도 실시

 다음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 이상 시행 
  - 정년 폐지
  - 정년 연장
  - 재고용: 정년이 도래했으나 계속 근로하길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원칙적으로 선별적 

재고용 허용되지 않음)와 정년에 도달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
해야 하며, 재고용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함.

지원자격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필요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했을 것

지원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적은 수

지원내용 

 계속고용제도에 의해 종전 정년을 경과하여 고용되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
자 1인당 분기에 90만 원을 3년간 지급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이 계속하여 2년 이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 내역

(2021년, 2024년 
변경사항 기록)

 2021년 8월 변경사항
  - (지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 1년 이상 정년 운용 요건을 삭제하고 계속고용이 

인정되는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지원한도) 피보험자 수의 20%에서 30%로 상향
  - (지급대상) ‘수급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급기간) ‘수급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에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기 시작된 날로부

터 2년’으로 확대
 2024년 1월 변경사항
  - (지원요건)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 요건을 추가하고 재고용의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삭제
  - (지급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자료: 김기홍 외(2024) 자료에서 정리. 

3.2.2. 신규 청년과 여성 인력 활용 확대

식품기업에서 신규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의 제도 적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원제도

는 2025년에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5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한정되

어 있고, 6개월 이상 지속 근무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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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이나 외식업 특성상 상용일자리의 수요도 있지만, 아직 숙련도가 높지 

않은 청년을 바쁜 시기에 일시적으로 고용하려는 수요도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에 대한 단기적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이들이 필요 시기에 짧게

(예를 들어 1~2개월) 근무 후 휴식하거나 다른 일에 종사하고, 얼마 뒤 다시 이어

서 해당 업체의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지원제

도가 적용되는 6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유지하되, 이렇듯 중간에 채용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자격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에서 일자리에 잘 맞는 근로자를 찾을 수 있는 한편, 지원금을 위해 고용을 지속하

다가 지원 종료 기간 후 계약을 종료하는 유인을 줄일 수 있다. 향후 식품 부문을 

경험해 본 청년이 증가하고, 잠재적으로 식품 부문의 인력풀이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 외에도 타 부문에 비해 고령화가 진전된 식품산업 부문에서는 청년의 연령 

제한(15~34세)을 다소 완화하여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는 상한 연령을 높일 수 있

다. 지원대상 기업의 조건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5인 이상 기업에 

한정하면 식품제조업체의 70.8%(음료 제조업)~81.3%(식료품 제조업), 외식업체

의 86.1%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체 참여 가능 

예외조항에 식품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6-7> 현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지원요건

지원 유형 구분 설명

유형 Ⅰ

지원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

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월 최대 60만 원)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지원자격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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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구분 설명

유형 Ⅱ
(2025년

신설)

지원내용 

- [기업 지원]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
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 [청년 지원]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이 해당 빈
일자리에서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원자격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기타 참고
사업참여 

신청 시기와 
지원 자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
이 가능

-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
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

(계속)

자료: 고용24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18.);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검색일: 2025. 10. 18.). 

현재 우리나라 여성인력 지원은 주로 일가정양립 측면에서 실시된다. 앞서 5장

에서 검토한 여성 근로자 지원 또한 주로 기혼 육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휴직 제도와 급여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지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원제도 외

에 식품산업에서 좀 더 유연한 여성인력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활용

한 노동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 등에서 여성인력의 활

용을 높이고 이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여성 고용률이 특히 높은 외식업에서 여성 취업자는 남성에 비해 일용근로 비

율이 높다. 남성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38%, 일용근로자 비중이 18%인 반면, 여성

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34%로 남성보다 소폭 낮고 일용근로자 비중은 29%로 남성

에 비해 10%p 가까이 높다(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 3. 31.). 이렇게 여성 임시일

용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에서 여성의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분야에서 높은 체

력 수준을 요하는 직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부가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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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국인 인력 활용

3.3.1. 외식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제5장 식품산업 인력 확보 정책 현황과 평가에서 살펴보았듯이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분야에 외국인 인력이 

고용되고 있다. 식품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는 2004년부터 E-9 비전문취업 

비자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음식점업에서는 2024년 4월 1

일부터 비전문취업(E-9) 고용 허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외식업체 면담 조사결과에 따르면, ①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여러 

기관을 거쳐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내국인 구인노력 증빙 등), ② 신청요건

(업종, 업력, 상시근로자 수 제한 등), ③ 업무범위 한정(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홀서빙 직원))으로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식품산업의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한 대응과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요건(신청절차, 구인노력, 업종·지역·업력·상시

근로자 수 기준·업무범위)을 완화하여 외국인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

다<표 6-8 참고>. 

<표 6-8>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구분
시범사업 초기 
(2024년 4월)

2024년 8월 이후
(3차 접수부터)

개선방안

고용 쿼터 (외식업) 17,000명 논의 필요(유지)

신청 절차

다단계 행정절차
① 사업주 구인신청/내국인 구인노력 및 실패→② 고용허가신청
(고용센터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위탁 검토)→③ 허가서 발급(인
력쿼터 내 승인)→④ 사증발급→⑤ 입국 및 한국 내 취업교육(최
소 16시간 의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
예시: 식품외식포털에 인력신청 
추가하여 통합관리

구인노력
의무

구인노력 증빙
내국인 채용 실패 증빙 요구

-
의무 폐지 또는 자율신고 방식으

로 완화

업종 제한 한식 음식점업만 허용
한식 + 외국식(중식·일식·

서양식 등) 확대
전 업종으로 확대

카페, 제과·제빵, 간이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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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범사업 초기 
(2024년 4월)

2024년 8월 이후
(3차 접수부터)

개선방안

지역 제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주요 100개 기
초자치단체 한정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전국(인구소멸지역 우선 배정)

업력 요건

5인 이상 사업장: 5년 이상 운영 시 외
국인 2명 고용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7년 이상 운영 시 외
국인 1명만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5년 이상 
유지(동일)
5인 미만 사업장: 7년→5
년으로 완화

유지(5년 이상 운영 사업장)

상시근로
자 수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외국인 2명 한
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외국인 1명 한
도

기준 구조는 유지, 다만 추
후 완화(비율제 도입 검토: 
내국인 대비 50% 수준) 권
고

비율 기준(내국인 대비 
30~50%)으로 변경

업무 범위
설거지, 상 치우기, 주방보조 등 단순
노무 한정

-
고객응대·조리보조·매장관리 
등 확대 

(계속)

자료: 고용노동부(202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5장 정책효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 중 41.7%가 사업 효과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식업

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첫해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있는 시점이어서 외식업체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인

력을 고용함에 있어 내국인 동일직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노동부 외국

인 근로자 숙소기준을 준수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

아 작업효율성이 내국인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다(업체 면담조사). 외식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사업 이용자가 평가한 정책 효과성(41.7%)이 자동화·식

품로봇 관련 정책 효과성(68.8%)보다 낮으며, 인력 확보의 지속가능성 및 미래 비

용 부담을 고려할 때 자동화·식품로봇 관련 정책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또한 제4장

에서 언급하였듯, 배정된 외국인 고용쿼터가 다 활용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보면, 

외국인 인력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는 최소 필요인력으로만 운영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대응과제 | 267

3.3.2. 식품제조업의 숙련 외국인 활용

식품제조업체의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부터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성(73.9%)도 있고 안정화되긴 하였지만, 중소(20인 

미만)·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의 생산직 인력 확보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국인 인력 수요가 높은 편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허용인원 등을 결정한다. 

2023년부터 식품제조 소규모(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외국인력 20% 추

가 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식품공장에 대해 우

선 배정하고 있고, 2025년에는 업종·지역을 고려하여 식료품 제조업은 20% 추가 

배정하고 있다. 식료품 제조업은 만성 인력 부족 업종으로 구분되어 외국인력을 

활용하여 생산직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체들은 식품 분야 경력이 있는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따라서 식품경력 기반 매칭제도를 도입하여 과거 식품·외식산업 근

무 외국인 경력자에 대한 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매칭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

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K-Work 플랫폼은 외국유학생 등 외국 전문인력 매칭 및 E-7-1 고용

추천 통합지원 플랫폼이다. 제5장에서 보았듯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외

국 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외국 전문인력 매칭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해 K-Work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 

전문인력은 전문성 요건(학사 이상 전공+관련 직무경력 등)을 갖춘 인재이나, 실

제 식품제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은 숙련된 식품분야 생산직이다. 

식품경력 기반 매칭을 위한 시스템을 추가하고, 중소 식품업체가 E-7-2(비전문 숙

련직)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의 생산직은 타 산업에 비해 업무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 비전

문취업 인력 고용이 가능한 산업이다. 그러나 일본 식음료 제조업의 외국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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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정책 사례에서 보듯이 E-9 근로자 중 일정 근속(3~5년)과 직무평가를 통과한 

인력은 E-7(숙련기능) 전환을 허용하여 숙련 외국인의 정책·자립을 유도할 필요

가 있다. 

가. 일본의 식음료 제조업 외국인 인재 수용 정책 사례

일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특정 기능’ 체류자격으

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정 기능 체류자격의 경우 인력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생

산성 향상이나 국내 인력 확보를 위한 대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확보

가 어려운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실시된다. 2019년(헤이세이 31년)부터 일정 수준

의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식음료 

제조 부문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정 기능에는 1호와 2호가 있는데, 1

호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식품 및 음료 제조업에 종사하려면 기능(숙련도) 시험과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업무 종류에 따라 기능 실습 통과자는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더욱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2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경우 기능 시험

에 합격하고 경영 등의 실무 경험도 필요하다. 

2호 특정 기능 외국인은 스스로 판단하여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거나 감독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숙련된 기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수준에 해당한다. 2호 특정 기능의 경우 본래 건설·조선 용접 분야 등 2개 분야

에 적용되었으나, 2023년(레이와 5년)에는 산업 기계·전기전자 제조업·자동차 정

비·항공·숙박·농림업·음식료품 제조업·외식업 분야 등으로 확대되었다. 2호 특정 

기능 외국인은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일본의 특정 기능 1호 및 2호 체류 외국인 수는 33만 6,196명(1호 33만 3,123명, 

2호 3,073명)이다(2025년(레이와 7년) 6월 기준).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의 특정 기

능 외국인은 전체 16개 분야81)에서 가장 많은 8만 4,892명(1호 8만 4,071명, 2호 

81) 분야별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개호(54,916명), 건물 청소(7,418명), 공업 제품 제조업(51,063명), 

건설(43,599명), 조선 및 선박업(10,645명), 자동차 정비(3,747명), 항공(1,818명), 숙박(1,265명), 



제6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대응과제 | 269

821명)에 달하며, 향후 도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능실습제도의 경우 원래 일본의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

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본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었다. 기존의 체류 기간 최대 5년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고숙련 노동자를 육

성하여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육성취업제도로 변경하는 법안이 2024년에 통과되

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저숙련(육성취업)→중숙련(특정 기능 1호)→고

숙련(특정 기능 2호)의 형태로 숙련된 노동자가 되어 일본에 정착할 수 있다.

<그림 6-4> 일본 특정 기능 체류자격 제도 개요(일본)

특정 기능 1호

특정 기능 2호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대신이 개별 외국인에 대해 지정
하는 기간별 갱신(통산으로 상한 5년까지)

체류 기간

기술 수준

일본어 능력 수준

가족 대동

지원

체류 기간

기술 수준

일본어 능력 수준

가족 대동

지원

시험 등으로 확인(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외국인은 시험 등 면제)

시험(N4 등)에서 확인(기능 실습 2호 수료자는 면제)
※ 개호, 자동차 운송업(택시·버스) 및 철도(운수 계원) 분야는 별도
요건 있음

3년, 1년 또는 6개월마다의 갱신(갱신 횟수에 제한 없음)

시험 등으로 확인(기능실습 2호를 수료한 외국인은 시험 등 면제)

시험에서 확인 없음(어업 및 외식업 분야(N3) 제외)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수용 기관 또는 등록 지원 기관에 의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배우자, 아이)

수용 기관 또는 등록 지원 기관에 의한 지원 대상 외

전
문
적·

기
술
적
분
야

비
전
문
적·

비
기
술
적
분
야

기능 실습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 자격의 기술 수준

특정 기능 이외의 체류 자격 특정 기능의 체류 자격

특정 기능 2호

특정 기능 1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
고도전문직(1호, 2호)
개호
교수 등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검색일: 2025. 9. 16.)에서 발췌·구글 번역. 

또한 일본은 ‘식품산업 특정 기능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 및 외식업 분야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자 2019년에 

설치되었다. 협의회는 특정 기능 소속기관(접수 기관), 등록 지원 기관, 업계 단체, 

산학전문가,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외무성·후생노동성)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 

자동차 운송업(10명), 철도(21명), 농업(34,935명), 어업(3,842명), 식료품 제조업(84,071명), 

외식업(35,771명), 임업(0명), 목재 산업(2명). 

분야별 2호 특정 기능 외국인: 건물 청소 (5명), 산업 제품 제조업(410명), 건설(561명), 조선 및 선

박 산업(146명), 자동차 정비(73명), 항공(0명), 숙박(17명), 농업(519명), 어업(11명), 식료품 제

조업(821명), 외식업(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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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속기관과 해당 분야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록 지원 기관은 협의회의 구성원

이 되어 농림수산성 및 협의회에 필요한 협력을 실시한다. 

<표 6-9> 식료품 제조업 분야 특정 기능 외국인 기준과 종사 업무 범위(일본)

구분 기준 종사 업무 범위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기능 수준(음식료품 제조업 특정 
기능 1호 기능 측정 시험)과 일본
어 능력 수준(국제교류기금 일본
어 기초시험 또는 일본어 능력 시
험(N4 이상)) 합격자 또는 음식료
품 제조업 분야의 기능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자

 음식료품 제조업 전반(음식료품(주류 제외)의 제조·가공, 
안전 위생)
음식료품(주류를 제외하다) 제조·가공이란, 원료의 처리, 
가열, 살균, 성형, 건조 등의 일련의 생산 행위 등을 말함. 
단순한 선별, 포장(포장)의 작업은 제조·가공에는 해당되
지 않음.
특정 기능 2호는 음식품 제조업 전반의 업무에 관한 관리 
업무까지 포함.

[인재상] 음식품 제조 공정에서 HACCP에 따른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인재

- 주된 식중독균이나 이물 혼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기능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기본적인 지식·기능
- 시설 설비의 정비와 위생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기능

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통상 종사하고 있는 관련 
업무에 부수적으로 종사 가능(독점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의 예
   1) 원료 조달, 수용
   2) 제품 납품
   3) 청소
   4) 사무소의 관리 작업
 직접 고용, 전업(풀타임) 종사

본 제도에서 전업(풀타임)은 주5일 이상, 연간 217일 이
상, 주30시간 이상 노동을 의미함. 

2호 특정 기능 
외국인

기능 수준(음식료품 제조업 특정 
기능 2호 기능 측정 시험) 합격 및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에서 복수의 
작업을 지도하면서 작업에 종사하
고 공정을 관리하는 자로서 실무
경험 2년 이상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13.)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 번역·저자 작성. 

구성원의 제휴와 긴밀화를 통해 각 지역의 사업자가 필요한 특정 기능 외국인

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보를 알리고, 법령을 준수하며, 지역의 인력 부족 상

황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의 활동 내용은 1)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에 관련된 제도의 취지나 우수 사례 알림, 2) 특정 기능 소

속기관(접수 기관) 등에 대한 법령 준수, 3) 취업구조의 변화나 경제 변화에 관한 

정보 파악·분석, 4) 지역별 인력 부족의 상황 파악·분석, 5) 일손 부족 상황이나 수

용 상황 등을 근거로 한 대도시권 등에의 집중 회피에 관련된 대응책 검토·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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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역에의 과도한 집중이 인정되는 경우의 구성원에 대한 필요한 요청 등을 포

함), 6) 특정 기능 소속기관(수입기관)의 외국인 노동자 인출방지 신청, 7) 원활하

고 적정한 수용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과제 등의 공유·협의 등이다. 

3.3.3. 외국인의 통계 구축 및 식품·외식 맞춤형 교육 강화 

외국인 고용 활용은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에 한정한 것은 아니다.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E-9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경우 산업별 외국인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산업별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쿼터제도가 효

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계가 정확해야 

하며 특정 기능이나 경력을 지닌 외국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통계기반 구축, 외국인 인력을 산업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회, 

특히 일본 정책 사례처럼 ‘식품산업 특정 기능 협의회’와 같은 민관거버넌스 구축

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앞 절의 일본 사례 참고 바람). 

외국인 인력이 식품산업 현장 적응을 위해 입국 후 기초 취업교육(16시간), 특

화훈련(32시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제조업 및 외식업은 음식을 다루고 

있어 식품에 대한 이해와 관리능력, HACCP 위생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한 한국어·안전·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식품·외식 맞춤형 교육 모듈’을 개

발하여 취업 외국인 대상 언어·문화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4. 자동화·식품로봇 및 신기술 도입 전략

제2장 3절 식품산업의 자본-노동 대체 관계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식품

제조업의 대체탄력성은 0.119로 낮아 자본-노동 대체가 제한적인 산업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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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2016년 0.098에서 2020~2023년 0.130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탄력성

이 증가하고 있다. 즉 식품산업계에서도 기존 노동력을 기계·설비 등으로 대체하

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중견기업의 대체탄력성은 0.227로 중기업

(0.052)과 소기업(0.158)보다 높았다.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은 자본을 수반

하는 것으로 자본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자본-

노동대체율이 소규모기업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기술혁신을 통

한 인력 대체를 위한 대응과제로 ① 식품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

트공장 도입 확대, ② 외식업체의 스마트기술 및 식품로봇 보급 확대, ③ 자동화 및 

식품로봇 확대를 위한 표준공정모델 개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4.1.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4.1.1. 기존사업 개선방안

제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식품제조업체 대상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

한 효과는 61.1~73.9%로 높은 편인데, 그중에서 스마트팩토리사업 등 자동화식

품로봇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성은 61.1%로 가장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식품

제조업체의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의향은 68.1%로 나타나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중소식품제조업체 대

상 스마트팩토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사업 대상자는 기초단계 이상인 데 반해, 지역기반 식품업체 대부분은 미적

용단계에 있어 스마트공장 구축 대상이 안 된다.82) 또한 자부담이 있어 자본력을 

82) 스마트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은 ICT 활용 및 역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 가능함. 

    ㆍ(ICT 미적용) Excel 정도만 활용하는 단계, 시스템 부재

    ㆍ(기초 수준) 부분적 관리 시스템 운영, 생산실적 정도 자동집계

    ㆍ(중간1) 분야별 관리 시스템 간 부분적 연계, 설비정보 자동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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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업체만이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사업 참여 업체가 많

지 않다.83) 따라서 지역의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적용단계에서 기초단계로 

상향하도록 돕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스마트 식품공장 시범사업은 지역 식품제조업

체 대상으로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삼성

전자(대기업)와 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이 6:4로 매칭하여 상생형 지원사업으

로 추진되었다. 삼성의 170여명 전담조직을 활용한 기업별 전담멘토를 식품제조

업체에 배정한 후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컨설팅 지원과 스마

트공장 구축을 연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

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한 스마트 식품

공장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앞서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기술 컨설팅과 운영인력교육을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업대상 범위의 경우 음료 제조업보다 식료품 제조업을 우선으로 시행할 필요

가 있다. 스마트공장 관련 정부사업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음료 제조업은 하드웨

어 인프라 구축 비중이 57.4%로 식료품 제조업(21.8%)보다 높은 반면, 식료품 제

조업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69.6%) 위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인력 확보 및 

인력 대체 관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하드웨어 인프라 구

축 정부사업을 식료품 제조업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ㆍ(중간2) 분야별 관리 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관리 시스템을 통한 설비 자동제어/실시간 생산 최적화.

    ㆍ(고도화) 지능형 설비 및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공장 운영, 전 제조 과정 통합 운영.

83)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의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실태조사 제조기업 결과보고서에 따

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식료품 제조업 16.4%, 스마트공장 도입 음료/담배 제조업 20.6%, 자동화·

식품로봇 관련 정책 지원 식품제조업체 11.3%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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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스마트공장 관련 정부사업 참여 유형

단위: 개사, % (중복응답)

구분 모집단수 표본 수
S/W
솔루션 
도입

H/W
인프라
구축

컨설팅 
및 자문

수준
확인

금융
지원

제조 
데이터 

가공구매

인력교육 
및 양성

업종

전체 제조업 31,361 1,667 74.4 24.1 9.9 6.1 4.6 1.5 0.6

식료품 제조업 3,071 120 69.6 21.8 13.5 6.1 3.6 1.0 1.0

음료 제조업 161 31 45.7 57.4 6.2 - 3.5 - -

주: 스마트공장 관련 정부사업 참여 여부 항목에서 ‘참여’에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

식료품 제조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시 중요사항으로, 추진 전략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제공(25.7%), 최고경영자 및 임원단의 추진력 확보(19.3%)를 언급하

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 제조혁

신 추진 시 구체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6-11>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요인(1순위)

단위: 개사, %

구분 전체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추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22.8 25.7 15.2

최고경영자 및 임원단의 추진력 확보 19.5 19.3 22.0

전담 부서(조직) 및 인력 확보 16.9 15.6 21.4

생산설비·솔루션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4.5 12.0 10.0

조직 내 공감대 형성 13.8 13.6 12.2

투자 등 충분한 자금 확보 12.5 13.8 19.2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

식료품 제조업은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원(40.1%), 자금지원

(33.2%), 경영지원(32.3%), 인프라지원(31.6%), 인력 지원(29.3%) 순서로 나타났

다. 한편 음료 제조업은 기술지원(48.9%), 판로지원(38.1%), 사후관리지원

(34.8%) 순서로 조사되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기술지원·인력 지원·

사후관리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는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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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 기간 수반되어야 스마트공장 운영 및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업무 및 생산 효율성을 높

이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조데이터 수집 및 저장 시 두 번째 애로

사항으로 ‘관련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부족(15.8%)’이 지적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직 등 일부 

인력은 축소될 수 있지만, 관련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2> 기업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분야(1+2순위)

단위: 개사, % (중복응답)

구분 모집단수 표본 수
기술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
지원

자금
지원

경영
지원

사후관
리지원

판로
지원

업종

전체 제조업 31,782 1,938 39.3 31.7 28.7 28.5 26.3 23.7 21.7

식료품 제조업 2,263 135 40.1 31.6 29.3 33.2 32.3 23.0 10.5

음료 제조업 155 33 48.9 9.3 25.3 13.7 30.0 34.8 38.0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

4.1.2. 스마트공장 관련 추가인력 확충 및 교육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경우 업무 자동화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 효과(식료품 

제조업의 12.9%)도 있지만, 스마트공장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업체

(17.2%)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 인력 확충을 하지 않

고 있다는 응답이 11.7%인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인해 기술에 대

한 이해도가 높은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공장에

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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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향후 스마트공장 관련 추가인력 확충 계획과 확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사, % 

구분 예 아니오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유

비용적
부담

한정된 자원 
및 수요의 
불확실성

업무 
자동화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

적합한 
인재의 
부재

부족한 
인력에 대한 
사전 채용 

실시

업종

전체 제조업 14.5 85.5 47.1 22.5 10.7 10.2 9.5

식료품 제조업 17.2 82.8 37.6 27.5 12.9 11.7 10.3

음료 제조업 18.6 81.4 43.9 19.5 11.4 14.4 10.9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

스마트공장 인력교육·양성을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은 매우 낮았

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인프라 활용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 보유(2.6%), 신규 입

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교육 진행(2.7%), 기존 근무자 대상 스마트공장에 대한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2.4%), 스마트공장 관련 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2.2%), 

경영진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2.2%)이 있는데, 대부분 2%대이다. 이는 

인력교육 및 양성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수준이 낮고, 스마트공장 인력교육·양성

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공장의 유형을 구

분하여 매뉴얼과 지침, 기본교육·심화교육·경영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스마트공

장 구축 업체 대상으로 교육하고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6-14> 스마트공장 인력교육·양성을 위한 회사 자체 이행 수준과 예산 확보 여부

단위: 개사, % 

구분

스마트공장 
인프라 
활용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 보유

신규 
입사자 
대상 

오리엔테이
션 교육 
진행

기존 근무자 
대상 

스마트공장
에 대한 
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공장 
관련 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영진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교육 및 양성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여부

예 아니오

업종

전체 제조업 2.5 2.6 2.3 2.1 2.1 6.6 93.4

식료품 제조업 2.6 2.7 2.4 2.2 2.2 6.0 94.0

음료 제조업 2.6 2.4 2.1 2.1 2.1 8.3 91.7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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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신규 인력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는 스마

트공장 분야별 이론 및 실습 교육(30.6%)이고, 다음으로 스마트공장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26.8%), 스마트공장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25.5%), 스마트공장 융합 

시스템 활용 교육(17.1%) 순서로 조사되었다. 한편 음료 제조업의 경우 스마트공

장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15> 스마트공장 신규 인력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

단위: 개사, % 

구분 모집단 수 표본 수
스마트공장 
현장 맞춤형 
기술교육

스마트공장 
분야별 이론 
및 실습 교육

스미트공장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

스마트공장 
융합 시스템 
활용 교육

업종

전체 제조업 163,273 5,000 32.5 25.4 25.2 17.0

식료품 제조업 13,824 367 26.8 30.6 25.5 17.1

음료 제조업 752 87 36.8 22.7 17.2 23.2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

식료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재직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은 공장 자동화 운

영 교육(26.3%)이며, 생산관리 및 예지보전 교육(20.8%), 제조데이터 분석 및 활

용 교육(20.5%),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2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식품산업 

현장 생산직 비중이 높아 공장 자동화 운영 교육을 재직자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을 통해 기존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

요하고, 제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을 통해 업무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스마트공장 재직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

단위: 개사, % 

구분 모집단 수 표본 수
생산관리 및 
예지보전 

교육

공장 
자동화 

운영 교육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

제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

대기업 등 
우수사례 
정보 공유

업종

전체 제조업 163,273 5,000 27.6 25.0 21.4 16.8 9.2

식료품 제조업 13,824 367 20.8 26.3 20.3 20.5 12.1

음료 제조업 752 87 26.9 28.8 22.9 16.1 5.3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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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들의 스마트공장 특성에 맞게 업체 입장에서 운영될 필요도 있지

만, 업체 간의 유사 교육과 기본 교육은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에 포함

하여 사후관리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4.1.3. 인공지능(AI) 기반 식품제조업 혁신

제5장 정책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업통상부는 2024년 5월 ‘AI 자율제조 전

략 1.0.’을 발표하였다. 제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제조현장의 자동화와 지

능화를 목표로 하는 Industry 4.0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사회 구조 변화를 가

져온 4차 산업혁명, 제조기업의 디지털 기반 혁신을 의미하는 디지털 전환(DX), 

AI를 활용한 전면적 자동화·고도화를 의미하는 AI전환(AX)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대다수는 DX 단계에 머물러 있어 한국은 아직 초기 AX 수준이다. 

<표 6-17> 제조업 발전 단계

단계 핵심 기술 인간 역할 제조업 특징

DX ICT, ERP, MES 데이터 기반 판단 주체 연결·최적화(스마트팩토리 수준)

초기 AX 머신러닝, 딥러닝 판단 보조 예측 기반 효율화(예지보전, 품질검사)

GAI-AX 생성형 AI, LLM
AI와 협업

(지시·계획 수행)
설계 자동화, 작업지시서·리포트 자동 작성

Agent-Ai AX 다중 에이전트 AI 감독·의사결정 보조 AI 간 협업(공정·물류·품질 통합 자율 운영)

Physical-AI AX
AloT, 로보틱스, 

디지털트윈
현장지원·안전관리 물리적 자율화, 실제 생산·물류 실행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a). 

제조업은 단순 반복작업의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의사결

정과 예측을 하는 AI 기반 스마트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즉 AI를 통해 제조업은 

정밀화·자동화·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인력 구조도 바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품제조업체의 AI 기술을 도입한 업체는 없으며, 향후 도입 계획이 있다고 응

답한 업체는 1.8% 수준에 머문다.84) 제조데이터 또는 AI 기술 관련 전담부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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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보유 업체는 0.8%로 매우 낮다(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2024).

<표 6-18> AI(인공지능) 기술 도입 또는 도입계획 여부

단위: 개사, % 

구분 모집단수 표본 수
AI 기술을 이미 

도입하였다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
AI 기술을 도입할 

게획이 없다

업종

전체 제조업 163,273 5,000 0.1 1.6 98.3

식료품 제조업 13,824 367 - 1.8 98.2

음료 제조업 752 87 - 1.3 98.7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2024).

식품제조업체에서 AI의 활용도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체에서

의 AI 기반 혁신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스마트공장 운영의 지능화를 통해 AI

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공정 최적화를 가져와 업무 효율화 및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비 센서의 정보를 AI로 분석하여 설비의 비가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고장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정비

할 수 있도록 경고를 준다. 

둘째, 비전인식과 AI로 제품 불량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사례가 있다. AI가 이미

지 패턴을 학습하고 불량 데이터를 스스로 판별하여 정밀도를 높이고 능동적 품질

관리까지 가능하다. 

셋째, AI가 과거의 수요데이터, 시장변화, 재고흐름, 공급망 정보를 학습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자재소요량(MRP), 납기일정, 공정별 작업 순서를 계산하여 효

율적인 생산 운영안을 제시하며, ERP, MES85)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공정 상황을 

반영하고 납기계산까지 한다.

84) 제조업 AI 도입률은 전체 기업 중 0.1%에 불과함(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5. 4. 29.).

85)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는 회사 전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는 경영관리 시스템이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실행시스템)는 공장의 

현장 운영을 실시간으로 관리·제어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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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스(Siemens) 암베르크 공장의 AI 기반 예지보전

- 1,000개 이상의 센서와 IoT 디바이스를 통해 설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 센서(IoT)→엣지(edge) + 클라우드 분석→머신러닝·AI 기반 패턴 인식 

  →고장예측→경고 발생 및 정비 일정 자동화

- 예상 정비 시기 사전 예지를 통해 연간 약 20만 유로 비용 절감

○ LG이노텍의 원자재 입고 검사 AI 솔루션(전자신문, 2024. 9. 26.)

- 반도체 기판 및 카메라 모듈 제조 과정에서의 수작업 기반 입고 품질 검사 개선

- 카메라 + 비전 AI를 활용해 원자재 구성요소와 결함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

- 약 1분 이내에 검사 완료, 정확도 90% 이상 확보

-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원자재 로트별 품질 편차 시각화를 통한 전략 수립 활용

○ 임펙티브AI와 동국산업의 철강 원자재 수요예측·재고관리 솔루션(동아일보, 2024. 

12. 2.)

- AI 전문기업 임팩티브AI에서 개발한 솔루션을 동국산업에 적용하여 철강 원자재 

수요예측 및 재고 최적화 도모

- 200개 이상 머신러닝·딥러닝 모델과 50,000개 환경변수를 학습해 수요·발주량 

예측

- AI가 생산 계획에 따른 원자재 요구량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7분 내 리드타

임, 발주주기, 안전재고 기준을 고려한 자동 발주량 산정

- 구매비용의 15% 절감과 함께, 재고 과잉·폐기 위험을 최소화하고, 철강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밀 발주 및 재고관리가 가능

<글상자 4> 스마트공장 운영의 지능화 사례

자료: 신기윤(2025) 발표자료 재인용.

넷째, 제조현장과 디지털 트윈86)의 실시간 동기화를 통한 디지털 공장은 AI와 

로봇이 사람 없이도 자율적으로 생산,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된 공

장 운영이 가능하다. 

다섯째, 협동로봇은 사람과 작업공간을 공유하며 안전하게 상호 작용하도록 설

계된 로봇을 의미한다.87) 협동로봇은 AI를 탑재하고 있어 AI가 작업자의 움직임

86)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물리적 공정·제품·설비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가상 모델임.

87) International Fdedration of Robotics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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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예측함으로써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생산성을 유지

할 수 있다. AI를 탑재한 협동로봇이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작업자와 한 공간

에서 함으로써 식품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자동차의 HMGICS(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대한경제, 2025. 1. 6.)

-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는 7층의 전체 공정을 모두 디지털 트윈화하여 

Meta-Factory를 구축

- 약 200대의 로봇과 AI시스템이 자율 조립, 검사, 물류를 수행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공정 전환 설비 조정·이상 대응 가능

- 컨베이어벨트를 대신한 셀 기반 생산을 통해 맞춤형 생산에 최적화

○ 두산로보틱스의 픽앤플레이스 협동로봇(아주경제, 2025. 2. 5.)

- 제조현장에서의 자재 이동 및 적재·정렬은 반복적이고 물리적 부담이 크면서도 

정밀도와 속도를 동시에 요구

- 6축 토크 센서를 내장한 협동로봇이 AI 기반 위치 인식 및 경로 제어를 통해 작업

의 자동화와 정확도 향상 및 장애물/사람과의 충돌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 태국의 항공기자재 기업인 BKE Aerospace에서는 이 협동로봇을 활용하여 항

공 부품 자재 이동 과정에 활용

<글상자 5> 디지털 공장 사례

자료: 저자 작성.

식품제조업도 현재는 디지털 기반 제조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AI 기반 제조

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5년 보고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5b)에 따르면, AI 도입 초기에는 고용 감

소보다 오히려 고용 확대(5~10%)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인공지능 도입률이 낮

아 인공지능 도입의 고용 유발효과가 노동 대체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대기업 비중이 낮아 AI 도입률이 타 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AI 적응 및 디지털 인력전환 속도가 느린 구

조이다. 

AI 기술이 식품산업의 제조·가공과정으로 확산하면, 단순 반복노동 중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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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AI를 이해하고 공정을 알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

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공정과 식품 물성 및 특성을 이해

하며 AI 시스템을 조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융합형 기술자를 양성

할 필요가 있다.

4.2. 외식업의 스마트기술 및 식품로봇 보급 확대

제5장 5절 정책효과 평가에서 외식업의 자동화 관련 정책 지원 이용자 중 

68.8%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고령자·여성·청년·외국인·

기타(교육) 관련 정책 지원보다 자동화시설 관련 지원 정책이 효과성이 더 크고 가

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스마트기술 및 식품로봇을 보급·확대하는 현재 

정부 정책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효

과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2.1. 외식업의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외식업체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기

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

진하는 외식업의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표 6-19>와 같다. 이러한 사업으로 인

해 외식업의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표 6-19> 국내 외식산업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 운영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스마트상점 기술보
급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이후 지속 운영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도입비용 
지원

소상공인 SaaS 보
급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부터 운영
매출, 재고, 고객관리 등 서비스
형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

베리어프리 키오스
크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부터 운영
장애인 접근성 강화 키오스크 구
매 및 임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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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관기관 사업 운영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스마트오더 
시범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지자체

2021년 이후 지속 운영
QR 오더, 테이블 오더 등 시스
템 도입비용 지원

디지털전환 촉진 패
키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이후 지속 운영
디지털 전환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계속)

자료: 한국외식산업연구원(2025). 

스마트기술은 외식업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디지

털 기반의 기술을 의미하며 배달앱,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온라인예약플랫폼, 서

빙로봇, 조리로봇 등을 포함한다. 스마트기술은 인건비 절감효과( 29.3%88))가 크

지 않아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업무 재배치와 고객응대 보완수단으

로 활용되어 종업원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한다(한국외식산업연구

원, 2025). 

<표 6-20> 스마트기술 도입 후 외식업체 효과성 분석

기대 효과 평균 (%) 표준편차

스마트기술 
도입 후

종업원의 노동강도 절감 정도 -30.3 116.037

서비스 실패 감소 정도 -42.4 28.876

매장 운영 효율성 향상 정도 28.4 17.346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29.0 18.822

고객 만족도 증가 정도 35.2 23.734

자료: 한국외식산업연구원(2025).

한편 제4장에서 외식업체들은 향후 10년 내 자동화 설비 및 로봇 도입 의향(1~3년 

내 3.9%, 4~10년 내 4.2%, 도입 의향은 있으나 시기는 미정 21.5%)이 약 30%로 외

식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한다면 높은 편이다. 단기 확산 전망도 제한적이지만, 기술 

88) 한국외식산업연구원(2025: 21)에서 종업원 수 감소효과(16.2%), 노동강도 감소효과(33.1%), 서

비스 오류 감소효과(29.4%). 고객 대기시간 감소효과(21.5%), 매출 증대 효과(10.8%), 매장운영 

효율화 효과(37.2%),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22.3%, 28.9%), 고객 만족도 효과(26.1%, 35.2%)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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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인력 부족 심화가 맞물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 확대 가능성이 존재

하는 초기 도입단계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외식업계에 적합하고 

가성비 좋은 로봇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로봇설비 지원, 유지관리

비 보조, 운영 매뉴얼 보급, 식품로봇 실증 등 실질적 도입 유인을 강화하는 지원체

계를 구축하고 식품로봇을 활용한 경영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식업의 스마트기술 및 식품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영세한 외식업체는 스마트기술을 통해 

매장의 이미지제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의향이 있으나, 자금적 한계 및 

홍보 부족으로 개발된 스마트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

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외식기술 

보급 펀드 또는 저리 융자지원제도를 신설하거나, 로봇리스·렌탈 방식 보급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보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4.2.2. 식품로봇 활용 경영모델 개발 및 보급

식품로봇을 활용한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외식업계 조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음식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식품로봇 활용 경영모델로 

김밥 매장, 1인 피자 매장, 학교 단체급식시스템, 문막휴게소와 같은 4가지 우수사

례 효과를 살펴본다. 식품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가. ㈜얌샘 – 얌샘김밥89)

㈜얌샘은 자동화 장비가 없는 순수 조리인력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매

8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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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김밥 말이기, 컷팅기, 자동 볶음 오토쿡 장비가 있는 부분 자동화장비가 추가

된 매장(플러스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입된 플러스매장 기기(김밥 말이기, 컷팅기, 오토쿡)는 종사자 1명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편리하게 해주는 개념으로 본사 

담당자는 인력의 0.5인분의 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고용의 효과로 비숙련자도 조

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자동화 매장의 보급되면서 고령층의 경우에도 프랜차

이즈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가로 해외 

가맹점 개설 시 한국식 조리법이 서툰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자동조리 패키지를 

활용하여 균일한 품질의 조리가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매장 특성상 조리 시간 및 품질을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외식업계 주방 조리인력의 고임금/인력난으로 조리인력을 대체할 로봇 도입의 필

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5> 얌샘김밥 매장 운영 형태

얌샘김밥 매장

 얌샘김밥 1단계(일반매장) 얌샘김밥 2단계(플러스매장)

자동화 장비가 없는 순수 조리인력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매장

김밥 말이기, 컷팅기, 자동 볶음 오토쿡 장비가 있는 일
정 부분 자동화가 추가된 매장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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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얌샘김밥 매장 운영 형태별 차이점

일반매장
(사람 조리 공정)

플러스매장
(김밥 말이/컷팅 도입)

사람 ① 주문확인 사람 ① 주문확인

사람 ② 김에 참기름 바르기 자동기기 ② 밥에 김 올리기

사람 ③ 밥 곱게 펴기 사람
③ 메뉴에 따른
속재료 준비(건 마다)

사람
④ 메뉴에 따른
속재료 준비(건 마다)

자동기기 ④ 김밥 자동 말이

사람 ⑤ 김밥 말기 사람 ⑤ 말아 진 김밥 컷팅기로 이동

사람 ⑥ 김밥 일정하게 자르기 자동기기 ⑥ 컷팅 기기 동작

사람 ⑦ 서비스 사람 ⑦ 서비스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

나. ㈜고피자 – 고피자90)

푸드트럭으로 시작한 피자 외식기업이다. 2017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 연

구에 착수하였으며 ‘고븐(GOVEN)’을 특허 제작하였다. 고븐은 피자를 자동으로 

굽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오븐으로, 기존에 값이 비싸고 혼자 먹기 어려운 메

뉴로 인식되었던 피자를 패스트푸드와 같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메

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2022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 외식업의 반복적이고 힘든 업무를 로

봇이 대체함으로써 점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건비 절감(연간 약 2,000만 원)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피자는 로봇 관리·활용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고급 일

자리 창출과 함께 자사 기술력과 결합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외식 시장

에서의 선제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 40곳을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하고, 장래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하

였다. 고피자는 IT부문에서 외식기업으로 최초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푸드테크 

역량은 가져가되, 피자 자체의 맛과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20년에는 AI 

90)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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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1개만 운영하였다. 

‘고븐’에는 자체 개발한 오븐 기술을 적용하여 250도까지 예열하는 데 7분도 걸

리지 않으며, 급속 냉동된 제품을 굽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5분에 불과하여 맛과 

위생을 한 번에 잡았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는 IoT 및 AI 기능이 추가되어 각 매

장에서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GS리테일과 협업하여 1,000개 매장으로 확대를 결정하여 피자 외 파스타나 떡볶

이, 버팔로 윙 등의 메뉴로 라인업 확장 예정이다. 

2022년 진행한 ‘국내 10곳에서 검증이 완료된 고피자 Smart Cooking 

System(SCS)을 활용한 외식업 협동 로봇 시스템의 해외 보급’ 과제에서 Smart 

Cooking System(SCS) 싱가포르 매장 4곳을 설치하였다. 도입 이전 대비 도입 이

후 0.5명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Smart Cooking System(SCS)에서 생산되

는 제품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을 통해 품질 확보 효과

가 있었다. 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AI 기반 쿠킹 로봇 시스템

을 활용한 1인 주방 모델을 개발 및 보급한 것은 향후 외식업계의 인건비 절감 대

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6-22> 고피자의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

구분 절감금액 비고

인건비 절감 
(직영점)

기본급 월 1,800 SGD 기준
약 220SGD/1개월(12%)

이전: 2~3명 투입
이후: 1.5~2.5명 투입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

계 648SGD/3개월(12%)

주 1) 매장별 3개월간 인건비와 인원 산정을 한 운영 데이터 기반 인건비 절감 데이터.

    2) 정규직 기본급 월 1,800SGD 기준, 직급(크루, 부점장, 점장 등) 및 업무 진행 시간(6시간 기준 추가 시간

별 수당 지급)별 인건비 상이하게 계산.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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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교육청 – 숭곡중학교91)

숭곡중학교 사례는 학교 단체급식 조리실에 대형 협동로봇과 최신 인덕션 회전

솥을 적용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조리사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

결책으로 제시한 사례이다. 국·탕·볶음·튀김 공정 대량조리 로봇시스템을 설치하

고 운용하여 로봇시스템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조리 레시피를 개발 및 실증하였

다. 그리고 조리흄과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조리사의 안전성 향상 및 작업 효율

성 증대를 실증하였으며, 펜스 없는 로봇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대한산업안전협

회, 로봇사용자협회 안전인증) 및 로봇시스템의 위생까지도 실증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청별 자체 예산을 도입하여 경기도교육청(20

억), 인천광역시교육청(7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10억), 경상북도교육청(10

억), 대구광역시교육청(10억), 전남, 전북, 충남 등 급식로봇이 확대 추진되고 있

다.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로봇 효과로 튀김로봇이 가장 효율이 높기에 튀김로

봇만 도입하는 교육청, 여러 학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튀김실을 만드는 교

육청, 국·탕·볶음·튀김 전 공정을 도입하는 교육청 등 시도교육청별 상황과 기호

에 맞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업 이후 ‘학교조리실 자동

화를 위한 스마트 급식실 TF’를 구성하여 스마트 급식실의 모델과 운영 기준을 수

립하고 있다. 

학교 단체급식 조리실에 적용된 로봇시스템은 근무여건 개선, 조리인력 감축 

효과보다는 업무 강도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로봇시스템 운영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로봇시스템 운영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86%)’이 

되었고, 조리 업무 강도가 완화되었다는 의견(100%)이 있다. 그리고 로봇 투입으

로 인한 조리인력 감축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전반적인 급식 조

리업무의 강도가 기존 대비 25~50% 경감되었다는 의견이 86%(6명)를 차지하였

다. 대부분의 답변에서 안정적이고 일정한 튀김온도로 인해 조리완성도가 높아졌

으며 조리흄 방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많았으나 로봇 청소 

9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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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국·탕·볶음·튀김 공정 대량조리 로봇 중 튀김로봇이 가장 큰 도움이 되며, 다른 

학교 급식실에 1대만 도입해야 한다면 튀김로봇을 추천하겠다는 의견이 100% 차

지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봇 외 급식 과정에서 식기구 세척, 정리 및 청소 

설비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급식 조리 로봇운영 사업은 이후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6%(대폭확대 72%, 확대14%)를 차지하였다. 

<표 6-23> 송곡중학교 단체급식실의 로봇시스템 도입 효과

조리 공정 분류 조리흄 노출 시간 근력 투입 횟수

볶음
전 95분 1,254회

후 32분 (▼66%) 687회 (▼45%)

튀김
전 122분 467회

후 9분 (▼93%) 175회 (▼63%)

국·탕·찌개
전 15분 217회

후 11분 (▼27%) 188회 (▼13%)

평균 개선율 77% 40%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

조리 공정 중 조리흄 근거리 노출 시간을 수집하여 인력의 조리흄 노출 시간 최

소화가 가능한 로봇시스템 운영 로봇 도입 전후 대비 조리흄 노출 시간이 평균 

77% 개선되었다(볶음: 95분→32분으로 66% 개선, 튀김: 122분→9분으로 93% 개

선, 국·탕·찌개: 15분→11분으로 27% 개선). 

조리 공정 중 노동근력 투입 횟수를 분석하여 인력의 노동근력 투입 횟수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로봇시스템을 도입 운영, 로봇 도입 전후 대비 근력투입 횟수가 평

균 40% 개선되었다(볶음: 1,254회→687회로 45% 개선, 튀김: 467회→175회로 

63% 개선, 국·탕·찌개: 217회→188회로 13%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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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막휴게소92)

한국도로공사가 직영 운영 중인 ‘문막휴게소(강원도 원주) 인천방향’에 휴게소 

최초로 조리로봇이 설치되었다. 휴게소 업계의 큰 고민은 지역 구인난, 직원 고령

화, 야간 운영시간 확대 어려움, 인적 역량차이로 인한 품질 편차이다. 이에 쉐프

로봇테크 업체는 문막휴게소에 한식, 라면, 우동 3개 코너에 3개 모듈로 구성하는 

셰프로봇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고객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키오스크에서 모듈 패널로 주문전송→조리 시작

한다. 아직은 시작할 때 조리원(모듈별 1명)이 상주하면서 작동시키는 단계→원

형 인덕션에서 가열 조리/반시계방향으로 원회전하며 순차적 투입 및 배출→조리 

후 로봇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놓고 컨베이어로 고객에게 이송한다. 아직은 조리

원이 트레이에 놓아주어야 하며, 수저/냅킨/반찬/토핑 등은 고객이 셀프로 해야 한

다. 

코너마다 자동화 수준이 상이하다. 라면 코너는 물, 스프(액상 스프 사용), 면 3가

지를 호스 및 디스펜스로 투입하고, 중간에 저어주는 것은 로봇이 수행하며, 10인

분은 동시 조리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파, 고춧가루 등 토핑은 소비자가 직접 가미

해야 한다. 우동 코너는 소스, 면을 자동 투입하고, 8인분을 동시 조리 가능하다. 

한식 코너는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는 메뉴 종류가 가장 많고(5종류), 

주문된 국/탕류가 반조리 밀키트 형태로 그릇에 담겨진 후 로봇 팔이 그릇을 인덕

션에 놓아주는 구조이다. 밀폐된 대형 밀키트 디스펜서가 공간을 크게 차지한다. 

12인분 동시 조리 메뉴가 가능하며, 다양한 한식(갈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

밥, 부대찌개)이 있고, 조리시간은 약 5분으로 빠르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성상 음식 퀄리티보다는 조리시간이 중요하고 인력 고

용의 어려움 및 야간 조리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확대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코너별 1명씩 있는 인원 중 2명은 60대 고령 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할 수 있다. 

92) 한화푸드테크 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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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식품로봇 실증 및 표준공정모델 개발

외식 및 식품제조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로봇

(조리, 서빙, 포장, 검사, 세척 등)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실증하고 업종별 표준공

정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이 부담없이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제5장 정책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식품연구원과 

함께 식음료분야 제조로봇 실증사업을 하였으며,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은 한국프

랜차이즈산업협회·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함께 추진하였다. 식품로봇을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는 ① 현장실증 우선→②표준화·인증→③ 대중화·보급 단계를 거

치게 된다. 표준은 일반지침으로 호환성이 있으며,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

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이 기술을 통해 사업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표준은 개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규모와 제정주체에 

따라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으로 구분된다. 식품로봇은 제조업과 서비

스 분야로 구분되어 실증사업을 하고,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하여, 표준화를 추진

하고 있다. 표준공정모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정은 단순 반복업무, 안전사고 노

출업무, 근골격계 질환유발 업무 등 주로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으로서 로봇

을 활용하는 경우 공정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감소시키거

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6> 표준의 종류와 역할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24b: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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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표준 개발 절차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24b: 19).

식품 조리 및 보조로봇은 위생·안전과 관련이 깊어 식품로봇 위생·안전 가이드

라인(인증대상, 절차, 평가기준 등)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 가이드라인’을 2024년 

10월 30일 제정하였고, 2025년 4월 2일 개정한 바 있다. 식약처의 식품용 기기 안

전관리 인증기준(안)은 ①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규격 ② NSF 중점 공통 규격

(구조 및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치킨로봇, 커피로봇 등 다양한 조리로봇이 현장에 도입되고 있으며, 로봇 제조

자들은 미국 등 해외 수출을 위해 수출국 인증(NSF)을 별도로 취득하고 있다. 

NSF는 미국의 민간기관인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의 식품기기 인증으로 

재질(PET, SUS 등), 구조 및 디자인(코너 각도, 결합부, 프레임 등), 성능(가열, 냉

각 능력)을 평가 인증하는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분야의 대표 국제인증이다. 식

약처는 NSF 인증 항목을 점검하여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NSF korea와 UL solutions korea를 심층평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 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식품용 기기 인증 시 평가받은 항목 중 동일한 평가 규격 항목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여 평가에서 제외된다. 국내와 해외 인증을 동시에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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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시범사업을 2025년 시행하고 있으

니, 식품로봇 제조업체는 식약처의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받아 해외 수출

도 노려볼만하다. 

<그림 6-8>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5). 

<그림 6-9>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절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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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양성·교육고도화 및 정보제공 전략

5.1. 식품산업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5.1.1. 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방향

자동화 설비 및 식품로봇,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식품산업 구조

전환이 예상되며, 인력 수요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산업은 제조업 중에

서 산업구조 전환이 더딜 수 있지만, 현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자동화 설비 및 

식품로봇 등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생

산직 단순노동 수요는 현재보다 감소하고, 스마트 제조·유통·외식혁신서비스 분

야에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화·센서·데이터 기술직 수요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24> 기술 도입에 따른 식품산업 인력 구조 변화

구분
기존 식품산업 구조 

(자동화 이전)
신기술 도입 이후 구조 
(자동화·로봇화 이후)

중장기 노동시장 변화 양상

산업구조
 인력(노동)집약형·공정

분절형 생산체계 중심
 스마트팩토리·통합공정형 

생산체계로 전환

 생산직 단순노동 수요 감소
 기술직 비중 확대
 AI융합인재 확대

생산공정
 수작업 

위주(절단·포장·검수 등)
 로봇 기반 자동화 

공정(조리·서빙·포장·검사 로봇)
 단순직·비숙련직 축소
 로봇운영·정비직 확대

공급망 
관리

 경험·수기 중심의 
물류·재고 관리

 MES·ERP·AI 예측기반 공급망 
통합관리

 물류·재고관리 인력 감소
 데이터 분석 인력 확대

품질·위
생 관리

 육안검사·수동 모니터링
 AI 비전검사·센서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 자동화·센서·데이터 기술직 

증가

유통·외
식 분야

 인력 중심 
조리·서빙·결제 서비스

 스마트기술(키오스크·주문시스
템 등)과 서빙로봇·조리로봇 
도입 확대

 무인전문매장 제한적 증가

 조리·서빙직 일부 감소 
 시스템 운영·관리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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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식품산업 구조 

(자동화 이전)
신기술 도입 이후 구조 
(자동화·로봇화 이후)

중장기 노동시장 변화 양상

고용구조
 저임금·비정규직 비중 

높음

 기술직·전문직 중심 구조로 전환
 지식과 숙련의 차이에 다른 

이중구조
 유망분야와 쇠퇴분야의 격차 

증가

 단순노동→기술노동 중심 
전환

 융합형 인재 요구
 유망분야 지식축적과 

기술·숙련 중심의 부가가치 
증가로 인한 근로조건 향상

임금 및 
근로조건

 장시간·저임금·고강도  단시간·전문기술 중심·고숙련
 임금격차 확대 가능성

(이중노동시장화)

인력 수급
 인력난·외국인노동자 

의존

 자동화 확산으로 초기에는 
일자리 변화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요 
절대감소

 유지보수·데이터직 수요 증가

 생산직은 외국인노동자, 
중고령자 중심

 청년층 기술직 유입 

(계속)

자료: 저자 작성. 

전산업 분야에서 AI 기술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마트팩토리가 AX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미시적 관점에서의 식품소재 및 제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AI가 활용될 것이며, 생산공정, 품질관리, 납품기한계산 및 수발주 관리, 유통·물

류, 외식서비스 개선 등 식품산업의 각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산업에 향후 적용될 신기술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만, 일례로 AI와 3D 프린

팅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산업이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인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충분하였지만, 이제는 AI 기술과 각 산업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기 때문에 각 산업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AI 기술전문가(AI 융합인재)를 찾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AI와 같은 신기술을 식품산업에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신규 인력은 

신기술 전문가를 식품산업으로 유입시켜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과 식품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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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AI 융합인재 정의 및 인력 확보 방향

식품산업
전문인력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25); 정보기술·사업관리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재인용)(2025)를 참고하여 재

작성.

5.1.2.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대응

식품산업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식품자동화·식품로봇·AI식품

공정·스마트패키징 등 기술직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 수요기반 인력양성 및 훈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직무능력표준(NCS)에 추가할 신규직종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식품산업 전반적으로 신기술 지식을 보유한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특히 

비수도권인 지역에서 인력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별 산업 

특화에 맞춘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대학·공공기관·테크노파크와 연계한 현장형 

교육거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거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익산, 진주, 평창, 포항, 예산)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익산, 의성, 

나주, 과천·춘천, 포항)93)가 구축 중이며 2027년 완공예정이다. 푸드테크 분야에 

93)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기업의 시제품 개발,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

설로 5개 지자체에 분야별로 설립 중에 있으며, 정부는 향후 10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는 

익산(대체식품), 나주(업사이클링), 포항(식품로봇), 의성(세포배앙), 과천·춘천(맞춤형식품), 제주

(간편식품), 구미(스마트제조) 7개 지자체에 설립 중이며, 2027년 완공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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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인

재가 수도권으로 취업 이동하지 않고 지역 식품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 기업지

원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산업 수요기반 인력양성 교육·실습을 위한 허

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푸드테크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해 푸드테크계약

학과를 운영 중에 있다. 푸드테크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 및 전문인

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2025년 기준 9개 대학에서 푸드테크계약학과

를 운영하고 있다.94)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식품산업체의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인력 배출이라는 

효과를 지니는 교육사업이다. 다만, 학교마다 학위취득요건이 차이가 있고, 업무

를 병행하면서 병행하기에 어려우며 실질적인 현장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문

적으로 접근하는 교육과정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좀 더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

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식품기술·자동

화 융합대학원, 스마트식품공장 아카데미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중소식품기업은 식품과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술인력 확보

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식품기업 대상 기술인력 확보지원사업 추진이 필요

하다. 중소식품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 및 로봇전환 인력 매칭 사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파견·컨설팅 지원 바우처제공을 통해 인력을 매칭해 줄 수 있을 것이다. 

94) 서울지역에 한양대학교(2020년 선정)·서울대학교(2021년 선정)·경희대학교(2021년 선정), 세종

지역에 고려대학교(세종, 2021년 선정), 전주 지역에 전북대학교(2023년 선정)·전주대학교(2023

년 선정), 광주지역에 전남대학교(2023년 선정), 포항지역에 포항공과대학교(2023년 선정), 밀양

지역에 부산대학교(밀양, 2025년 선정)가 있어 총 9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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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5> 식품산업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양성 대응과제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기대효과

1. 산업 수요기반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식품자동화·식품로봇·AI식품공정·스마트패
키징 등 기술직 수요를 반영한 산업 수요기반 
훈련체계구축

 직무능력표준(NCS)에 ‘스마트식품제조’, ‘푸
드로봇운용’, ‘AI식품데이터 분석’ 등 신규 직
종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한국식품산업협
회, ISC

기술변화 
대응형 

인력양성 체계 
정립

2. 지역 산업 특화 
인재양성 

 지역별 산업 특화에 맞춘 허브 구축하여 지역
대학·테크노파크와 연계한 현장형 교육거점
운영 

 예: 의성(세포배양식품+로봇), 나주(업사이클
링+AI), 진주(바이오소재+공정자동화) 등

 지역 거점(예: 익산·진주·평창 그린바이오캠
퍼스, 포항·의성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에 
FoodTech 실습랩·로봇실증실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지자체, 

테크노파크

지역산업-교육
-고용 선순환 

구조 형성

3.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 푸드테크계약학과 운영
 예: 식품기술·자동화 융합대학원, 스마트식품

공장 아카데미설립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대학, 
테크노파크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인력 배출

4.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보 지원

 중소식품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및 로봇전환 
인력 매칭 사업’ 신설

 전문인력 파견·컨설팅 지원 바우처제공
 ‘스마트서비스형 푸드테크 실증사업’ 연계 인

력 지원

중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자동화 확산 

촉진

자료: 저자 작성. 

5.2.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5.2.1. 신기술-식품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기술-식품산업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식품산업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우선 세 개를 제안한다. 

첫째, 산학연계 푸드로봇 실습 프로그램이다. 로봇제조사·식품기업·대학 공동의 

‘푸드로봇 트레이닝 코스’를 개설하여 식품로봇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현장감 있는 실무능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실습과 인턴십제도를 도입

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경험을 높여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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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다. 또한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식품로봇을 대학·로봇제조사가 함께 

기획·연구·개발하는 경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식품기업에 취업

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글로벌 연계 푸드테크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푸드테크는 전 세계적으

로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정부들도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투자 및 프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하여 글로벌 기술인재 및 창업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PEC·OECD 국제연수 과정에 ‘푸드테크 국제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APEC의 ‘APEC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FSCF-PTIN)’는 식품안전, 식품무역위생·검사·첨가제 등 식품

안전 역량 강화 워크숍·훈련을 운영하고, OECD는 ‘OECD 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 Sustainabl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OECD-CRP)’를 통해 식

량·농업·식품시스템 분야의 연구 및 워크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APEC/OECD의 교육·훈련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공동 워크숍, 현장실

습, 해외교류 등을 포함한 모듈형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연수 종료 후 인증 

또는 자격 부여 그리고 국내 산업현장과 연계된 산업인턴십·창업지원까지 이어지

는 체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셋째, 식품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종사자 고령화율이 높은 산업이다. 산업 고

령화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제고하며, 신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청소년 유입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년 대상 푸드테크 창업캠프 및 여성친화

형 스마트공장 훈련코스를 신설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

품로봇·AI식품공정 등 흥미기반 콘텐츠형 교육을 제공하여 식품산업에 대한 이

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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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신기술-식품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안)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기대효과

산학연계 푸드로봇 실습 
프로그램 운영

 로봇제조사·식품기업·대학 공동의 ‘푸드로봇 
트레이닝 코스’ 개설

 현장실습·인턴십제도 도입

한국로봇산업진
흥원, 로봇기업, 

대학

현장감 있는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확보

글로벌 연계(FoodTech 
인력양성 프로그램

 싱가포르 Innovate360, 네덜란드 
Wageningen, 미국 UC Davis 등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 교류 추진

 APEC·OECD 국제연수 과정에 FoodTech 
분야 신규 편성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KOICA, 

KOTRA

글로벌 
기술인재 및 
창업형 인재 

양성

여성·청년층 유입 촉진 
프로그램

 청년 대상 FoodTech 창업캠프 및 
여성친화형 스마트공장 훈련코스 신설

 식품로봇·AI식품공정 등 흥미기반 콘텐츠형 
교육 제공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청년재단

산업 고령화 
완화 및 다양성 

제고

자료: 저자 작성. 

5.2.2. 신기술(3D푸드프린팅) 분야 융합형 인력양성95)

3D 푸드프린팅 기술은 디지털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품 소재를 층층이 적

층하여 원하는 형태와 기능의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푸드테크 기술 중 하나이

다. 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식품의 개인맞춤형 영양식 구현, 소량다품종 생산 가

능, 동일 조건하에 정량·정형·정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는 3D 푸드프린팅 기술이 제과제빵 산업에서 초콜릿·크림 고급 디자인 장식, 몰드 

없는 쿠키·비스킷 제작, 단백질/저당/영양소를 추가한 영양 제어 제과, 고단가 소

량주문한 맞춤형 기념식품 생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3D 푸드프린팅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축

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단기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96) 또한 3D 프린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으로 ‘3D프린터운용기능사’가 

있으나, 전기·전자 직종 종목으로 3D프린터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데

95) 음식서비스·식품가공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5)를 참고하여 작성함. 

96) 서초유스센터의 푸드아트 3D프린팅 과정(2시간),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의 3D 푸드 프린팅(2시

간), 안동대학교의 푸드프린팅 랩(12시간), 경일대학교의 푸드테크&푸드콘텐츠 과정, 3D 푸드프

린팅업체 탑테이블의 3D 푸드 프린터로 만나는 푸드테크 신기술(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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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생성, 3D프린터 설정, 제품출력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제품제조기반 자격

이다. 민간자격증으로는 (사)3D프린팅산업협회가 발급하는 3D프린팅마스터, 

3D프린팅팬지도사, 프린팅전문교강사, 3D프린팅융합교육전문가, 3D프린팅모

델링자격증 총 5개가 있으나 국가기술 자격증이 생기면서 취득자가 감소추세에 

있다. 3D 푸드프린팅 관련 자격으로는 (사)문화사업진흥회에서 발급하는 3D푸드

아트지도사라는 민간자격이 있다.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산업계 수요가 높아지는 시점에 NCS에 3D 식품프린딩 직무단위를 신설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단기 교육과정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D 푸드

프린팅 기술에 특화된 정규교육과정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

다. 다만 현재는 상용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요

예측이 불명확하며, 학생과 구직자 사이에서도 해당 직무나 산업군에 대한 유인

이 약하여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로드맵과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AI 결합형 3D 푸드프린팅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 및 연구

소가 등장하고 있어 AI 기반 사용자 경험(UX)과 통합된 스마트서비스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 3D 푸드프린팅 기술은 데이터 기반 레시피 추천서비스(예: AI푸

드큐레이션, 스마트 다이어트식 설계, 고령자·환자식 등 특수식 설계, 개인맞춤영

양식 설계), AI 기반 조리설계와 상용자 데이터 해석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우

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기술 특성상 식품과 기계, 데이터 기반 설

계, 식품프린팅 잉크카트리지에 들어가는 소재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

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2.3. 식품로봇 교육·컨설팅97)

현재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97)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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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55조의 3의 식품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 교육 규정이 법적 의

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푸드테크 로봇과 관련하여 실행되고 있는 교육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푸드테크 로봇을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푸드테크 로

봇의 식품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교육 대상은 푸드테크 로봇과 관련된 정부 

부처 관련 공무원, 로봇 제조사, 로봇 관련 산업 업계 종사자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교육 대상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프로그램(안)은 다음

과 같다. 

(1)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가. 조리 및 보조 로봇 활용 우수 위생등급업소와 모범업소로 지정된 매장 또는 신청 

예정 매장 대표이사와 임직원 필수 교육(100분)

나. 우수 위생등급업소 및 모범업소 지정 관련 평가기관의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

생 감시원 필수 교육(100분)

다. 푸드테크 로봇 관련 유관기관(산자부, 식약처, 국방부, 교육부) 담당 공무원 필수 

교육(100분)

라. 조리 및 보조 로봇 제조사와 관련 업체 임직원 필수 교육(100분)

마. 음식점 위생교육 참석자(신규, 기존, 보수) 필수 교육(50분)

바. 조리 및 보조 로봇 주방 설비 업체, 식품위생 관련 업체, 안전 관련 업체, 운영관련 

업체, 인테리어 관련 업체, 컨설턴트 등 필수 교육(50분)

(2) 교육 및 컨설팅 항목

가.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식품위생·안전교육과 컨설팅

나.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사용 매장 위생등급제도 운영 컨설팅

다.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사용 매장(주방, 홀, 서비스, 인테리어, 설비 

등) 오픈 컨설팅

라. 모범업소 및 우수 위생등급업소 지정 관련 평가 항목 변경 컨설팅

마.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교육 컨설팅

<글상자 6> 식품로봇 교육·컨설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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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 시간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교육 자료>

교육 
시간

교육내용 기타

50분

1.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의 이해 
2.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식품위생 교육
3.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안전교육(실습 교육 가능)
4.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안내
5.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컨설팅 안내

교육 
대상자에 따라 

교육내용과 시간 
변경 가능함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양방향 교육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서 
실습 교육도 

가능함

100분

1.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의 이해 
2.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법령
3.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식품위생 교육
4.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안전교육(실습 교육 가능)
5.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모범업·위생등급제 안내
6.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컨설팅 안내
7. 푸드테크 로봇과 조리 및 보조 로봇 관련 질의응답

(4) 교육 효과

교육의 효과로는 첫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 법적 근거를 유지 둘째, 푸드테크 로

봇과 관련된 인식 개선 셋째, 로봇 관련 식품위생과 안전의식의 향상 넷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인적·물적 손실의 감소 다섯째,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국민경제 기

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계속)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면자문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3. 교육을 통한 인력 재배치

기존 재직자를 식품산업 구조에 적합하게 전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은 기본적

으로 식품에 대한 이해도, 공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새로운 분야 및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신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향상되기 

위한 시간을 배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식품공장 인력 대상 ‘로봇운

용·유지보수’, ‘AI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기반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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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직무전환 러닝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감축이 발생하기 전에 재교육·전환교육·자격증 연계교육을 통해 재직자가 

전환배치를 하는 교육중심의 선제적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훈련 프로

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계 수요를 발굴하여 재직자 전환교육 프

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하여 식품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27> 식품분야 교육을 통한 인력 재배치 프로그램(안)

구분 세부내용 추진주체 기대효과

재직자·전환교육 
프로그램 강화

 기존 식품공장 인력 대상 ‘로봇운용·유지보수’, 
‘AI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재교육 실시

 온라인 기반 FoodTech 직무전환 러닝플랫폼운
영(예: K-Work, 스마트러닝 등과 연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

단, 중기부

기술전환기 
고용유지 및 
숙련노동자 
재배치 촉진

자료: 저자 작성. 

5.4.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인력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절대적인 인력 규모의 부족에 기인하나, 일부는 정

보 부족에 기인하기도 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인력을 구하려는 기업의 매

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력 부족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러

한 문제의식에서 그간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일자리를 매칭하고자 노

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고용서비스의 일환으로 2018부터 국가일자리플랫폼

(Mater DataBase: MDB)을 구축하였다. 이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개인, 기업, 고용서비스로 통합·구성한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다양

한 고용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이다. 

2020년에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인의 이력서와 기업 구인공

고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기업에 인재를 자동 추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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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AI 일자리 추천을 통해 취업하는 사례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였다. 

잡케어(Job-Care) 서비스는 개인의 직업선택·경력설계 시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다. 2021년부터 상담용 서비스를 시작하여 개인의 직무능력을 분석하고 개

인별 맞춤형 직업상담을 지원하여 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민간위탁기간) 

등 현장에서 잡케어 서비스를 내담자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대국

민 서비스를 통해 관심 사항이나 프로필(학력·경력사항 등)을 바탕으로 AI 직업설

계 보고서를 만들어 제공하여 취업·이직 희망자의 직업 선택을 돕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9개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로 통합하여 개인·기업

과 내부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98)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에서 구인 시 구인 구직 사이트(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한다

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력 수요자인 기업에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의존

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정보제공 활

성화는 기업의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24를 통해 원스톱 업무환경은 마련

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기반으로 온라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직자 및 기업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

스 로드맵(2025~2027년)’을 수립하고, AI 기반 7대 시범과제99)를 2024년 하반기

부터 우선 추진하였다. AI 고용서비스의 주요 과제는 1) 맞춤형 원스톱 AI 서비스 

완성, 2) 데이터 연계·수집·활용 강화, 3) 디지털 인프라 및 거버넌스 확충이다. 

98) 기존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 EPS, 청년일자리,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임. 개인은 고용서비스 통합이용, 회원정보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신청절차 간소화, 정책 가이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기업의 경우에 ERP에서 기

업지원금 등 정보검색·바로신청, 정책 가이드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내부직원은 시스템에서 지원금 

적합여부 판정, 단순업무 자동화, 상담자동기록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 9. 12.).

99) AI 기반 7대 시범과제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취업확률 모델, AI 직업훈련 추천, 구인공고 자동작

성, 채용확률모델, AI 인재추천, 구인공고 자동검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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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AI 고용서비스 로드맵(’25~’27년) 추진목표 및 주요 서비스

연도 구분 항목

2025년
잡케어+
(구직자)

‘구직자 맞춤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

￭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 취업확률

￭ AI직업훈련 추천 ￭ AI 일자리 매칭

2026년
펌케어

(구인기업)

‘구인기업 맞춤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 구축’

￭ 구인공고 AI 작성 ￭ 구인공고 AI 검증

￭ 채용확률 ￭ AI 인재추천 ￭ 채용마당

2027년
고용AI

(구인·구직·행정)

‘인공지능 기반의 구인·구직·행정서비스 체계 완성’

￭ AI 직업상담 ￭ AI 고용·노동상담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9. 12.).

정부는 맞춤형 원스톱 AI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해 구직자 대상의 잡케어 서비

스를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직업선호도 검사 후 20~50개 직업이 나열식으로 추천

되었으나, 지능형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구직자 흥미·적성을 고려하여 가장 잘 맞

는 다섯 가지 직업을 추천하도록 개선하였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서비스에서

는 구직자의 6개월 내 취업확률과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구직자 간 비교

차트를 제공한다. 직업훈련 추천 또한 개선하였는데, 기존에는 희망직종 전체 훈

련과정을 추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구직자 역량과 훈련수준을 고려하여 개별 구

직자에게 최적의 직업훈련 과정과 매칭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펌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AI를 활용한 구인공고 작동작

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단한 구인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상세한 직무내용, 

자격·기술·경험, 우대사항 등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기업 대

상 서비스의 확대는 영세 식품 사업체에서 채용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더욱 빠

르게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펌케어 서비스 중 채용지원제도 자동안내의 경우, 채용 관련 고용사업주가 활

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나 구인기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기업이 많이 신청한 

지원제도를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24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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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책 지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 기업도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적

극 홍보하는 한편,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정책 자

료 등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맞춤형 고용서비스 중 ‘직업훈련 수료 인재추천’ 서비스는 기업의 구인공

고와 구직자의 직업훈련 수료 정보를 분석하여 구인공고 관련 직업훈련 수료 인재

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식품산업 부문(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에 적합한 인

재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식품산업 부문에 적합한 적성과 교육훈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흐름은 매칭 효율성 향상과 식품기업 

및 고용서비스 지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긍정적이다. 이러한 정보를 관련 부처

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향후 고용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실

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산업 부문과 다양한 직무 특성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표 6-29> AI 고용서비스 주요 과제별 추진 내용

주요 과제 구분 서비스 내용

1. 
맞춤형 원스톱 
AI 서비스 완성

잡케어+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 진로·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청년층 및 국민 누구나 자신

의 흥미·적성에 잘 맞는 Top 5 추천하여 진로지도 및 직
업선택에 활용하도록 도움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 취업 준비 중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의 6개월 내 취업확

률, 취업 긍·부정 속성, 구직자 간 비교차트 제공
∙ 맞춤 취업컨설팅 연계

AI 직업훈련 추천개선

∙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실제 역량 개발이 필요
한 과정만 추천하도록 정교화

∙ 훈련 과정별 종합 추천점수, 직무적합도 등 최적의 직업
훈련과정 매칭

AI 일자리 매칭
∙ 일자리 추천 시 추천이유를 제시하고 구인·구직 데이터 학

습을 통한 알고리즘 개선, AI 취업컨설팅 등 서비스 고도화

잡케어+ 모바일앱 구축 
및 생애주기서비스 

도입

∙ 개인의 전 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년-노년 등)에 걸쳐 
필요한 심리검사, 훈련과정, 일자리 정보제공과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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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구분 서비스 내용

펌케어

구인공고 AI 자동작성
∙ 구인공고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기업 담당자가 모집

분야, 근무조건 등 간단한 구인조건을 입력하면 생성형 
AI를 통해 직무기반 구인공고 작성

데이터 기반 채용확률
∙ 고용24 이용 구인기업의 구인공고·조건을 AI 모델이 분

석, 채용확률과 구인여건 분석 제공
∙ 구인조건 조정, 기업 맞춤형 구인 컨설팅 연계 

AI 인재추천 개선
∙ AI 인재추천 시 추천인재와 구인공고의 적합도 및 추천

이유, 추천인재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제공

AI 채용마당
∙ 입사지원자들의 입사·면접관리 기능 및 입사지원자 추이·

특성·통계분석 제공을 통해 입사지원자 종합관리 지원

채용·훈련·고용지원 
확대

∙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채용·훈련·고용지원 분야 중심으로 확대

∙ 직업훈련 수료 인재추천, 채용지원제도 자동안내, 직업
훈련과정 설계지원, 고용지원제도 추천 등

행정 
역량 및 
효율화 
지원

디지털 구인·구직 
상담도구 제공

∙ 잡케어+·취업확률, 펌케어·채용확률 등

AI 직업상담
∙ 직업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자격·노동시장 등에 대

한 전문지식을 상담직원이 자연어 질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상담지식 서비스 제공

AI 취업활동계획
∙ AI 기술을 활용해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서 작

성·제출해야 하는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디지털 고용네트워크
∙ 취업지원 기관별로 관리하는 구직자 정보, 수혜 이력,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고용24에서 신청·조회 가능하도록 
시스템·정보 연계 강화

AI 민원상담

∙ 고용24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해 AI가 자동답변하고, 자
연어 질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고용·노동상담이 
가능한 AI 고용·노동상담 챗봇 구축

∙ 국민의 신속한 민원해결 및 고용센터·한국고용정보원 민
원업무 부담 경감

구인공고 AI 검증
∙ 구인공고 이상 유무를 AI 모델이 자동검증
∙ 이상이 있는 구인공고만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재검증토록 업무 효율화

2. 
데이터 

연계·수집·활용 
강화 

공공-민간 일자리 인재 연결 강화
및 이용편의 증대

∙ 메디잡(간호·의료·간병), 미디어잡(방송), 건설워커(건설) 
등 분야별 전문 취업포털과 구인정보 연계 확대

∙ 구직자 학력·경력 등 구직정보를 디지털 이력서로 구축, 
구인·구직 과정에서의 서류 제출·검증 비용감축

∙ 교육부 정보를 연계하여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쉬
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연결 강화 

∙ 고용24의 개인(9종)·기업(5종) 민원신청 편의 제고를 위
해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 선정 및 서비스 제공

AI 데이터 레이크 구축
∙ AI 서비스 개발·제공에 필수인 비정형데이터 수입·처리, 

벡터DB(유사정보), 그래프DB(관계정보) 등 구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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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구분 서비스 내용

노동시장분석정보제공시스템(가
칭 대한민국 일자리 맵) 구축 추진

∙ 분산된 노동시장 정보를 주제별로 통합 제공함
∙ 일자리·기업, 노동시장, 직업·임금 정보를 지리 기반 서

비스로 제공

3. 
디지털 인프라 

및 
거버넌스 확충

디지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거버넌스·제도 정비 

∙ GPU 등 AI 인프라 구축
∙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디지털 고용서비스 위원회’ 신설 

추진
∙ AI 윤리 가이드를 제정하여 고용서비스에 적용되는 AI 

기술의 역할·기능, 제약사항, 보안 등을 규정

(계속)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9. 12.).

5.5. 수출과 연계한 스마트공정 도입과 인재육성 융합형 사업

1차년도 연구 결과에서 언급하였듯, 국내 식품기업 중 역량이 강화된 기업은 인

구감소로 시장규모 확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최근 역대 최고치의 식품 수출실적은 그동안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진 것이 한몫하고 있다. 또한 해외 현지 공장설립과 현지 유통기업을 통

한 판매 전략으로 해외에서 국내 식품을 알리고 해외소비자의 경험도를 상승시키

는 것도 도움이 되었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었다. 식품은 타 상품과 다르게 안전 

및 검역이 까다로워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에 대한 해

외 반응이 뜨거운 현시점에서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가공식품 클러스터 수출 비상대책 사업을 통해 가공식품 수

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식품제조업체들도 중소규모의 영세 사

업체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수출 인재 확보나 판로개척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단독

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추진하고 

있는 ‘가공식품 클러스터 수출 비상대책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1) 가공식품 

PR 등 수요 확대, 테스트 마케팅, 수출 인재육성 (2) 수출 대상 국가의 현지 요구 대

응에 필요한 기계 도입 (3) 가공식품 클러스터 조성·육성·수출 사업 계획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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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이다. 단순히 수출 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을 제공하는 대신, 인력 육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계도입 등 제반 경비를 지

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본의 각 지방정부와 식품 

관련 단체들은 인구감소와 산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공정 도입과 인재

육성의 융합형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출 촉진, 기술 전수, 디지털 전

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부록 4 

참조). 

<표 6-30>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지역별 스마트공정 및 인재육성 사업 사례(일본)

사업명 구분 사업 내용 특징

이시카와현 
식품협회

인재육성 및 
스마트/
정보화형

식품협회는 현의 지원 아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출 

실무·규제 대응 세미나를 실시하고, EC 플랫폼

(ifa-connect)을 활용한 온라인 상거래를 추진함.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인력개발, 온라인·EC
를 활용한 디지털 마
케팅을 병행함. 인재
육성과 스마트 정보
화의 결합형 사례.

미야기현 
센다이 

미소 인재 
육성 사업

인재육성
(기술전수형)

미야기현의 미소 제조업체가 JETRO 및 도호쿠대학교와 

협력하여 ‘센다이미소의 제조기술과 역사’를 주제로 한 

기술연수(研修)를 실시함. 학생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형 교육을 통해 지역 전통식품의 제조기술 계승, 지

역 내 기술인재의 현장 적응력 및 수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역 내 기술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함

 산학 연계형 기술인
재육성 사례로, 전통
식품의 기술전승을 
수출 산업인력양성
으로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오카야마현 
비건식품 

수출 
컨소시엄

스마트·기술
기반 + 

인재육성형

오카야마현은 비건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 식

품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함. 상품

개발 전문가와 검사기관을 연계하여 제품 기획, 패키지 

설계, 성분 검증 등 기술개발 과정을 추진함. 또한 현지 수

요조사와 연계된 교육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을 강

화함.

 지역 단위에서 제품
기획·기술검증·전문
가 교육을 결합한 사
례로, 스마트형 식품
개발과 인재육성을 
병행함.

간사이 
식품수출진흥

협동조합 
공동물류 및 
현장학습사업

스마트 물류 
+ 인재육성형

간사이 지역 식품수출협동조합은 각 회원사의 주문 상품

을 집약하여 혼재운송을 실시하고, 효율적 물류체계를 구

축함. 해외 바이어를 산지로 초청하여 생산 현장을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품질관리와 제조공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

 혼재운송을 통한 물
류 효율화와 현장 중
심의 인재역량 제고
를 병행한 사례로, 
협업형 스마트 물류 
모델로 평가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13.)에서 구글 번역·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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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해외 현지공장을 통해 K-푸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에 

있는 식품기업들은 그 인기에 편승하여 국산 원료를 이용한 수출 품목과 수출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편다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수

출 절차와 검역 요건 정보 수집, 수출인재 확보나 판로개척을 위해서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체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들은 단일 

품목을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구성품을 수입하기를 요구하는데, 중소기업들로 구

성된 가공식품 클러스터(또는 플랫폼)가 구축된다면 수출 품목 구성 및 연계가 용

이할 것이며 제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 추진한 가공식품 

클러스터 비상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별 스마트공정 및 인재육성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인재육성 및 인력 절감을 위한 수출 가공클러스터를 조

성하고 참여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이 2024년 12월에 제정되어 2025년 말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대체식품, 메디

푸드, 식품 업사이클링 등 수요가 있는 식품분야에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테크산업의 범위가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하고 있어 식품로봇, 스마트

제조, 스마트유통, 온라인혁신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다.

1차년도에서 언급한 수출패키지의 일환으로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한 식품과 

더불어 기계장비 등을 함께 패키지화하여 수출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라

면 수출 시 한강라면기계와 레시피, 홍보물 등을 패키지화하고, 튀김을 수출할 때 

식재료와 더불어 튀김기계를 패키지화할 수 있다. 아직은 식품에 활용도가 다소 

낮은 3D 푸드프린터이지만, 개인 영양상태 및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식품을 만드

는 데 활용 가능하다. 3D 푸드프린팅 식품개발과 더불어 3D 푸드프린터, 푸드카

트리지 등을 함께 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다. 푸드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업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푸드테크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제품개발 시 필요한 파트너나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업

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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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 결과 종합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

산으로 인해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인구규모 감소, 저출산·고

령화, 1인 가구 증가·맞벌이 가구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식품시장 대응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차년도(2024년)에는 식품소비 

관점에서 식품시장 영향과 대응과제를 검토하고, 2차년도(2025년)에는 식품생산

(산업계)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를 검토

하였다. 

본 절에서는 식품산업계의 인구구조 변화 중요도와 향후 10년 시장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6.1. 식품산업계의 인구구조 변화 중요도와 향후 10년 시장 
대응전략

본 연구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① 총인구 규모의 변화(인구감소 영향) ② 연령 구

성 변화(고령화 영향) ③ 가구 형태 변화(1인 가구 증가 영향) ④ 가구 소득 및 노동 

형태 변화(맞벌이 가구 증가 영향) ⑤ 지역적 분포 변화(수도권 인구 집중 영향) 특

징으로 구분하였다. 식품산업계에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 인구구조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의 5개 특징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향후 10년 시장확보 대응전략을 우선 살펴본다. 

6.1.1.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도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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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두 업종 모두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식품제조업체가 외식업체보다 상대

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6-31 참고>.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매우 중요함(31.6%)’과 ‘약간 중요함(33.8%)’을 합친 

응답이 전체의 65.4%로 나타나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생산 및 시장전략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식업체의 경우, ‘매우 중요함(17.6%)’과 ‘약간 중요함(29.7%)’을 합친 응답

이 전체의 47.3%로 나타나 절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통(46.1%)’ 응답보다 

높았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체보다 약 18%p 낮은 수준이다. 식품제조업은 생산계

획·제품포트폴리오·유통구조에 있어 중장기적 인구변동을 직접 반영하는 경영전

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외식업은 단기적 소비 트렌드 대응 중심의 경영전략

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31>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시 인구구조 변화의 중요도

단위: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거의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식품제조업체 1.6 2.2 30.9 33.8 31.6

외식업체 1.3 5.2 46.1 29.7 17.6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구

구조 변화가 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동의율이 모두 70% 이상에 달하

며, 5점 척도 기준으로도 3.8점 이상이었다. 그중 ‘1인 가구 증가 영향’과 ‘맞벌이 

가구 증가 영향’에 대해 다른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며, 

세부 내용 중에서는 특히 ‘간편식(HRM) 시장의 성장’과 ‘소용량·개인화 제품 개

발 활성화’ 항목에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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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 식품제조업체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 인식 설문 답변 내용

단위: %, 점/5점

구분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5점
척도

인구 
감소

국내 식품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5.6 21.6 72.8 3.8

제품 및 생산라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5.6 23.4 70.9 3.8

생산설비 자동화 및 디지털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2.2 18.4 79.4 4.1

고령화

고령친화식품 개발이 확대될 것이다 2.8 25.9 71.3 3.9

소용량·소분 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이다 3.1 22.2 74.7 4.0

시니어세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2.5 24.7 72.8 4.0

1인 
가구 
증가

간편식(HMR)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1.6 16.3 82.2 4.2

소용량·개인화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1.9 16.6 81.6 4.2

유통채널별 맞춤 전략 설정이 중요해질 것이다 1.9 21.6 76.6 4.0

고객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다

1.3 19.1 79.7 4.1

맞벌이 
가구 
증가

조리시간 절약형 식품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1.9 20.0 78.1 4.1

가공식품과 간편식 완제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2.5 20.0 77.5 4.0

시간 대비 편의성이 높은 식품이 성장할 것이다 1.3 19.7 79.1 4.1

수도권 
인구집중

식품 제조·유통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다 3.4 23.4 73.1 4.0

지역 소재 식품제조업체의 인력 수급 문제가 악화할 것이다 4.1 25.6 70.3 3.9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외식업체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력에 대한 동의율이 

70% 이상인 것은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 항목이었다. 인구감소 영향의 경

우 외식 시장 규모 성장세 둔화, 외식업 경쟁 심화와 폐업 증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외식 상권 침체 등이 모두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1인 가구 증가의 경우에는 혼밥 문화와 1인 대상 운영 모델 확산, 배달·테이크아

웃 수요 증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구조 변

화에 있어 외식업체들이 식품제조업체보다 ‘인구감소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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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3> 외식업체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 인식 설문 답변 내용

단위: %, 점/5점

구분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5점
척도

인구 
감소

외식시장 규모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3.5 20.6 75.8 4.0

외식업 경쟁심화 및 폐업이 증가할 것이다 0.9 19.0 80.1 4.1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외식상권이 침체할 것이다 1.3 18.6 80.0 4.1

고령화

외식업 주요 고객은 활동적 노년층과 은퇴 세대가 될 것이다 7.4 33.8 58.8 3.7

고령 고객층 확보를 위한 메뉴 구성과 서비스가 변화할 것이다 5.1 36.3 58.6 3.7

무인화·기계화 기술 도입이 확대될 것이다 6.4 32.8 60.8 3.8

1인 
가구 
증가

혼밥 문화와 1인 대상 운영 모델이 확산될 것이다 2.9 26.4 70.8 3.9

배달·테이크아웃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1.2 28.3 70.4 3.9

메뉴 구성과 가격전략이 1인 기준으로 변화될 것이다 2.6 27.7 69.8 3.9

식사를 매개로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외식 형태가 확대 9.0 46.6 44.4 3.4

맞벌이 
가구 
증가

외식·배달 의존도가 상승할 것이다 5.4 28.6 65.9 3.8

소득이 증대되어 프리미엄 및 건강식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6.4 42.8 50.8 3.5

배달 포장 친화모델과 시간대별 특화 전략이 중요 8.7 41.5 49.8 3.5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의 영업 기반이 약화되고 외식 폐업이 증가 4.5 31.5 64.0 3.8

지역 외식의 양극화 발생 3.2 32.5 64.3 3.8

자료: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6.1.2. 향후 10년 시장 대응전략

1년차 보고서에서 도출된 대응과제에 대해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를 대상으

로 향후 10년 이내 시장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 보았

다<그림 6-11 참고>. 

식품제조업체는 ‘1인 가구를 위한 식품시장(3.91점)’, ‘X세대를 위한 식품시장

(3.86점)’, ‘MZ세대를 위한 식품시장(3.80점)’, ‘베이비붐세대 및 시니어세대를 

위한 식품시장(3.80점)’, ‘개인맞춤형 외식 강화(3.77점)’, ‘지속가능한 외식시장

(3.71점)’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3.63점)’과 

‘해외 식품시장(3.52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체가 국내 시장 

내 구조적 대응을 우선시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식품시장에 집중하며, 해외 시장 

대응(5점 만점 기준 3.52점)도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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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는 향후 10년 이내 시장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외식시장(3.78점)’이 가장 높고, ‘출산율 저하로 유소년 감소에 따른 식품시장

(3.74점)’, ‘주 소비계층 MZ세대 대상 식품시장(3.71점)’, ‘X세대 대상 식품시장

(3.64점)’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체가 젊은 층의 트렌드 

주도력과 중장년층의 안정적 소비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균형 접근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맞춤형 식품 강화(3.58점)’와 ‘지속가능

한 식품시장(3.47점)’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외식업체의 인력·자본·기술 제

약으로 인해 개인화 서비스와 친환경 경영 실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를 반

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외식시장(3.00점)’은 전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외식

업체가 국내 내수시장 내 대응에 집중하며 해외 진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모두 1인 가구를 위한 식품시장 대응을 가장 중요한 전략

으로 보는 가운데, 세대별 소비층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중시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 식품시장 대응은 식품제조업계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림 6-11> 식품업계의 향후 10년 시장확보 대응전략

단위: 5점 척도

3.55

3.00

3.78

3.47

3.58

3.60

3.64

3.71

3.74

3.78

3.52

3.91

3.71

3.77

3.80

3.86

3.80

3.63

2.50 2.70 2.90 3.10 3.30 3.50 3.70 3.90 4.10

⑨세대특성과소비트렌드를고려한마케팅

⑧해외식품시장

⑦1인가구를위한식품시장

⑥지속가능한식품(대체, 업사이클링, 친환경포장재) 시장

⑤개인맞춤형식품강화

④베이비붐세대와시니어세대를위한식품시장

③주소비계층 X세대를위한식품시장

②주소비계층MZ 세대를위한식품시장

①출산율저하로유소년이감소함에따른식품시장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자료: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2025. 9.), N=320; 외식업체 설문조사(2025. 9.), N=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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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인구구조 변화는 ① 총인구 규모의 변화(인구감소 영향), ② 연령 구성 변화(고

령화 영향), ③ 가구 형태 변화(1인 가구 증가 영향), ④ 가구 소득 및 노동 형태 변

화(맞벌이 가구 증가 영향), ⑤ 지역적 분포 변화(수도권 인구 집중 영향)의 특징으

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식품시장 대응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차년도(2024년)에는 식품

소비 관점에서 식품시장 영향과 대응과제를 검토하고, 2차년도(2025년)에는 식

품생산(산업계)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산업(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를 검토하였다. 

1차년도에서 식품소비 관점에서의 식품시장 대응과제를 도출에 앞서 향후 식

품소비(가구 지출액, 개인 섭취량) 전망을 연령별·시기별·코호트별(세대별) 소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APC(연령-기간-코호트) 모형을 이용하여 2023~2033년간 

신선·가공·외식 지출액 추이를 전망한 결과, 신선식품 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연평균 –2.47%), 가공식품 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연평균 3.29%), 외

식 지출증가는 다소 둔화(연평균 0.48%)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기업 전문가

들은 간편식,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우선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는 스마트제조, 간편식품, 친환경 패키징 등으로 응답하였고 향후 10년 동

안 간편식, 케어푸드 등이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기본 대응방향으로 첫째, 세대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개발, 둘째, 세대특성과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식품소비환

경 조성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셋째,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식품시장의 간편화 수

요 대응, 넷째, 인구감소에 대응한 식품 글로벌화를 제시하였다. 기본 대응방향에 

따른 대응과제로는 유소년 감소에 따른 대응(유기농·친환경 원료 유아식 개발, 고

급화 지향 분유, 영유아 영양제품 개발, 학령기 아동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조성 

등), 주 소비계층을 위한 식품시장 대응(MZ세대와 X세대의 소비 특성에 맞는 대

응), BB세대와 시니어세대를 위한 대응(고령친화식품 정책 관련 과제), 개인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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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품 강화(기반 마련 및 임상연구 지원 등),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지속가

능한 식품 개발·소비시스템 구축), 세대 특성과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마케팅 전

략,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과제(간편식 및 외식 수요 대응, 스마트패키징 등), 해

외시장 수요에 맞는 수출제품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구조 변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과제를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로 인해 식품시장 규모의 전반적 성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수출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고령층이 증

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확대되는 고령친화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간편성·개인화·소용량 위주의 식품소비 패턴이 강화되고 있는 점, 가정간편

식(HMR), 밀키트, 개인 맞춤형 영양·건강관리형 식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 세대별·가구형태별 소비 취향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기업

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마케팅 전략의 세분화·고도화가 요구된다. 

2차년도에서 식품생산 관점에서의 식품시장 대응과제 도출에 앞서 식품산업 

중장기(2023~2033년) 인력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음식점업에서는 2023~2033년 

동안 취업자 수가 감소(연평균 1.3%)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식료품 제조업에서도 

베이비붐세대 은퇴 이후인 2028~2033년 기간 취업자 수가 감소(연평균 0.5%)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력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산업 관련 직종 중 ‘조

리 및 음식 서비스직’과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에서 심각한 인력 문제가 발

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식품기업은 여성 및 중고령자

를 활용하고 있는데,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한 2028년 이후에는 현장 인력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식품산업 인력 확보 전

략’, ‘자동화·식품로봇 및 신기술 도입 전략’, ‘인력양성·교육고도화 및 정보제공 

전략’을 제시하였다. 

식료품 제조업의 대체탄력성은 과거 기간(2014~2016년, 0.022)에 비해 최근

(2020~2023년, 0.114)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제조업 대체탄력성

(2014~2016년 0.075, 2020~2023년 0.161)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 식료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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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임금이 높아져도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타 제조업에 비해 제한

적이므로 노동집약적인 식료품 제조업에서는 내외국인 인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 인력 확보 전략’을 위해 먼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

선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식료품 제조업의 시간당 급여는 제조업 평균의 

73.7%로 낮고, 외식업 평균 임금은 전 산업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점도 인력 문제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소 

식품제조업체와 외식업체에서는 숙련 인력 확보난이 지속하여 생산효율성과 품

질 유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산업의 임금 수준을 높이려면 먼

저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세대별 직업의식 변화를 반영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주인 사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소재 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

통근 등 복지 지원이나 휴게시설, 안전설비 설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과 연계하는 상생사례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식품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령·여

성·청년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있다. 영세비율이 높은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이러한 인력 지원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식품산업의 업종 특성

을 반영한 근로제도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식

품기업이 인력 관련 지원에 대해 안내를 받고 노무 관련 규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

는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 관련하여 외식

업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식품제조업 숙련 외국인 활용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

로자를 대상으로 식품·외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에 따라 자본-노동 대체탄력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식료품 제조업에 투입

되는 노동의 일부를 향후 자동화 설비·식품로봇 및 신기술 도입 등 자본으로 대체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 및 중고령 취업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은 노동강

도를 저감하고 노동력 대체를 위해 자동화 설비·식품로봇 및 신기술(푸드테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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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과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외식

업의 스마트기술 및 식품로봇 보급 확대, 식품로봇 실증 및 표준공정모델 개발을 

제시하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에 인공지능(AI) 혁신 반영이 

필요하다. 

인력의 양적 부족을 채우고 기술 적용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인력

양성·교육고도화 및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식품산업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

해서는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인력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거나 타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교육을 받

은 인재가 적합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과 연계한 스마트공정 

도입과 인재육성 융합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림 6-1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인구 규모 변화 인구 구성 변화

인구 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1인, 맞벌이

증가
주요 생산∙소비

세대 변화

인구구조

식품시장

생산 측면

소비 측면 수출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

고령친화식품
확대

간편식, 개인맞춤형
식품 강화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제품개발

및 시장대응

세대별 직업의식
변화를 반영한
근로조건 개선

지역 소재 기업
상생협력 지원

내외국인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및 정책지원

고령자 활용
정책지원 확대, 
노동강도 저감

여성 활용
정책지원 확대, 
노동강도 저감

노동강도 저감 및 인력 투입 감소를 위한 스마트제조∙식품로봇∙신기술 도입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인력양성 및 일자리 정보제공

수출과 연계한 스마트공정 도입과 인재육성 융합형 사업

사업체 인식 전환
근로환경 개선

(1차 년도)

(2차 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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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제조업체 설문조사 개요

인구구조 변화 영향에 대한 식품제조업체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5년 

8월~9월 두 달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업체 특성은 <부표 1>과 같다. 

<부표 1> 설문조사 대상 식품제조업체 개요

구분 업체수(개) 비중(%)

전체 320 100.0

 종합식품기업 여부 종합식품기업 73 22.8

업종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5 10.9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3 10.3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1 9.7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30 9.4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28 8.8

떡·빵·과자류/면류·마카로니 제조업 35 10.9

설탕·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31 9.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26 8.1

기타 식료품 제조업 38 11.9

알코올음료 제조업 19 5.9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14 4.4

권역

수도권(+강원) 123 38.4

충청권 89 27.8

전라권(+제주) 54 16.9

영남권 54 16.9

기업 규모

5인 미만 46 14.4

5인 이상 10인 미만 65 20.3

10인 이상 20인 미만 63 19.7

20인 이상 50인 미만 58 18.1

50인 이상 88 27.5

부록 1

제조업체·외식업체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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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수(개) 비중(%)

매출액

5억 미만 48 15.0

5억 이상 10억 미만 30 9.4

10억 이상 50억 미만 92 28.8

50억 이상 100억 미만 40 12.5

100억 이상 110 34.4

수출 여부 수출함 79 24.7

노동력 부족 문제 경험 부족 경험 있음 246 76.9

자동화 설비 또는 신기술 도입 의향 있음 218 68.1

(계속)

자료: 저자 작성.

조사 대상 기업체는 총 320개였으며, 이중 종합식품기업은 73개 업체(22.8%)

이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위치하는 업체가 123개(3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경험한 업체는 246개(76.9%)에 달하며, 새로운 자동화 설비

나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의향이 있는 업체는 218개(68.1%)이었다. 

2. 외식업체 설문조사 개요

인구구조 변화 영향에 대한 외식업체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5년 8월~9월 

두 달에 걸쳐 3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중 개인 업체는 254개

(81.7%)이고, 주된 업종은 한식 음식점으로 172개(55.3%)이다. 

<부표 2> 설문조사 대상 외식업체 개요

구분 업체수(개) 비중(%)

전체 311 100.0

운영 형태 

독립 운영(개인) 254 81.7

프랜차이즈(가맹점) 52 16.7

프랜차이즈(직영점) 5 1.6

업종
한식 음식점업 172 55.3

중식 음식점업 5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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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수(개) 비중(%)

업종

일식 음식점업 20 6.4

서양식 음식점업 14 4.5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전문점 15 4.8

치킨 전문점 20 6.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20 6.4

권역

수도권(+강원) 139 44.7

충청권 38 12.2

전라권(+제주) 51 16.4

영남권 83 26.7

(계속)

자료: 저자 작성.

조사 대상 외식업체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과 월평균 영업 일수는 각각 10.3시간

과 26.5일이며 매장 신고 면적은 평균 41.3평이다. 평균 전체 좌석 수는 43.6석, 영

업 개시 이래 지금까지 평균 104개월(8년 8개월)째 운영 중이다. 업체 총매출액 비

중은 홀 영업, 배달, 포장 순이며, 1일 평균 배달 수는 14.2인분 , 포장 수는 8.9인분

이다. 평균 객단가는 2.3만 원, 월평균 매출액은 2,720만 원이다<부표 3>. 

<부표 3> 설문조사 대상 외식업체 영업 현황

구분 평균 응답 내용

1일 평균 영업 시간 및 영업 일수 10.3시간 / 26.5일

평균 면적 41.3평

평균 좌석수 43.6석

평균 영업 기간 104개월

평균 총매출액 비중 홀 영업 76.0% + 배달 15.4% + 포장 8.6%

1일 평균 배달 수 및 포장 수 14.2인분 / 8.9인분

평균 객단가 2.3만 원

월평균 매출액 2,720만 원

자료: 저자 작성.



324 |

부록 2

제조업체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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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조사표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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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가공식품 클러스터 수출 비상대책 사업’을 통해 가공식품 

수출을 늘리고자 하였다. 식품제조업체들이 수출 인재 확보나 판로개척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단독으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 가공식품 

수출은 전체 농림수산식품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일본 식품제조업체들

은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가공식품 클러스터 수출 비상대책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1) 가공식

품의 PR 등 수요 확대, 테스트 마케팅, 수출 인재육성, (2) 수출 대상 국가의 현지 

요구 대응에 필요한 기계 도입, (3) 가공식품 클러스터 조성·육성·수출 사업 계획

의 책정 지원 등이다. 단순히 수출 시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을 제공하는 대신, 인력 

육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테스트 마케

팅과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부표 4> 가공식품 수출 클러스터 비상대책 사업 지원내용(일본)

구분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공식품 클러스터의 
조성, 육성, 수출 사업 
계획의 책정 지원 등
(정액보조)

가공식품 클러스터의 공모회 개최, 
채택, 보조금 교부·지불과 사업 진
척관리 수행·서포트 등, 수출 사업
계획 책정 지원, 우수사례 등 수출 
관련 정보제공 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금, 임금, 여비, 보
험비, 수용비, 임무비, 임차료, 홍보에 관련된 경비
(시스템 개발비, 광고비, 포스터, 팜플렛, 영상 등), 
위탁비,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비 등 

부록 4

일본 가공식품 클러스터 수출 비상대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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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공식품의 PR, 테스
트 마케팅 및 수출 대
상국의 현지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
계의 도입 등
(정액보조, 단체당 국
고보조금 1,000만 엔 
상한)

가공식품의 PR 등 수요 확대, 테스
트 마케팅, 수출 인재의 육성 등

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가공식품 클러스터
가 판로개척을 실시해, 수출의 상류를 구축하기 위
한 프로모션이나 테스트 마케팅, 수출 인재의 육성
에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 

수출 대상국의 현지 요구에 대응하
기 위해 필요한 기계의 도입 등

 수출처 국가·지역의 바이어 등이 요구하는 조건 
등, 현지의 요구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제조를 위
해 필요한 기계의 도입에 관련된 비용 등을 지원

 주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가공식품 클러스터에 
한정

 수출용 가공식품의 제조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기계

(계속)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13.)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번역·저자 작성. 

일본의 각 지방정부와 식품 관련 단체들은 인구감소와 산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공정 도입과 인재육성의 융합형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

출 촉진, 기술 전수, 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00)

1. 이시카와현 식품협회

이시카와현은 전통적으로 식품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과 디지털화를 병행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카와현 식품협회는 외부 인재를 등용한 세미나 개최와 무역·시장동향 관련 

연수, 그리고 EC 사이트 운영과 온라인 상거래 확대를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디지털 기반 수출 플랫폼 구축과 인재 역량 강

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협회 내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회원사 간 정보공유와 공동전시회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수출 역량을 집단

100)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13.)를 참고하여 이하 4개 사례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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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시카와현의 사례는 스마트 정

보화 기반의 인재육성형 수출지원 모델로서,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견

인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2. 미야기현 센다이미소 인재육성사업

미야기현의 센다이미소 인재육성사업은 산학협력 기반의 전통식품 기술전수

형 인재양성 모델로 특징지어진다. 센다이미소협동조합은 JETRO 및 도호쿠대학

교와 연계하여 미소 제조기술과 역사에 관한 기술연수(研修)를 실시하고, 학생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식품 제조기술

의 계승뿐 아니라 지역 내 기술 인재의 현장 적응력과 수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센다이미소의 특성과 경쟁력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브랜드화 및 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체계를 마

련하였다. 이 사업은 전통식품의 산업화와 기술인재 양성을 연계한 대표적 지역 

모델로서,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은 사례로 평가된다.

3. 오카야마현 비건식품 수출 컨소시엄

오카야마현은 세계적인 비건식품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스마트기술과 인재육

성을 결합한 수출 촉진형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역 식품기

업과 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상품기획, 패키지 설계, 성분검증, 현지 수요조사 및 교

육을 통합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개발 전문가 및 검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회원사 간 상호 학습과 정보공유를 통해 제품기획 단계

부터 수출 인증, 현지 마케팅까지 일괄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 사례는 지역 단위에서 기술개발, 품질검증, 인재교육을 결합한 복합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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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 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비건식품이라

는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대응 및 레이블링 교육, 시장 분석 역량 강화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4. 간사이 식품수출진흥협동조합 공동물류 및 현장학습사업

간사이 지역에서는 식품수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물류 효율화와 현장 인재육

성의 결합형 사업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협동조합은 회원사의 상품을 집약

하여 혼재운송을 실시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동시에 해외 바이어를 생산 

현장으로 초청하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과정을 직접 견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류 협력체를 넘어, 현장 중심의 교육·실습을 통한 인재역량 

강화 및 신뢰 구축형 수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조직 구조를 활

용하여 중소 식품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수출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을 낮추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간사이의 사례는 스마트 물류 체

계와 인재육성 기능을 결합한 협업형 수출지원 모델로서, 지역 간 연계성과 실효

성을 동시에 확보한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부표 5> 지역별 스마트공정 및 인재육성 사업 사례(일본)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특징

이 시 카 와 현 
식품협회

인재육성 및 
스마트/정보
화형

식품협회는 현의 지원 아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출 
실무·규제 대응 세미나를 실시하고, EC 플랫폼
(ifa-connect)을 활용한 온라인 상거래를 추진함.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인
력개발, 온라인·EC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을 병행함. 인재육성
과 스마트 정보화의 결
합형 사례임.

미야기현 센
다이 미소 인
재육성 사업

인재육성(기
술전수형)

미야기현의 미소 제조업체가 JETRO 및 도호쿠대학교
와 협력하여 ‘센다이미소의 제조기술과 역사’를 주제로 
한 기술연수(研修)를 실시함. 학생과 유학생을 대상으
로 한 실습형 교육을 통해 지역 전통식품의 제조 노하우
를 계승하고, 지역 내 기술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함.

 산학 연계형 기술인재
육성 사례로, 전통식
품의 기술전승을 산업
인력양성으로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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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특징

오카야마현 
비건식품 수
출 컨소시엄

스마트·기술
기반 + 인재
육성형

오카야마현은 비건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 
식품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함. 
상품개발 전문가와 검사기관을 연계하여 제품 기획, 패
키지 설계, 성분 검증 등 기술개발 과정을 추진함. 또한 
현지 수요조사와 연계된 교육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함.

 지역 단위에서 제품기
획·기술검증·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사례
로, 스마트형 식품개
발과 인재육성을 병행
함.

간사이 식품
수출진흥 협
동조합 공동
물류 및 현장
학습사업

스마트 물류 
+ 인재육성형

간사이 지역 식품수출협동조합은 각 회원사의 주문 상
품을 집약하여 혼재운송을 실시하고, 효율적 물류체계
를 구축함. 해외 바이어를 산지로 초청하여 생산 현장을 
직접 견학하게 함으로써, 품질관리와 제조공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

 혼재운송을 통한 물류 
효율화와 현장 중심의 
인재역량 제고를 병행
한 사례로, 협업형 스
마트 물류 모델로 평가
됨.

(계속)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검색일: 2025. 10. 13.)를 바탕으로 구글번역·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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